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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는 주민의 개별적 참여보다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지역주민들의 집

합적 역량의 강화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

이 형성한 집합적 역량을 매개로 스스로 해당지역에 필요한 공공선(public good) 또는 공적 

가치를 형성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연구인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서는 근린자치의 추

진논리 재정립, 선진국의 추진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충남도 근린자치 실태조

사 분석, 그리고 ‘충남형’근린자치 활성화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연구인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모델’을 

현장수준에서 운영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충남지역의 생활자치 현장 수준에서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성립요건 등을 중심으로 

참여주체의 역할·기능수행과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본 2차 전략과제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전문가·실무자 워크숍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

사는 충남 시․군의 읍․면․동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①주민자치조직, 

②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③주민자치사업, ④주민자치회의 조사영역에서 주민자치 거버넌

스 실태와 문제점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주민자치조직의 강화, 둘째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셋째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 넷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화로 제시되었습니다.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최병학 박사님을 중심으로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곽현근 교

수님, 안영훈·홍정순 박사님 등 외부연구진, 연구심의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충청남도 및 시․군 관계관님들에게 특별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

니다. 모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충남도정의 실무적 개선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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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자치조직의 주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활

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주민자치조직 형성과 개발을 통해 진행되

고 있다. 대체로 주민자치조직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가지고 현장기반의 주

민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자치조직은 주로 주민자치

위원회,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관련 발전협의회, 동호회 등 자

생조직들이 주를 이루며, 각각의 주민자치조직은 읍․면․동  단위에서 조직별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공식적·비공식으로 지역발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해의 1차 연구(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서는 근린자치의 추

진논리 재정립, 선진국의 추진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조사 분석, 그리고 ‘충남형’근린자치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주요 1차 연

구내용이 주민자치회 지원조례(안) 제정,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선 등으로 근린자치 

제도의 활성화 추진방안의 모색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 후속연구(2차)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방분권 추진단계에서 현장수준의 거버넌스 형성이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구축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서의 합의·소통의식이 강조되면서 지역·자치공동체를 토대로 다양한 참여주체(이

해관계자)들과 공동 문제해결의 참여과정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현장수준에서 운영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여 적용 및 안착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충남지역의 생활자치 현장 수준(도시-도농복합-농어촌)에서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의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성립요건 등을 중심으로 참여주체들의 역할·기능수행과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충남형 주민자치모델’의 현장적용 및 협력적 거버

넌스 관련 충남도정에 대한 정책환류를 통해 충청남도 자치분권행정 추진의 활력화 

기반의 제공에 있으며,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행계획(안)’과 관련하여 사업유형별 

거버넌스 측면에서 ‘충남형 주민자치’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들의 탐색, 

실천기반의 제시 및 추진사업 대상에 관한 예비적 검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주요요인인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실태분석 후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추진구도의 정립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1)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재정립

주민자치는 주민의 개별적 참여보다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지역주민의 

집합적 역량의 강화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형성한 집합적 역량을 매개로 스스로 해당지역에 필요한 공공선(public 

good) 또는 공적 가치를 형성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이처럼 주민자치 맥락에서 주민들의 집합적 역량을 포괄하면서 중요한 참여주체로 

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local community)가 아닐 수 없다. 지역사회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살면서 구성원들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 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지역의 하위수준(sub-local level)에서 집합적 의사

결정 또는 공공서비스전달을 위한 장치들(arrangements)’, 또는 ‘식별 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해 적정한 규모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로서의 공중(publics)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역단위의 민주적 참여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과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직접통제, 또는 동네포럼 또는 지역사회 의회(community 

council)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중들에게 자신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참여와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다. 지역사회로서 공중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지방정부가 맡아왔던 전체 활동범위와 관련

하여 새로운 민주적 준거 틀을 만드는 작업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지역사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지역사회에 공적·사적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부문 또는 다른 수준의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상대적으

로 작은 지리적 규모에 초점을 둔 '역량이 강화된 참여적 거버넌스'(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2) ‘충남형 주민자치’거버넌스 구축 관련 실태분석

본 연구는 ‘충남형 주민자치’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 및 전문가·실무자 워크숍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 지역구분은 도시지역(동), 도농복합지역(읍), 농어촌지역(명)을 대

상으로, 2013. 6. 14 ∼ 6. 21(1주간) 시․군의 읍․면․동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역주

민 750명(15개 시․군별 각 50명 기준, 지역구분별 250명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①주민자치 조직, ②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③주민자치사업, ④주민자치회의 조

사영역에서 실시하여 총 680명을 조사하였고, 90.7%의 회수율을 보였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거버넌스 현황을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

자치사업, 주민자치회의 요인으로 검토한 이후, 실태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충청남도 읍․면․동  대상으로 정량적, 정성적 현장조사 결과분석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도시지역(동) 12.6%, 도농복합지역(읍) 14.0%, 농어촌지역(면) 21.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의 주민자치조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민자치조직의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기능이 높은 응답

률을 보였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이용횟수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농어촌지역(면)에서 주 1~2회 11.8%의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농어촌지역에서

의 주민자치센터 이용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의 주

요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분야가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함께 창의성 부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의 주체는 지역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자생조직, 공무원, 직능

단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사업의 주요사업은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에 대

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주민자치교육, 지역복지, 생활환경 개선, 방범 및 

생활안전, 경관 및 미관개선,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자치사업의 주요 요소는 

주민의 참여의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사업에의 재능기부활동의 

방향과 효과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였다.

넷째, 주민자치회의 주요유형으로는 지역복지형, 평생교육형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식 차이로는 주민자치 업무수행, 자체재원·기부금 

등의 재원조달, 지역대표·일반주민 공개모집 위원선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협력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용

과 부녀회·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직능단체·NGO·시민단체·학교 등과의 

연계가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기능으로는 주

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지침수립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충남형 주민자치’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결론 및 정책

제언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의 강화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공동체의 네트워크, 조직, 리더

십의 상호연계자, 매개자, 지원자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따라서 주민자치조직의 

종류, 성격, 규모, 구성원 수 및 역할의 파악과 추진방향을 안내하는 조력자로서의 



정책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조직의 강화는 주민들의 창조적, 자발적 참

여를 이끌어내는 구체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학습경험

과 활동경력을 가진 주민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자발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은 

주민자치분야에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문화여가분야

에서 지역문화행사 추진, 전시회,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지역복지분야에서 건강증

진, 마을문고, 경로, 탁아, 어린이공부방 등, 주민편익분야에서 회의장 제공, 알뜰매장 

운영, 생활정보제공 등, 시민교육분야에서 평생학습, 교양강좌, 외국어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진흥분야에서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여러가지 다양

한 공익적 활동이 있으므로,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상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지역특화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자치사업은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 실질화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마을에는 주민의 ‘꿈(이상)’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재미)’와 주

민의 자발적인 기획으로 실행되는 마을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힘(체계)’을 그 바탕

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상적인 마을은 물적 풍요, 사회구조 평등의 실현, 주민간의 

성숙된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전한 사고의 각성, 주민과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업들이 

어우러질 때만이 성립 가능하다. 이에 자치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성의 정의 및 

지향점, 마을형성에 있어서 사업의 주체(자치), 사업의 현장 유효성, 사업의 성과 유

효성,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마을사업들과 마을(지역

사회)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들의 성격 

및 지향점, 그리고 사업성 형성에 있어서의 주민, 기관, 단체의 협력적 역할의 규정

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사업매뉴얼을 마련, 적용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구성방식은 특별법의 입법취지

를 고려할 경우 읍․면․동 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어 읍․면․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구조를 법률적으로 명확

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임의적인 순수자치기구적 성격과 행정지원적 



성격을 모두 갖게 되는데,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의 재

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지원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바람직한 주민자치회의 설

치 및 운영단위는 현행 주민자치센터처럼 읍․면․동  차원의 중추적 기반의 주민자치

회로 변화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연장선에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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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자치조직의 주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활

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주민자치조직 형성과 개발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대체로 주민자치조직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가지고 현장기반의 

주민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자치조직은 주로 주민자

치위원회,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발전협의회, 동호회 등이며, 각

각의 주민자치조직은 읍․면․동  단위에서 조직별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

영체계를 가지고 공식적․비공식으로 지역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연구(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는 근린자치의 추진논리 재정립, 

선진국의 추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조사 분석, 그리고 

‘충남형’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1차 연구내용이 주로 주민자치회 

지원조례(안) 제정,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선 등으로 근린자치 제도의 활성화 중심이

기 때문에, 후속연구(2차)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지방분권 추진단계에서 현장수준의 거버넌스 형성이 현안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주

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구축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의 

소통·연대의식이 강조되면서 지역․자치공동체를 토대로 다양한 참여주체(이해관계

자)들과 공동 문제해결의 참여과정이 중시되었다.

‘충남형 주민자치모델’을 현장수준에서 운영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여 적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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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시키기 위해 심화단계의 후속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충남지역의 생활자치 현장 

수준(도시-도농복합-농어촌)에서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의 주민자치조직, 주민자

치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성립요건 등을 중심으로 참여주체들의 역할․기능수행

과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3) 본 연구의 기대효과

본 전략과제 수행의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행계획‘(안) 관련 사업유형별 거버넌스 측면

에서 구분하여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성공요건 탐색, 실천기반

제시 및 추진 사업대상 관련 예비 검토의 의미를 수반한다.

둘째,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주요요인인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

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의 차원에서 실태분석 후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추

진구도 정립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셋째, ‘충남형 주민자치모델’의 현장적용 및 거버넌스 관련 충남도정에 대한 정

책환류를 통해 충청남도 자치분권행정 추진의 활력화 기반을 제공한다.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추진논리 정립, 관련 국내․외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현장사례 조사분석,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으며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 관련 충남도정에 대한 정책환류를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행정 추진의 활력화 기반을 제공한다.

지난 1차 연구의 내용이 주로 근린자치 제도의 활성화 중심이기 때문에, 후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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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도

출, 제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 연구조사의 흐름도

3



구분 1차 연구 2차 연구 비고

연구
제목

·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의
목적

· 근린자치 정착 실효성 확보
· ‘충남형 근린자치’의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 지역․자치 공동체를 토대로
다양한 참여주체들과 공동문제
해결의 참여과정이 중시

연구의
범위

· 현장기반의 주민실제생활이
이루어지는 읍·면·동을 기반

· 실제 지역공동체 형성 및
구축요인을 담아내도록 
적용 범위 설정

· 충남지역 생활자치현장 수준
(도시-도농복합-농어촌)에서
 “충남형 주민자치”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 자치
사업, 주민자치회 등 성립
  요건을 중심
· 참여주체들의 역할․기능수행 
  및 갈등해소, 협력방안 모색

연구의 
방법

· 충남 시·군의 읍·면·동을 대상, 
표본추출 및 구조화된 설문조
사 및 자료분석 실시

· 기초통계분석을 토대로 실태 분석

· 설문조사는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관련 현장의 실무자 
  대상으로 조사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수렴 

설문조사
사전워크숍
1차 워크숍
2차 워크숍

연구의 
중점기반

· 주민자치센터
· 각종 위원회 및 추진사업
· 관련 조례제정

· 주민자치조직
·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 주민자치사업
· 주민자치회

주요 
연구내용

· 근린자치의 추진논리 재정립
· 선진국의 추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조사
  분석
· ‘충남형’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자치 거버넌스 이론검토
· 거버넌스 현장사례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관련 현황 및 실태분석
·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시 

기대효과

· 주민자치회 지원조례(안) 제정
·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선 등
· 충청남도 근린자치 제도의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 프로
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 자치회 
분야에서 실태분석을 통하여 주민
자치 거버넌스의 실체적 접근

·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 정책추진 및 실무개선

활용방안

· 1차적, 도정 및 시·군정
  지방자치 및 분권담당자
· 2차적, 주민자치 관련 현장
  행정서비스 담당자 및 주민
  자치위원 등 대상으로 활용

· 충남이 지향하는 지역공동체
  재생과 관련한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교육담당자, 주민자치 
사업담당자에게 실무적 지침 
제공 및 충남도정 정책환류를
통하여 자치분권행정 추진의 
활력화 기반 제공

[표 1] 1차 연구와 2차 연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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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1) 주민자치 거버넌스 추진논리 정립(문헌조사 및 워크숍)

거버넌스에 관한 원론적 연구보다는 오히려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혁신적 추진기반을 검토, 추출해 내는 작업을 통하여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추진기반을 정립한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청남도에 적합한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을 제시하고 ‘충남형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논거의 제시를 

통해 거버넌스의 유형별 특징과 주요내용을 분석한다.

(2) 주민자치 거버넌스 관련 현장사례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문헌조사 및 비교분석)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 및 안착이 가능한 현장사례를 발굴 및 예시하

며, 충남지역 내 도시-도농복합-농어촌별로 ‘충남형 주민자치모델’의 영역별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내외 주민자치 운영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충청남도 주민자치 구축 관련 거버넌스 현황 및 실태분석(설문조사 및 워크숍) 

충청남도의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요인으

로 나누어 실태분석을 통해 확인 수 있는 충청남도 읍․면․동  주민자치의 실상을 정량

적, 정성적으로 현장조사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충남 시․군의 읍․면․동 을 대상으로 표본추출 및 구조화된 설문조사 실

시(약 750명 수준)와 자료분석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 거버넌스 관련 현장의 목소리

를 청취할 수 있는 실무자, 전문가를 대상, 개별적, 심층적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과제 제시(워크숍)

실효성 있는 ‘충남형 주민자치’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융합․비전․전략․목표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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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협력거버넌스를 형성,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추진동력기반을 창의적

으로 발굴, 창출할 수 있도록, 그 조건과 방법개발에 주력하여 참여주체별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추진구도 정립,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

축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① 사전 워크숍 : 2013. 1. 31(목), 10:00~12:00, 충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

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논의하였다.

② 1차 워크숍 : 2013. 5. 24(금), 15:00～17:00,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제1주제 발표인「현장기반의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향｣을 통해 현존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 설치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제2주제 발표인「주민자치 임파워먼트 사례(제주특별자치도) 및 충남에의 시사점

｣을 통해 제주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노력과 마을만들기와 연계된 지역인

재양성 프로그램 소개 및 충청남도 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③ 2차 워크숍 : 2013. 10. 4(금), 14:00～16:00,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향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현재 진행중인 충남지역 7개 주민자치사

업에 대한 추진개요 설명 및 운영실태 추진 현황(주민참여 측면, 갈등해소 측면, 문

제해결, 측면, 협력촉진 측면, 학습역량 측면, 지속가능 측면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 합동워크숍 실시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④ 기획 워크숍 : 2013. 12. 2(월), 16:00～18:00,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충청남도 지방분권개혁 추진을 위한 ‘동네자치 거버넌스 구축’ 및 ‘신지역발전 

추진전략’과 관련한 별도 정책담론 관련 기획 전략과제 워크숍을 통해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다각적으로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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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자치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와

추진논리의 재정립

1.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선행연구 검토

1)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

⑴ 주민(근린․동네․마을)자치의 원리․현황․발전방안 관련 연구

 “지역주민의 주민조직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서양열, 2003) 연구는 지역주

민이 주민조직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요인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규명되어

야 하므로,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의 핵심적인 통로인 주민조직 참여의 구체적인 요인

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지역주민이 주민조직을 통해 

참여하는 실태를 알아보고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지역사회관련 태도, 

집단이해, 개인의 가치태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근린 주민조직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최재송, 2007)는 Oregon주 Eugene시의 

Neighborhood Association와 같은 근린조직의 사례는 근린조직이 해당 주민에게만 이

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정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에게 공동체 관심사와 시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참여와 

정부의 효율적인 행정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민자치센터 

계획의 성공을 위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일본 지역주민조직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민현정, 2008)는 주민참여와 새

로운 공공창출의 중심에 있는 지역주민조직인 자치회와 정내회(町內會)는 일본 지역

사회 내부의 특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사례이다. 지역주민조직인 자치회·정내

회의 특성을 다른 나라의 자치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정리하고 조직의 역사적 변천과

정과 논의의 흐름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어 왔는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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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주민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발전방향”(곽현근, 2011) 연구는 근린의 

의미와 규모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근린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공동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정부와의 관계 제시, 

근린자치는 분권과 참여민주주의의 철학에 뿌리를 둔 정부의 민주적·현대적 작업이

며 공동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읍‧면‧동수준의 제도적 담론의 형성을 기대하였다. 

“주민자치조직의 한․일 간 비교”(김필두, 2011) 연구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한국형 주민자치 모델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현재의 우리나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조직과 선진국인 일본 자치조직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구성될 ‘주민

자치회’의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읍‧면‧동 기능전환정책 비판, 동네민주화의 논거·사례·개혁방향”(안성호, 2003) 

연구는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기본전제와 가정을 통합론과 분절론의 시각에서 재

점검하고, 향후 읍‧면‧동 개혁방향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사무소에게 행․재정적 지원과 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의 조례로 정하되, 동네주민들의 자율적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을 결론을 제시하였다.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유창복, 2009)는 성미

산 마을은 자신의 생활상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연결망이 확

장되면서 형성되었으며, 자율형 주민조직으로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최병학 외, 2012)는 근린자치 

추진논리 재정립, 선진국 추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조

사 분석, ‘충남형’ 근린자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가 향후 역점 추진

해야 할 근린자치 추진방안의 기반자료로 활용, 충청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의 협력

적 연구로 근린자치 활성화방안 구현, 수행과 관련하여 각계각층 전문가 참여와 더

불어 근린자치 정착의 실효성 확보 및 ‘충남형 근린자치’ 모델구축의 제시라는 기

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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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주민자치, 사회적 자본 및 거버넌스의 형성․구축방안 관련 연구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곽현

근·유현숙, 2011)는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와 인지적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인지적 사회자본을 사회적 관계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결속적·가교적·

연계적 유형을 구분하였고, 주민조직 유형을 설립목적에 따라 친목조직, 사회봉사조

직, 이익증진조직, 행정협조조직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김필두·유영아, 2009) 연구의 이론적 검토

는 국내외 주민자치 관련 문헌조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민자치의 의의, 필요성, 주민

자치 이론 등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주민자치 이론들을 검토하여 읍‧면‧동 중심의 주

민자치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경험적 분석은 우리나라 읍‧면‧동의 역할

과 기능, 국내외 주민자치와 관련 제도분석과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주민자치 강화방

안을 모색하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평생학습 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능강화

방안”(김광남, 2012) 연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주민참여 입장에 주안점을 두

어 고찰하였으며, 주민참여로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기관들과 연

계를 강화하여 주민자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읍‧면‧동 기능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조광일, 2006)는 읍‧면‧동 

중심으로 기능전환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민의 생활현장인 주민자

치센터의 기능보강방안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 : 지방분권, 주민참여, 동네자치”(안성호, 2012) 연

구는 읍‧면‧동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리더의 육성, 소외된 주민의 참여

유도,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주인의식의 함양, 은퇴노인과 청소년 참여기회의 확대, 

동네주민 간 대화와 동네공론장(場)화를 촉진하는 의사소통채널의 다양화, 주민자치 

챔피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 그리고 정부의 읍‧면‧동 임파워

먼트 계획수립과 꾸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강좌의 역할”(김필두, 2012) 연구에서 마을은 사람

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룩된 삶의 터전의 개념이며, 공동체는 마을발전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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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마을공동체의 변천과정과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할 및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강좌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화 방안”(소진광, 2004)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척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과정을 탐색하였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

한다는 상향적 과정논리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지역발전현상을 지방자치와 연계시키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자원배분을 최적화하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며 궁극적

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였다.

“한국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송경재, 2006)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성과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1990년대 대구, 광주,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의 지역별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성과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⑶ 종래 주민자치위원회 및 향후 추진예정의 주민자치회 관련 연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김필두·김병국, 2011)에서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시․군통합이 이루어지고, 지방행정구역이 넓어지면 읍․면․동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지고 읍․면․동 단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민자치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설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

며,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의 성공적인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방안”(최병학, 2012)의 연구는 

타지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각 행정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 아카

데미’운영사례를 통해 충청남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방안 모색과 더불어 앞으로 

운영계획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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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심익섭, 2013)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민자치회에 관한 정책적 대

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주민자치회 모델을 분석적으로 

비교·평가해 보고, 한국적 주민자치회를 위한 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미래 주민자치회 모형으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

형이라는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앞으로 1년간 시범실시를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주민자치조직이 지역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가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필요성 제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각 연구들은 주민참여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활

동하는 주민자치조직의 형성과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주

민자치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대상은 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이며 근린의 

규모와 함께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전략과제는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

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조직에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충남형 주민자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 및 제안하고자 한다.

2. 주민자치 거버넌스와 관련한 주요내용

1) 주민자치조직 분야

 지역주민조직을 ‘지역성을 가진 구성원에 의해 작동하며, 무엇인가 목적을 공유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성을 가진’이란 일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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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지역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는 지역성을 가진 자원

을 이용하고 있는 등 성원이 공간적인 지역에 제약조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주민조직은 조직의 활동이나 성원이 특정지역 내에 국한되어 지역사회

의 사회구조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조직은 개인

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민의 집단화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하며 지역사회 

전체의 안정, 통제, 사기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비공식, 공식적 특성을 내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

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로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조직은 다양한 지역주민의 자원을 응집시켜 지역사회 전

체에 효과적인 응집력 혹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서양

열, 2003).

주민자치조직은 참여조직 유형에 따라 1차적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단위의 비공식적

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서는 자조형 파트너십형의 특성

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자조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특별

한 사안에서는 공공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공익형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 문제

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조직

은 다양한 지역주민의 자원을 응집시켜 지역사회 전체에 효과적인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자원의 동원 및 이들 자원의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능력을 향

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의 실제적 전달 또는 그러한 서비스의 조정을 포함한다(서양열, 200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조직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과 같다.

즉, 읍․면․동 단위의 행정조직과 현장기반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인적자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업에 투

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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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분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복리 증진과 자치실현의 장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고자 하

며 주민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연대의식 속에서 공통적 관심사를 추구·실현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 기구로서, 타 지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각 행정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양시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열리며, 주

민자치와 시민참여 현장에서 오래 활동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현장

감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역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에 대한 자발적 성취감을 갖

게 함은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욕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치

역량을 높이고, 이들이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 형성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는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갈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

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주민자치위원 총 11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아카데

미’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의 역

할 인식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만들기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부터 나섰으며, 자치회

관은 10년 전 주민자치센터로 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취미 등 다양한 강좌

는 물론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나름대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자치회관 

운영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치회관 설립의 본분인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도

모하고 지역공동체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

다고 판단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등 50명을 대

상으로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한 후 북구의 

지역성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주민협력의 중요성과 의사소통, 회의진행, 갈등조정 

등 자치활동 방법학습 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지도로 주 1회 총 9회에 걸쳐 전

문교육, 워크숍, 현장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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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자치사업 분야

주민자치 사업은 주민조직이 주축이 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직

능단체, 주민자생조직, 자원봉사단체, 각급 학교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협

력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는 경관, 사회복지, 문화, 사회교류, 사회적 경제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적인 마을 만들기(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을기업과 사회

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시․군․구별로 공모하는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

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은 ‘이태원 주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의 흔적을 

거래하고 소통하는 문화장터로 삶의 애환이 녹아있어 주민들의 벼룩시장은 즐거운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이태원 주민시장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의 협

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주민자치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잘 될 수 

있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나눔과 복지활동’은 사랑의 쌀을 나누는 일로 시작한 후

암동 교동협의회가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봉사, 이웃사랑 바자회 개최, 독거노인과 결

손가정 어린이돕기를 위한 후원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용산

구 후암동을 비롯한 동 주민자치센터와도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동네 소

통창구의 역할 및 행복과 사랑의 손길로 푸르름이 커가는 동네를 형성하고 있다.

4) 주민자치회 분야

주민자치위원은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임원이나 분과위원회 

등 하부기관 구성과 회의 개최시기, 개최요건, 의사결정 방식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특성을 반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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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대하여는 각 유형별로 자체재원(회비, 사업수입, 사용료 등), 의존재원(보조금 

등), 기타재원(기부금 등)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경험상 하부조직이나 연합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

으며, 주민자치회는 필요시 통․리 단위의 주민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하부

조직), 나아가 법령상 시․군․구 단위 임의단체로 연합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연합

조직).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재정,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고,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형성되는 자치단체부터 점

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되

더라도 주민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회 지원

기능은 상당기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민복지와 주민편

의 등 주민자치기능들은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하고, 행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주민자치 이상과 필요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를 종합해 보면, 충청남도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조사영역을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정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조사영

역에 있어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형성·구축과 연계구조 구축 및 향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충청남도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 관련 본 연구의 주요 조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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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요 조사영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의 조사영역은, 지역주민조직을 ‘지역성을 가진 구성원들에 의해 작동하며, 

무엇인가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조사영역이다.

두번째의 조사영역은, 주민복리 증진과 자치실현의 장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고 

주민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 연대의식 속에서 공통적 관심사를 추구․실현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영역이다.

세번째의 조사영역은, 주민자치 사업은 주민조직이 주축이 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직능단체, 주민자생조직, 자원봉사단체, 각급 학교 등이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되는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조사영역이다.

네번째의 조사영역은, 현행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의 주민자치회로의 발전적 전환

에 따른 하부․연합조직 및 재정․교육 등에 대한 조사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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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⑴ 지방자치 운영기반 전환의 필요성

세계화 대응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 권한의 이동 또는 재구조화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Buchs, 2008).

첫째, 수직적 차원의 권한이동이다. 이미 민족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세계

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성․복잡성․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성과 함께 위로는 글로벌 또는 초국가조직, 아래로는 국가하위 

지방정부로의 권력이동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수평적 차원의 권한이동이다. 정부실패의 역사적․이론적 교훈을 통해 등장한 

‘거버넌스’(governance)는 시민사회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사

이의 견제와 균형,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국가의 수평적 전환은 정치적 

권한의 시민사회로의 수평적 이동과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새로운 관계형성

을 의미한다.

국가의 수직적․수평적 재구조화의 제도적 매개가 바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다루기 힘든’(wicked) 문제해결의 책임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

유하는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

회에까지 이양하는 ‘이중분권’(double devolution)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

되면서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한 ‘주민자치’ 방식의 지방자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

르고 있다.

우리사회 지방자치 교과서들은 ‘지방자치’(local autonomy)를 각국의 역사적 배

경에 따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분류하고 있다. 단체자치는 국가와 별개

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

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반면,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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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로서 주민참여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는 지방자치 사상으

로 해석된다(김수신, 2010).

단체자치 관점에서 지방자치는 ‘상위 정부의 제약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은 채 행

동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 ‘해당정부 관할구역 주민복지에 독립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Wolman and Goldsmith, 1990: 3), ‘지방정부가 주어진 권한 안

에서 관할구역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혁신적으로 고안해내고, 실험하며, 발전시키

는 능력’등으로 정의된다. 정의들은 특정 행위주체인 지방정부에 부과된 속박(제약)

의 부재라는 ‘소극적 자유’(freedom from) 또는 ‘적극적 자유’(freedom to)의 의

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또는 상위정부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특정 정책을 주도하여 자신의 지역에 차

별화된 결과를 만들고 중앙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Pratchett, 

2004).

소극적 자유가 되었든 적극적 자유가 되었든 단체자치관점의 초점은 사회적 권력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출처가 국가라는데 맞추어진다. 이 때 권력은 하나의 조직이 가지

고 있는 ‘단체의 특징’(corporeal attribute)으로 개념화 되었다(Brown, 1992). 지방자

치는 상위계층인 국가로부터 지방정부에 부여된 권력으로 정의되고, 지방정부는 국가

와 연계된 지방국가(local state)와 동일시된다.

지방자치는 국가가 부여해서 지방정부가 소유하게 된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정은 국가에 의해 지방정부 기능이 주어지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전통적 

가정과 맞물린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하향적 개념화는 지방자치를 지방정부에게 부

여된 권력의 양으로서 물상화(reification)하는 관점을 생성한다(Lake, 1994).

지방자치에 대한 대안적 관점은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 분야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는 분리해서 거래하거나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물품

(commodity)이 아니라, 지방이 더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 실체들과의 지속적 사회적 상

호작용의 과정 안에서 생성되고 표현되는 관계적 구성물로 간주한다(Brown, 1992).

권력은 ‘사회적 객체들 사이에 교환되는 단절된 물품’ 또는 ‘주권국가로부터 

위임된 권리 또는 의무’와 같이 사회적 객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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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떻게 사회적 객체가 촉진 또는 제약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회적 객체와 연계되는

가에 의해 생성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지방과 국가를 포함한 비지역적 제도들 사이의 권력관계의 표현으로서 나타난다.

권력의 순환적이고 관계적 관점은 국가와 지방 관계에 있어서 지배(권력의 하향식 

궤도)뿐만 아니라 저항의 전략과 전술(권력 관계의 상향적 측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치 개념에 대해 강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Brown, 1992; Lake, 1994).

정치지리학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장소 또는 규모는 고정된 실

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성되는’(socially constructed) 것이라는 점이다(Buchs, 

2008). 지방 또는 지역(locality)은 단순히 주어진 경계에 의해 영토단위가 구분되고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 생성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지역은 정적이며,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관계와 

구조들이 발전되고, 변형되며,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는 관행들을 반영한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의‘존재’(being)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역이 ‘되어가는 것’(becoming)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Paasi, 1986).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방자치는 해

당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의식’(sense of place) 또는 ‘지역

정체성’(local identity)을 반영하고 발전시키는 역량의 의미를 가진다(Pratchett, 2004).

즉, 지방차치는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지역 스스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하는(empowering)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장소의식과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과정은 '장소만들기'(place making)라고도 불리며, 지방자치의 상향적 관점을 제공

한다.1) 

지방은 주권국가로부터 권력과 기능을 부여받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

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생성된다는 상향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지리학분야의 지방자치논의는 ‘지방(역)주권’(local sovereignty) 또는 ‘주민주

1) 장소만들기에서 ‘장소’란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음(Agnew, 1987). 첫째, 공간의 물리적 지점을 의

미하는 위치(location), 둘째,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는 장(setting)이자 경우(instances)로서의 현장(locale), 

셋째, 위치와 현장의 감성적 외연(connotations)인 장소의식(sense of place)임. 사회적 활동으로서 정치는 

이러한 장소의 차원들을 생성하고 재생성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임(Brow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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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resident sovereignty)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김순은, 2012). 이렇듯 국가권력

으로부터 출발하는 하향적 관점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매개로 다양한 주체들이 정체

성과 장소의식을 형성해나가면서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과의 관계를 형성해나가

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주민자치’로 해석할 수 있다.

⑵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이행

특히 주민자치는 지역정체성과 장소의식을 형성해나가는 출발점이자 중요한 주체

를 지방정부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 간주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

는 ‘특정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함

께 지역문제해결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과 생산행위에 참여하면

서 지역정체성과 장소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는 달리 지방자치를 정부계층에 따른 하향적 관점이 아닌 

상향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제도를 ‘게임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주민

자치를 위한 게임의 규칙은 지금까지 우리사회 지방자치를 지배해왔던 중앙정부로부

터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의 하향적 관점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부터 출발

하는 상향적 관점에서 고려되고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단체자치와는 달리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지역성을 매개로 한 공적 공간의 형

성과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시사하고 있

다는 면에서 거버넌스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방자치와 주민․단체자치, 그

리고 서론에서 논의했던 국가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이중분권화 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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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중분권과 주민자치․단체자치의 성격

자료 : 김수신(2010: 11)의 그림을 수정 ․ 보완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개인으로부터 상향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지방자치의 이론 또는 전통을 주민자치라고 하며, 강력한 통

치권을 가진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전

통을 자치체라고 한다. 자치단체가 중앙집권적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토록 

하는 것이라면 주민자치는 그 나누어진 권력의 주체로 주민을 상정한가는 의미이다.

한국지방자치의 전개과정을 보면 단체자치에 일방적으로 매몰되어 왔다. 지방차원

의 거버넌스 개념이 강조되고 특히 단체자치와 대등하게 주민자치 논리가 지방자치

에 수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위상을 제대로 자

리매김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로컬거버넌스는 정치적 또는 관리적 권한이 근린수준에까지 위임되는 것뿐만 아니

라 지역수준 행위자들의 임파워만트와도 관련된다. 이때 권한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

가는 권한위임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제도화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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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개념 비교

구 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자치의 의미 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

자치권 근거학설 지방권설, 고유권설 국권설, 수탁설

국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 천부적 권리 국가에서 전래한 권리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중앙과 지방단체와의 관계

추구이념 민주주의 지방분권

자치사무의 중심 고유사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수권방법 개별적 수권주의 포괄적 수권주의

중앙-지방관계 기능적 협력관계 권력적 감독관계

중앙통제방법 입법적,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조세제도 독립세 부가세

자치단체의 지위 단일적 성격 이중적 성격

중시하는 권리 주민의 권리 자치단체의 권리

자료 :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전망과 쟁점

2)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개념

주민자치는 주민의 개별적 참여보다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지역주민들

의 집합적 역량강화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형성한 집합적 역량을 매개로 스스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선 또는 공

적 가치를 생성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이처럼 주민자치의 맥락에서 주민들의 집합성을 포착하면서 중요한 주체로 간주되

는 것이 ‘지역사회’(local community)이다. 지역사회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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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살면서 구성원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Mattessich and Monsey, 1997; 정지웅․
임상봉, 1999).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공통분모는 거버넌스가 ‘governing의 방식’

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governing을 집단 활동을 조정하고 규율하고 해결하는 ‘통치’

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거버넌스는 ‘통치방식’또는 ‘통치과정’의 의미를 갖는다. 

통치방식은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에 거버넌스 개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 수 있다. 

다만 과거의 거버넌스가 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 통제 중심적 통치를 강조했다면, 

현대사회의 거버넌스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치방식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지역의 하위수준(sub-local level)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서비스전달을 위한 장치들(arrangements)’, 또는 ‘식별 가능한 지역사회

들을 위해 적정한 규모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정의된다(Lowndes and Sullivan 2008: 62; Somerville, 2005: 

120).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로서의 공중을 역량강화하거나 지

역단위의 민주화를 구체화하는 것과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허용하는 특별

한 형태의 ‘정치적 거버넌스’이다(Sullivan, 2001; Somerville, 2005).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직접통제, 또는 동네포럼 또는 지역사회의회(community 

council)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공중들에게 자신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다

루기 위한 참여와 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다. 지역사회로서의 공중의 역량

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지방정부가 맡아왔던 전체 활동범위와 관련하

여 새로운 민주적 준거틀을 만드는 작업을 요구한다.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지역사회

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 기능하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에는 지역사회에 공적·사적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부문 

또는 다른 수준의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상대

적으로 작은 지리적 규모에 초점을 둔 '역량이 강화된 참여적 거버넌스'(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를 의미한다(Somervill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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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대두 배경

(1) 대의민주제의 민주성 결핍에 대한 반성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제가 정당성과 책임성 기제로서 민주주

의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데 실패했다는 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대의민주

제 하에서 전통적 의미의 집행 권력에 대한 의회통제의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바람

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책임구조의 부재현상인 ‘민주성 결핍’(democratic 

deficit)의 문제의식을 반영한다(Warren, 2009).2) 

만연된 민주성 결핍은 공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속적 신뢰상실의 원인이 된다. 민주성 결핍을 완화하

고 정부행위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이 공공의 욕구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

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모형들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또는 주민자치의 정치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논

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당성은 ‘정치적 결정이 사회적․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인식의 기반 위에서 동의(consent) 또는 인정(recognition)이 달성되는 과정’으로

서 권한(authority)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그러한 권한이 타당하거나 

근거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가에 관한 것이다(Beetham and Lord, 1998: 4; Bekkers 

and Edwards, 2007: 41 재인용).

2) ‘민주성 결핍’은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에서 유럽의회 권한의 상대적 열세로 EU집행위원회와의 불균

형성, EU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참여문제를 다루면서 등장한 개념임. 현재 이 개념은 

EU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Warren, 2009). 대의민주주의의 민

주성 결핍의 원인을 살펴보면(Ackerman, 2004), 첫째, 선거는 오직 선출직 공직자들만을 책임지도록 

만듬. 광범위한 다수의 공직자들은 선거과정을 통해 공공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임명된 관료

들임. 둘째, 몇 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는 의견들과 평가들의 다양성을 묶어 단 한 표로 결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개별 공직자들에게 명확한 책임성을 묻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함. 셋째, 

낮은 선거참여율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공공 전체에게 장기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

성향이 높은 특정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선호하게 만듬.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치와 시민

사회의 괘리, 많은 정당들의 특정 고객지향성향, 후보자들에 대한 지나친 사적 자금의 지원, 개별 공직

자들의 구체적 행동에 대한 공공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치인과 관료의 제재와 통재의 기제로서 

선거의 효과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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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규범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주주의의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다. <표 3>는 Bekkers and Edwards(2007)가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투입, 처리(throughput), 산출 측면으로 

나눈 후 각각의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한 것이다.3) 

이러한 유형 중 지역사회거버넌스 논의는 결사체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 또는 새로운 

규모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다원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고객민주주의

투
입

참여 기회
투표의 
평등성, 

정치적 분업

투표의 
평등성

적극적 
시민성

적극적 
시민성

적극적 
시민성

약한(thin) 
시민성

대표성의 
질

사회적 거리 - 불분명함 불분명함 불분명함 불분명함

의제의 
개방성

문제가 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불분명함

잠재적으로 
강함

약함 / 불문명함

처
리

의사결
정방법

합산적 / 
통합적

합산적
합산적 / 
통합적

통합적
합산적 / 
통합적

합산적

참여의 질 제한적임 약함
잠재적으로 

높음
잠재적으로 

높음
잠재적으로 

높음
약함

견제와 
균형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산
출

성과 
(효과성, 
대응성)

문제가 됨 제한됨
잠재적으로 

강함
문제가 됨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 강함

책무성
두드러지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강함
제한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 강함

자료: Bekkers and Edwards(2007: 55)

[표 3]  투입, 처리 및 산출의 정당성과 관련한 민주주의 유형의 장점과 단점 

3)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투입에 초점을 둔 정당성은 ‘국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의 철학을 

반영함. 이러한 정당성은 정치적 평등, 적극적 시민성과 대중주권의 가치들을 지향함. 제도적 차원의 규범들

은 시민참여의 기회, 관심사나 선호가 대표되는 정도(quality), 의제설정의 개방성을 포함함. 처리정당성은 의

사결정이 내려지는 규칙과 절차의 질과 관련됨. 관련된 규범들은 다수결제도 또는 숙의(deliberatoin)와 같이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의 질, 견제와 균형 등의 가치들과 관련됨. 마지막으로 산출 지

향적 정당성은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for the people)에 초점을 둠. 이러한 정당성은 정치적 결정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산출의 효과성과 효율성, 국민들의 바람에 대한 대응성,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

한 행위자의 책무성(accountability)과 같은 가치를 지향함(Bekkers and Edward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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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주의 행정개혁에 대한 반성  

1980년대 이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현대행정의 보편적이고 지

배적 관리 철학으로 자리 잡아왔다. 지역사회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신공공관리가 

지나치게 관리주의(managerialism)와 도구적 효율성에 집착하면서 민주성과 책임성 

같은 행정의 중요한 정치적 측면을 간과해 온 점에 대한 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개별 고객의 서비스만족 조사대상수준의 소극적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신공공

관리와는 달리,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 대상의 특징을 ʻ고객ʼ이 아닌 ʻ시민ʼ
(citizenry)의 언어로 대체하면서 좀 더 적극적 역할을 부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은 정부서비스에 대해 선․불호만을 표현하는 고객과 같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만 집

착하는 개인이 아니며,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민주적 참여

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성찰

하고 구현하려는 사회구성원의 모습을 말한다.

시민은 무엇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키

고, 자원과 권한을 가진 정부가 어떤 노력을 취해야할 지에 관심을 둔다. 시민은 자

신의 사적 선호의 만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공공선

(公共善)까지 고려한 ‘사회효용함수’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단순히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개인이 아니라 참여, 관용, 공공선, 사회적 연대와 같은 

‘시민덕성’(civic virtue)을 실천하는 개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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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의 진화과정

자료: Vigoda(2002: 531)을 수정

<그림 4>는 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지역사회거

버넌스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민상 또는 시민상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파트너’, 나아가서는 스스로 집합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주인’의 모

습이다.

(3) 제3의 문제해결 방식으로서 지역사회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관심

최근 들어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것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원자화된 현대사회의 

삭막함에 대해 공동체적 삶의 복원이 갖는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의미 때문만은 아니

다. 바로 지역사회가 갖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적 가치 때문이기도 하다.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심리적․사회적 유대 또는 신뢰와 호혜의 관계망은 현대사회에

서 주민들 스스로 해당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역량으로 간주

된다.

이처럼 사회구성원 사이의 좋은 관계가 개인 또는 사회의 입장에서 생산적 목적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포착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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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공공선을 만들어내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나타낸다(Putnam, 1993).

지역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서로간의 신뢰와 상호

호혜의 규범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네트워크, 신뢰, 상호호혜의 규범을 공

유한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시장이 실패함으로써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

던 치안,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거나, 정부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기존의 ‘시장’과 ‘국가’에 의한 문제해결방식 또는 ‘신자유

주의’와 ‘사회주의’ 정치이념과는 차별화된다는 면에서 ‘제3의 방식’(Third Way)

으로 불리고 있다(Fenger and Bekkers, 2007). 

4)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유형

(1) Sullivan의 분류

Sullivan(2001)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버넌스 이론들은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이들 이

론들의 공통점은 주요 통치제도들이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권위(authority), 정당성 및 책

임성을 보여줄 것과 사회의 민주성에 기여할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반면, 선거를 통

해 구성된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의 성격과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Sullivan(2001)은 대의적 지방정부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관점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지역사회정부(community government), 로컬거버

넌스, 시민거버넌스(citizen governanc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지역사회정부’는 복잡성·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 도전에 대응

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단순한 서비스전달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Clarke and Stewart, 1994, 1999).

접근의 핵심은 대의민주제 및 관료조직의 두 축을 중심으로 책임성을 확보해 왔던 

전통적 지방정부체계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살리면서 참여민주주의의 특징을 일부 

가미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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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보다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 및 대표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지역사회 거

버넌스 형성의 초점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중앙정부로부

터 그러한 역할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의 부여 여부에 맞추어지게 된다.

둘째,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수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의 하

나로 간주된다.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공적 체계는 지방정부 역할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가장 적절한 구성(configuration)을 만들

어내는 것이 된다(Stoker, 1996). 지방정부는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구축한 네트워크 

안에서 각자의 권력과 자원역량에 기반을 두고, ‘좋은 거버넌스’를 생성·유지하

기 위한 역할을 공유하게 된다. 지방정부에게는 통치제도들과 지역사회 및 자발적 

집단 사이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특별한 책임이 부여된다.

셋째, ‘시민거버넌스’는 대의적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해가 될 수 있

다는 관점이다(Atkinson, 1994; Box, 1998).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둔 시민거버넌스 관

점은 거버넌스 이론자체가 유일하게 시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다고 본

다. 정부 지향적 이론들에 대해서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도록 

역량강화하고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제도(조직)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시민거버넌스의 성격은 다음에 논의될 Kooiman

의 유형분류 중 ‘자율거버넌스’와 일치한다는 면에서 추가논의를 미루고자 한다.

(2) Lowndes and Sullivan의 분류

Lowndes and Sullivan(2008)은 ‘동네’(neighborhood)를 지역사회 단위로 바라보고, 

영국의 사례를 준거로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네 가지 동네거버넌스 모형을 제

시하고 있다. 이상형으로 볼 수 있는 이들 유형들은 동네역량강화(neighbourhood 

empowerment),4) 동네정부(neighbourhood government),5) 동네관리(neighbourhood 

4) 동네역량강화모형은 ‘시민원리’(civic principle)에 기반을 두고 있음. 시민원리는 동네단위의 거버넌스가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가정에 기초함. 이 모형은 동네수

준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관점을 반영함. 동네수준에서의 시민참여와 ‘발언’(voice)은 시민들 스스로 더 

광범위한 공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돕고, 지역사회 욕구를 결집하고 표출하며, 스스로 그러한 공적 

가치와 욕구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중요한 리더십 역할은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촉진하

는 것임. 제도적으로 동네역량강화는 주민상담, 포럼, 동네서비스의 공동생산과 같은 동네수준의 다양

하고 광범위한 참여수단의 형태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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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6), 동네파트너십(neighbourhood partnership)7)을 포함한다. 각각의 모형

은 ‘왜 동네가 거버넌스를 위한 적절한 초점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시민적․사회

적․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원리를 반영한다.

5) 동네정부모형은 ‘정치적 원리’에 초점을 두면서 주민의 욕구에 좀 더 잘 반응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동네수준

에서의 공식적인 대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함. 동네정부모형은 시민의 직접적 역량강화보다는 특정 지역

의 하위수준에서 선출된 의원(정치인)들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할 것을 강조함. 동네정치의 근접성과 적실성의 

장점은 선출된 정치가와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6) 동네관리모형은 동네단위의 공공서비스생성과 관리를 통해 자원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경제적 원리’를 강조함. 동네관리는 시민의 역량강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시민선택을 위한 다양한 대

안을 만들어 내거나, 실질적 경쟁이 없는 공공부문의 현실 속에서 서비스헌장과 성과지표를 통해 대리적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선택 메커니즘을 강조함. 이처럼 동네관리는 세금을 통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로서의 시민선호에 충실해야한다는 ‘시장민주주의’(market democracy) 원칙을 반영함

7) 동네파트너십모형은 ‘사회적 원리’를 적용한 동네거버넌스 유형임. 사회적 원리는 시민의 후생과 이해당사

자 사이의 협력에 초점을 둠. 동네파트너십은 지역사회 주도하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부문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동네수준에서의 통합된 서비스를 강조함. 동네파트너십은 다양한 이익

집단의 대표들을 하나의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묶는 체계로서의 ‘이해관계자 민주주의’(stakeholder 

democracy)를 강조함. 동네파트너십에서 리더십 역할은 파트너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중개인 또는 

집합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들고 합의의 부재 시에는 중재할 수 있는 의장(chair)의 역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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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역량강화 동네정부 동네관리 동네파트너십

기본원리

시민적(civic)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직접적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관여를
위한 기회

접근성,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반응성의 
향상; 선출직 

공직자들의 향상된 
역할

지역서비스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초점

서비스전달에 대한 
총체적(holistic)․시민 

중심적접근;
시민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

주요목표 적극적 시민과 
응집된 지역사회

대응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효과적 
지역서비스전달

시민후생
(well-being)과 재생

민주주의 
형태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민주주의

시민역할 시민: 발언(voice) 선출자: 투표 소비자: 선택 파트너: 충성

리더십 역할
주도자

(animateur), 
촉진자(enabler)

의원
(councillor),

소시장
(mini-mayor)

기업가
(entrepreneur), 

감독자
(director)

중개인(broker), 
의장(chair)

제도유형
(영국) 포럼, 공동생산

타운의회(Town 
councils), 

지역위원회(area 
committees)

계약, 헌장 서비스위원회, 소규모 
전략적 파트너십(LSP)

자료: Lowndes and Sullivan(2008: 62)과 Durose and Richardson(2009: 34)을 통합함

[표 4] 동네거버넌스 유형

주민자치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때, 직접 연관성을 갖는 모형은 동네역량강화와 동

네정부모형이다.8) 두 모형이 상호 배타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모형에 우선적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주민자치 성격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동네정부모

형의 경우 Sullivan의 지역사회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계층 관점에서 또 하나의 

대의적 자치계층을 추가하는 것이다. 반면, 동네역량강화 모형은 지역사회의 형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대의민주제의 민주성결핍을 바로잡고 단체자치의 폐단을 보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8) 실제 영국사례에서 볼 때 동네파트너십과 동네관리 모형은 지방자치 또는 주민자치의 맥락이 아닌 ‘도

시재생’(urban regeneration) 또는 ‘동네재생’(neighborhood regeneration)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 구

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1998년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가 사회적 배제로 인한 취약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동네들을 선별하고, 동네관리 또는 동네파트너십 모형에 기초한 제도적 실험을 추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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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oiman의 분류 

Kooiman은 거버넌스를 ‘계층적 거버넌스’, ‘자율거버넌스’(self-governance), 

‘공동거버넌스’(co-governance)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계층적 거버넌스는 주민조직 형성과 대표과정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

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재량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계층적 조직화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사회는 전형적으로 정부의 행정계층 단위에서 형성되고, 정부정책의 

집행 도구 역할을 하며, 정부의 하위기구 성격을 띈다. 주민들이 참여하더라도 중요

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tokenistic)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초정 받는 지역사회 리더들 격인 소수 ‘인사이더’ 참여자

들과 ‘아웃사이더’ 비참여자들로 구분되고, 평소 참여가 예상되는 ‘통상적 용의

자들’(usual suspects)만이 높은 비율로 관여하게 된다.

둘째, 자율거버넌스는 시민들이 국가권력의 견제와 보충을 위한 균형세력이 되기 위

해서 독립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 유형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율적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조직화한(self-organizing) 네트워크가 형성되

고, 동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내리며, 형성된 주민조직이 외

부에 대해서 지역사회를 대표하게 된다. 자율거버넌스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애착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단위에서 구축되기 쉽다.

셋째, 공동거버넌스는 독립적으로 형성된 지역사회가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정

부의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9) 이 모형에서는 지

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서로 다른 집합체의 대표로서 참여하게 된다. 이상적으로 이들 

대표들은 평등한 기반 위에서 참여한다. 공동거버넌스가 효과적이려면 국가의 공식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민들의 자율공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중의 공간’이 

존재할 때, 공동거버넌스의 의제 또는 규칙이 정부관계자에 의해 부과되지 않고 공

동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9) Cornwall(2004)은 공공참여의 공간을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s)과 ‘대중의 공간’(popular spaces)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초대된 공간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참여제도의 원천(origin)이 정부에 의해 제

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임. 반면 대중의 공간(popular spaces)은 정부정책에 대해 항의하거나 

자신들 또는 연대를 위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동기 부여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활동무대(arenas)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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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성 단위로서의 동네

(1) 동네의 개념

효과적 주민자치 또는 ‘좋은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형성과 참여

의 문제가 중요해졌다. 주민자치 또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가장 용이한 지리적 공

간단위로 주목받는 곳이 바로 ‘동네’(neighborhood)이다. 동네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다음 인터넷사전, 

2012)이다. 학술적으로는 ‘주거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비공식적이고 대면적

인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로 정의된다(Davies and Herbert: 1).10)

동네 개념을 대체하여 쓰이는 용어에 ‘마을’이 있다. 마을을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동네와 유사하다. 하지만 마을은 촌락, 또

는 영어의 village와 마찬가지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곳

에 모여 공통된 생활을 하는 지역’ 또는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의 

뜻을 가지면서 시골이 가지는 공동체적 의미를 강하게 반영한다.

즉, 비교적 중립적이고 장소적 성격이 강한 동네 개념과 비교할 때, 마을은 지역사

회(공동체)적 의미를 함축한 다분히 규범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네 

단위에서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삶이 강화되었을 때, 동네를 ‘마을’로 부를 수 

있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성격을 불어놓고 강

화하려는 노력을 ‘마을만들기’로 간주할 수 있다.

(2) 동네의 성격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네를 어떤 맥락(context)에서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사회구성원 또는 이해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동네에 귀속시키려는 

속성은 다양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정의된다.

첫째, 동네를 ‘지역사회(공동체)’(local community)로 바라보는 것이다.11) 지역사

10) 학계나 행정을 위한 공식 전문용어(jargon)로 근린주구 또는 근린지역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

음. 동네 개념이  동네가 우리 일상생활에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순수 우리말 개념이라는 차

원에서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네’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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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Mattessich and Monsey, 1997; 정지웅․임상봉, 1999). 동네를 지역사회와 동일시할 때,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 집합적 관행들이 강조된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응집(cohesion), 안락성 및 비공식적 통제 등의 이미지에 호소

하게 된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것은 원자화된 현대사회의 치유책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복원이 갖는 의미 때문만은 아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

의 관계가 해당 지역 경제, 복지,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재 또는 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사이의 좋은 관계가 생산목적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잘 포착한 개념

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주

민들 스스로 공공선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동네를 지역사회로 바라보는 것은 동네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자본, 즉 시민사회로서의 역량을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둘째, 동네를 서비스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서비스전달수준, 

사회적․물리적 환경, 동네 안팎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동네의 조건과 상황들이 주민

의 복지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저소득계층이 공간적

으로 집중된 취약동네의 경우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 또는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 때 동네는 복합적 문제가 

존재하는 자연스런 단위가 되면서 정부 자원의 집약적 사용을 통해 문제해결의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규모를 제공한다. 특히 동네규모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의 상황

을 알려주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정책 또는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유

용한 규모를 제공한다.

실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 또는 취약동네의 사회적 배제 문제해결을 위

해 ‘통합적 접근’(joined-up approach), ‘전체정부’(whole of government)라는 새

11)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에 기초하면서 장소의 의미는 내포하지 않는 community와 구별하여,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라는 의미에서 local community라는 뜻으로 지역사회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Chaski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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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패러다임에 근거를 두고 동네단위 정책실험을 강화해온다.

셋째, ‘소비대상’ 또는 ‘상품’으로서 동네를 바라볼 수 있다. 도시는 상품화된 

단위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동네는 다양한 질의 상품으로 간주된다. 부동산개발업자

와 서비스공급자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팔기 위하여 주거형태의 특

별한 특징들을 강조하게 된다. 구매자는 주거환경의 프로필과 가격을 고려하여 자신

의 라이프스타일 또는 지위에 맞는 동네를 선택하게 된다. 경험적 측면에서 위의 세 

가지 동네의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동네주민자치 또는 동

네거버넌스의 의미를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처방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품이나 소비대상의 동네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서

비스 환경으로서의 동네의 모습에 보다 많은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동네의 규모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 동네 규모 인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고, 특정 지역을 동

네로 정의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rville(2011)은 경험적 차원

에서 영국의 동네규모를 <표 5>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동네규모 정체성(identity) 주민 수

1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단(예: 거리/블록)
(Small group of dwellings) 500미만

2 이름이 붙여진 가장 작은 단위의 거주지
(Smallest named settlement) 500-3,000

3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
(Smallest governed settlement) 3,000-15/20,000

4 지속가능한 최소단위의 거주지
(Smallest sustainable settlement) 20,000이상

자료: Somerville(2011: 90)

[표 5] 동네규모 유형 

첫째, 부모의 감시 없이 어린이가 놀도록 허락될 정도의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단’의 

규모이다. 영국의 경우 약 500명 미만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우 친밀

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동네를 대표하는 주민조직이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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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민들 사이에 지위, 계급, 인종 등과 관련된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가장 

작은 단위로 이름이 불리는 거주지’이다. 주민 수는 500~3,000명 정도이며 동네주거

조직, 소규모 스포츠동우회와 같은 조직화 동인이 작동하는 규모이다. 이 경우 전체 

주민이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동네조직 구성이 가능하고, 그 조직이 외부에 대하

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

셋째,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의 의미를 갖는 동네이다. 영국의 경우 

약 3000명 이상 20,000명 이하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의 일차 

계층이 존재하고, 학교, 치안, 복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주민과 정부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민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규모이면서 선출

직 공직자가 배출되는 규모이기도 하다.

많은 주민조직들이 이 규모에서 활동하지만, 전체 동네를 대표하는 주민조직이 자

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과 공공서

비스에 대한 공동의사결정과 공동생산이 강조되면서 이 규모에서 기존 지역사회 주

민조직이나 새로운 대표 주민조직의 역할과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넷째, 경제적 차원이 강조되고, 직장, 대학교, 프로스포츠 등의 요소가 가미되는 인

구 20,000만 명 이상의 동네 규모이다. 이 경우 ‘동네’라기보다 ‘도시’로 간주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네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실제 동네 규모의 형태와 

성격은 국가 또는 지역 또는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12)

경험적 연구를 통한 심층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인구자료에 기초해 위에

서 제시된 유형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적용해보면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읍

과 동의 경우 ‘규모 3’과 ‘규모 4’의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동네단위로서는 비교

적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면의 경우 ‘규모 3’, 행정동의 통과 읍의 리가 

‘규모 2’, 면의 리의 경우 ‘규모 1’에 해당한다.

12) 2012년 11월 대전광역시민 830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동네의 의미를 물어본 결과 ‘부모 허락 없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작은 지역’에 응답한 사람이 13.9%(115명), ‘아파트 단지같이 주민이 정체성을 가

지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최소지역’ 53.3%(442명), ‘행정동(예: 갈마동, 대흥동, 용운동 등)’ 

26.9%(223명), ‘도시전체’ 6.0%(5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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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

평균인구 20,772 4,214 19,978

[표 6] 우리나라 통․리․반 (2013년 1월 현재)

자료: 안전행정부(2013)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기초해 산정함

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의 추진기반

1)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의 기반조건

(1) 제도적인 측면

주민자치는 '주민의(사람), 주민을 위한(사업), 주민에 의한(조직)' 지역민주주의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성공적 추진을 해서는 사람, 사업, 조직 등 주민자치의 3가지 

요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제도의 

형성 주체는 국가(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등이 포함된다.

첫째, 국가는 주민자치의 주체(사람),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조직(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지난 2011년 10월 “지

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활

성화에 관한 선언적인 규정들이 담겨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가칭)『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법률이 제정되면, 그 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수행하여 공직선거법의 제약을 받아 

온 많은 주민자치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체적인 모형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 관련공무원 모

두가 주민자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하루 빨리 공개

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공영방송을 통한 주민자치에 관한 공익광고도 필요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주민자치 지원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다.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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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조 별표에는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시도의 사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시․도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산하 시․군․구의 주민자치지원을 총괄하는 주

민자치지원담당 조직의 신설도 필요하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기관의 설치․운영도 필요하며, 시․군․구의 주민자치정책

과 주민자치사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주민자치지원을 위한 제도의 구축이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사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하여 단체장의 의지와 주민의 희망이 담긴 비전과 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것이어야 한다. 읍

면동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기반 구축과 아울러서 주민자치담당공무

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

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자치사업에 일반 주민이나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시군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주민자치사업 관련 전문가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2) 지역주민의 측면

도시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공공성이 높은 동호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지역에서 주민자치조직이라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동” 자문기능을 수

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치기능

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적고, 개방성과 참여위원의 다양성이 매우 낮아 말단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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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의 비교

자치조직
명칭

법적근거 구역설정 구성원 내부조직 주요활동
행정과의
관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법
43조

단지
단위
제한
없음

해당
아파트
거주자

회장1인
이사2인
감사1인

아파트하자보수,
유지관리,
안전관리

시군구
규약내
에서
활동

아파트
부녀회

없음
아파트
단지
단위

해당 
아파트
거주
여성

회장,
총무,
회계

아파트주민권익
보호 복지증진, 
이웃돕기 등 
자치활동

관계없음

반상회
시군구/
예규훈령

읍면동
산하
통반

관대거주
주민

통장이
회장겸임

기초 및 읍면동 
협조사항, 민원사항

담당
공무원

참석/안건
제시

리개발
위원회

시군
조례

읍면
산하의
리

리 거주
주민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

민원사항,
자체개발사업,
읍면요구사항

읍면장의
자문역할

영농회 없음
특별
규정
없음

농어민,
농산물
생산자
단체

조합장,
이사,
감사

농업생산품의 
공동생산,

공동출하, 농사교육 
및 정보교환 등

영농회별
지역

보조금 지급

작목반 없음
특별
규정
없음

동일작물
재배
농어민

회장,
총무,
감사

단체구입과 판매,
공동생산과 출하

영봉조합법인 
등록시 정부

보조금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운동
조직법

읍면동
단위

읍면동
관내거주
여성

회장,
총무,
감사

봉사활동, 사회활동, 
취미교양활동 등

읍면동
행사 등 지원

주민자치
위원회

시군구
조례

읍면동
단위

관내거주
주민전체

위원장장,
총무,
감사,
분과
위원장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활동

읍면동장이 
위원 위촉, 
자치활동 
행재정
지원

출처 : 김병국 외 2인(2010),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 개편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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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지원조직에 해당하는 조직의 활동에 대한 인

지도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자발적이고 유연한 주민자치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현재 비제도권에서 활동하고 있

는 지역주민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들에 대한 간접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구분 세부내용

지역사회 단체 청년회, 4-H, 노인회, 지역발전추진회, 아파트입주자대표자협의회 등

지역봉사 단체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JC, 적십자 봉사회, YMCA, YWCA, 환경보

존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사랑의 나눔회, 도덕회복운동위원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학교관련 단체 동창회, 어머니회, 육성회, 장학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직능인 단체
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요식업협회, 이용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상가번영회 등

행정지원 단체
새말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읍면동장자문위원회, 방범위원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등

동호인 단체
친목회, 조기축구회, 테니스클럽, 배드민턴동호회, 서도회, 청소년동아

리 등

[표 8] 지역주민조직의 예

출처 : 김필두·류영아(2008),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1969년 미국 도시계획

학회에서 발표한 Arnstein의 주민자치 8단계 이론을 참고하면, 주민자치의 단계는 비

참여 단계로 조작(manipulation) 및 치료(therapy) 단계, 상징적 참여 단계로 정보제공

(informing), 자문(consultation), 회유(placation) 단계, 실질적 자치 단계로 협동

(partnership), 권력 위임(delegated power), 주민통제(citizen control) 단계로 구성된다.13)

13) S. R. Arnstein.(1969), “A La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35, No. 4, pp. 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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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작(manipulation) 단계 

주민자치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아무 권한이 없는 시민자문위원회를 형식적 차

원에서 구성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전문가보다는 각 이해집단의 대변자들로 위원회

를 구성하여 참여자간의 충돌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

을 정당화시키는 단계이다.

② 치료(therapy) 단계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민참여의 이슈가 되는 문제의 본질을 적당히 

왜곡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본질적인 이

유는 토지이용계획이 잘못 된 탓인데 이를 도로 확장 시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여 야

기된 문제로 본질을 왜곡하여 시민에게 전달하는 경우이다.

③ 정보 제공(informing) 단계 

3단계부터는 상징적 차원의 주민자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상징적이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시민에게 정보는 제공하되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④ 자문(consultation) 단계 

공청회,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다. 시민이 

의견은 제시하되 정책 결정권은 공유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⑤ 회유(placation)단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직접 참여 요구를 해소시키

는 단계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좋은 예

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의원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문가위원회

의 주민대표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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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협동(partnership)단계 

주민에게 실질적 정책결정 권한을 이양하는 단계이다.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

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시민 대표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

은 예이다. 예를 들어 마을공원을 설계하고 건립하는 과정에 지역주민, 공무원, 조경

전문가가 완벽한 협동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

⑦ 권력 위임(delegated power)단계 

시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단계이다. 규모가 작은 미국 도시에서 주민 모두가 참

여한 주민총회(Town Meeting)가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핵 폐기장 유치 등 주요 지역 현안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 권력위임의 한 방안일 것이다.

⑧ 주민통제(citizen control)단계 

행정의 모든 면을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는 주민참여는 보통

의 경우 실현하기 어렵지만 지구촌 곳곳에 이를 실현하는 소규모 지역이 있다. 1985

년에 건립된 독일의 소규모 생태 도시인 레벤스가르텐(Lebensgarten)은 교육, 주택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을 주민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결정과정으로 처리한다.

주민자치의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

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들을 자문 등에 참여시키는 

것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민자치'에서 요구하는 주민

참여라고는 할 수 없다. 주민자치에서 요구하는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견하여 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거나 행정에 해결을 요구하

는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

역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

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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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커뮤니티를 통해서만이 지역의 문화․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가 운

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한편, Arnstein의 주민참여 단계인 조작, 치유, 정보

제공, 상담, 회유,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의 여덟 단계로 분류했으나, 그는 다

시 참여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찬동·서윤정, 2012).

조작과 치유의 단계는 본 목적이 주민을 참여 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참여자를 교육하거나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참여(non-participation)

의 범주에 속한다. 주민참여의 3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정보제공과 상담, 회유의 

단계에서는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아 권고 또는 조언하고, 공청회와 심의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판단결정권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참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6단계에서 8단계에 이르는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에 이르면 기

존의 권력체계는 주민과 정부 간에 재분배되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주민에게 맡겨져 

주민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주민자치권(neighborhood autonomy)의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와 공동체 발달단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동체는 주민참여의 단계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발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참

여의 1, 2단계는 비참여의 단계이기에 공동체 발달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하며, 

따라서 공동체발달과 관련되는 것은 주민참여의 3단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주민참여가 명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

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

해 정보제공, 상담, 회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단계는 공동체발달

이란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발달의 전단계로서의 ‘참여’활성화 단계라고 할 수 있

고, 공동체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단지 네트워크를 이루고 형성하는 단계라는 점이다. 

네트워크 형성단계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역이슈에 따라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 단계에서 행정은 주민

들의 참여를 종국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주민의 민원사항에 

상담을 해주는 것이나 또는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회유하게 된다.

둘째로, 주민참여가 공동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단계이다. 주민참여가 6단계인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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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여 행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단계의 공동

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넘어 행정과 협력할 수 있는 자질인 공동체성을 구비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이동성이 

빈번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동일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신뢰(trust)가 형성되어 공동체성

을 가지게 된다. 주민의 과거와 현재의 환경이 연계됨으로써 그들 자신과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확보하여,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들은 자신의 공

동체에 자부심(pride)과 긍지를 느끼게 되고,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현의 반영으

로 이어진다. 주민참여가 이 정도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는 단

계가 될 것이다. 주민들이 단지 네트워크 형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한 몸처

럼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행정과 협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주민참여가 발달하여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단계로 발전

한 것으로 이를 준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공동체가 발달한 수준이다. 이 단

계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사업을 위탁받아 성과를 

냄으로써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의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단계의 공동체이다. 따

라서 이런 정도의 공동체에는 행정이 일정한 정도의 행정사무를 위임할 수 있을 정

도의 역량을 구비하게 된다. 공동체로서의 필요한 공동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능

과 운영을 위한 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발달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회원들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회비를 바탕으로 공동서비스 공

급을 위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준주민자치적이란 의미는 주민자치로서

의 실질적인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 정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 주민참여의 8단계인 주민통제는 행정에 대해 주민참여의 수준이 행정통

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구비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공동체의 발달단계로서

는 준단체자치적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가 스스로의 대의기구와 

집행기구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까지 하는 단계이다. 이 정도의 주민참여 역량을 가진 공

동체는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준단체자치적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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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단체자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구비한다는 것이나, 

법률적으로는 단체자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준단체자치단계는 공동체가 대의적 기능까지 일부 수행하고 있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총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주민참여의 단계에 상응하는 공

동체형성의 단계를 대응시켜보면 다음표와 같다. 주민참여의 3∼5단계는 네트워크 

형성단계라고 할 수 있고, 주민참여의 6단계에서 비로소 공동체성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7단계에서는 주민참여로 인한 공동체가 준주민자치적 단

계까지 발달한 경우라는 것이다. 또 주민참여의 내용이 주민통제의 단계가 되는 8단

계는 공동체가 준단체자치적인 단계로 발달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의 8단계 내용 공동체발달의 4단계

8단계 주민통제 준단체자치적 단계

7단계 권한위임 준주민자치적 단계

6단계 협동관계 공동체성구비 단계

5단계 회유

네트워크형성(참여활성화)단계4단계 상담

3단계 정보제공

2단계 치유
비참여

1단계 조작

[표 9] 주민참여와 공동체 발달의 단계

    출처 : 김찬동·서윤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커뮤니티란 지역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근린집단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있는데14), 주민자치를 

염두에 두고 살펴본다면, MacIver의 견해가 타당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 MacIver는 커뮤니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역성

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카테고리를 상정하

고 그 안에서의 생활체계를 커뮤니티 요소로 삼는다.

14) G. A. Hillery는 1950년대까지 영국과 미국 사회학자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94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음(Hillery,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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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공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생활해 나가는 것을 커뮤니티

의 요소로 보았다(Hallman, 1987: 33-38). 그러나, 1910년대부터 지역성과 공동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가 붕괴됨에 따라서 MacIver는 공동성 대신에 공동체의식이라

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커뮤니티에는 지역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지역성과 공

동체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성이라는 것은 󰊱 사회적 

유사성, 󰊲 공통된 사회적 표현, 󰊳 공통된 전통, 󰊴 공통된 습관, 󰊵 공속감 등을 

뜻한다.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 우리의식(we-feel), 󰊲 역할의식(role-feeling), 󰊳 의존의

식(depended-feeling) 등을 의미한다. 첫째, 우리의식(we-feel)은 분할할 수 없는 통일

체에 함께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 공유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구성원의 

공동이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집단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존

재하는 것인데, 그러한 이해관계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 지역생활 등에 관한 것인 

경우에 우리의식은 가장 확실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마을이 비난을 받는다든지, 외

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것이 이와 같은 우리의식이라

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둘째, 역할의식(role-feeling)은 지위나 소속 부서에 대한 감정이다. 각 개인은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장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 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역할의식이다. 사회

화된 개인에게 있어서 역할의식은 커뮤니티 속의 자신이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는 사

실을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수단이 된다.

셋째, 의존의식(depended-feeling)은 개인이 커뮤니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질적인 의존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의존도 포

함되어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개인의 고립에 따른 고독과 불안이 현저하게 나

타나고 있는데, 커뮤니티는 이러한 고독과 불안으로부터의 피난장소가 된다. 일정한 

지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공통된 가치와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

여하고 서로 비용이나 역할 등을 분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커뮤니티는 구성원들 

사이의 밀접한 인간관계가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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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체적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는 주민간의 상호교류가 가능한 근접성, 문화의 단일성, 생활의 통합성 등의 지리적 

영역의 공유, 주민간의 사회적 상호교류작용, 우리의식, 소속감, 공동체의식 등을 바

탕으로 하는 공동유대감 등을 들 수 있다(정하성 외, 1995: 24-26).

(3) 주민자치사업의 측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이 필요하다. 주민자치가 추구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살기 좋은 마

을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기’이며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이 마을만들기가 해

당된다. 마을에 있어서 사업성은 사업이 주민의 뜻에 의해 선정되고, 주민과 마을에 

꼭 필요하며, 마을 전체를 위한, 그리고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주민은 

물론 마을에 있는 인재와 경험 및 가용자산들을 모두 살려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에 중점을 두기보다 사업과정은 물론 사업결과에서도 

마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원이나 캠페인, 일회성, 

운동성이 아니라 주민자치 내(행정사각 지대)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주민과 마을을 위

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마을일을 의미한다.15) 

마을만들기는 우리 마을이 지금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높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소외된 이웃이 없고, 주민간의 불화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마

을을 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가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방법이며 과정이

다(http://www.city.go.kr/jsp/cmsView).

첫째, ‘마을 만들기’의 공간적 범위는 읍면동  이하의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시․군․구 혹은 시․도 단위의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과도 어느 정

도 연관을 가져야 하지만,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월간 <주민자치> 2013년 07월호 기획특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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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행정,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시민단체나 NGO 

등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하고 공무

원, 전문가 등은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들을 

보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한 경우는 많지 않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

부 등 중앙부처에서 공모하고 시민단체나 NGO 계획을 수립하고 응모하여 일단 정부

지원이 확정되면 부분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혜택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돌아오지만, 주민들은 일방적인 ‘마을 만들

기’ 사업의 대상 혹은 수혜자가 되기 쉽다. 정확하게 표현 하자면, 시민단체나 NGO

의 ‘마을 만들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평가에 의하면, 이러한 ‘마을 만

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등의 평가만을 목표로 하는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성이 부족하고, 지역 주민의 공감대 확보가 미흡하다고 하였다. 좀 거칠고 그다

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참여하여 어렵게 이룩해 놓은 것이라면, 참

여자들은 당연히 자부심과 강한 애착을 느낄 것이다.

셋째, ‘마을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통하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집값과 

땅 값이 올라가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재산가치가 높

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 집을 팔고 같은 규모의 집을 더 싸게 

구입하였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런데,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결국,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해서 주민을 다른 지역을 내 몬 결

과를 가져 오게 된다.

진정한 ‘마을 만들기’의 목표는 ‘마을의 역사·문화와 전통적 가치들을 계승하

고 보존하고’, ‘생활환경에 고통과 불편을 주는 개선하며 가꾸고’, ‘이웃과의 단

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 행정안전부의 설문조사

에 의하면, ‘살기 좋은 마을’의 요건으로 편리한 시설이나 경제적인 풍요 보다는 

‘친절한 이웃’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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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남도 주민자치 관련 인적자원 현황

충남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직능단체, 주민자생조직, 시민단체, NGO 

등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대체로 주민자치 활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여성들이다. 충남 도내에는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한 13개 여성단체가 169

개 조직을 형성 246,48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8개 미가입 단체에는 12,199명

이 활동하고 있어, 모두 258,683명의 여성들이 각급 여성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

다. 이들은 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소비자 보호, 지역봉사 활동 등

을 하고 있다.

[표 10]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조직 회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충남도지회 12 7,427

농가 주부모임 충청남도 연합회 15 4,659

대한 간호협회 충남도 간호사회 6 3,477

대한 어머니회 충남도 연합회 13 623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충남도지회 12 655

전국 주부교실 충남도지부 16 1,340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 16 195,671

충청남도 생활개선회 16 18,506

한국 걸스카우트 충남 연맹 10 463

한국자유 총연맹 충남도 여성협의회 15 8,131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 15 557

한국여성 농업인 충남연합회 14 4,366

한국여성 유권자연맹 충남지부 9 609

계 169 246,484

자료 : 2012 충남도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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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청남도 지역공동체(커뮤니티) 기반 구축 현황

생활자치(삶터 의제) 발굴 시, 지역내부자원(사람‧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지

방정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충청남도 내 지역공동체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공공선

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 형성된 자치조직의 연대를 활성화 하고자한다.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내 지역공동체 6개 유형(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조직, 사

회적 경제조직, 문화시설․기관, 교육시설․기관, 복지시설기관) 4,185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총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한다(’13. 1 ~ 5).

[표 11]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풀뿌리 공동체 현황16)

시‧군별 시민사회
단체

주민자치
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시설
기관

교육시설
기관

복지시설
기관

계 4,185 2,130 989 419 214 81 352 

천안시 415 159 120 35 11 6 84 

공주시 348 187 64 29 16 7 45 

보령시 343 232 61 20 11 4 15 

아산시 371 145 122 24 35 3 42 

서산시 239 113 73 16 9 13 15 

논산시 348 193 93 34 4 7 17 

계룡시 98 42 29 5 15 3 4 

당진시 275 183 55 14 5 6 12 

금산군 231 143 37 19 13 6 13 

부여군 265 98 81 63 8 4 11 

서천군 227 98 43 30 30 5 21 

청양군 250 122 63 46 5 2 12 

홍성군 199 113 32 23 11 9 11 

예산군 321 201 50 23 28 3 16 

태안군 255 101 66 38 13 3 34 

출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13)

향후 정부 3.0의 지방차원에서 주민자치사업 발굴‧추진 시 다면적‧총체적 정보제공

을 하여 네트워크 구성 활용 및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공동체 간 지역자원, 자

치사업, 활동내용 등을 공유하여 플랫폼 조성을 예정이며, 충청남도 내 풀뿌리 역량 

생태지도 작성 및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등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기초자료

로 활용한다.

16) 충청남도내 지역공동체 6개 유형 4,185개 단체 조사(2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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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운영 및 문제점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탄생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김대중 정부가 추진

한 ‘새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산물로 탄

생하였다. 이후 1999년에 중앙정부가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0

년에 전국 동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확대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읍면은 

선택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자치기구이다. 상위법인 헌법 제

117조 l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자치에 대

한 법적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7월 l일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타에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 사무로 추가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

원'을 시․도, 시․군․구의 사무로 지정하였다. 동 조항에 의거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2)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과 운영 현황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명목상 운영책임자는 읍․면․동 장

이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이고 담당 공무원이 지원하고 있

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자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 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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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 S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직

                                 
주민자치위원장

  
고문

                            
간사

복지분과위원회 프로그램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사회진흥분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위원과 당연

직 고문(3인 이내)으로 구성된다. 읍․면․동 장은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

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

하는 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

기는 대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민자치위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자영업으로 총 10,779명의 자치위원 중 46.9%인 

5,058명이고, 그 다음으로 주부가 22.8%인 2,466명이다. 반면에 전문직은 전체 자치위

원의 8.2%에 불과한 88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읍․면․동  내 2-3개 정도의 강의장을 활용하여, 평일 낮 

시간대 주로 헬스, 노래교실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월 평균 2만원 내외의 수강료

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 이용계층은 두 번 이상 프로그램을 수강한 성인여

성들이다. 주민들은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설 및 체육․편의시설

이 갖춰지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동 자치회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대상 중 성인대상 프로그램이 4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대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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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30.7%),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14.5%) 등의 순이다. 프로그램 기능 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5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민교육(19.7%), 주민자치(13.2%), 

주민편익(8.8%), 지역복지(8.1%) 등의 순서이다.

③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활동 현황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의제설정),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스스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민자치활동으로 보고 있다.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서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선용, 지역복지 증진, 주민편익 도모, 주민

의 교육수준 향상, 지역사회 진흥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등이다. 주민자

치센터의 프로그램은 해당 읍․면․동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성과 

첫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로 지역주민의 문화교양 수준을 높여 주

는데 기여하였다. 1-2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교양, 취미오락, 건강 등을 위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많았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서 같이 어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들간의 교류와 

소통을 기회가 증가되었다. 같은 관심사 혹은 같은 취미를 가진 같은 동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민화합과 일체감, 동질성 등의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성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

양한 활동을 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은 다문화가정 사업,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공동체 

운영, 복지와 문화 등 다양하다. 각종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단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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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 각 자치단체별 주

민자치센터 운영평가회, 동아리발표대회, 우수사례발표대회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내 시민단체와 주민이 한마음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며, 지역에 대한 애향

심도 강해지게 되었다.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역유형에 관계없는 천편일

률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운영을 들 수 있다. 이는 담당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의 프로

그램 기획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지역자원과 지역욕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결과이다. 서울시 S구의 경우, 관내 14개 동 중 12개 동이 

요가교실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여가프로그램(서울시의 전체 프로그램

의 50%이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이용계층이 여성(전업주부)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 근무시간(09시~18시)과 상

근 실무인력의 미확보, 취약시간(공휴일․야간․새벽) 프로그램 운영방안 미확보로 인해 

이용계층의 대다수가 여성 특히 전업주부이다. 대부분의 읍면동 시설이 열악하지만,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시설(학교 등) 연계사업이 저조하여 주

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설

이 어렵다.

둘째, 주민자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문제점이다. 동장이 위촉하는 자치위원은 주민

이 직접 선출한 대표도 아니고, 직능별 대표도 아닌 애매모호한 지역 유지 집단이다

(대부분 새마을 등 2-3개 행정지원조직과 겸직). 조례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유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치위원들은 

역량부족으로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대부분

의 활동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다. 근거 법규를 각 시․군․구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성격이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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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관반민 조직이라서 자치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공직선거법에 어떤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활동으로, 어떤 경우에는 민간조직의 활동으로 애매하게 해석

하고 있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주민

생활지원과나 담당과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는 시․군․구의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

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상 민관협력조직으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매우 유용하지만, 거

의 연계되어 활동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부녀회, 새마을부녀회, 리개발위원회 등 주

민자치센터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수의 단체들이 있지만, 제각기 독자적으로 활동

하여 활동의 중복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3)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충청남도 시․군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 충청남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2013)

구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
흥

총계 1,501 203 991 102 33  112 60 

천안시 324 37 205 18 4 41 19

공주시 91 14 60 7 5 4 1

보령시 102 12 71 6 2 7 4

아산시 192 23 118 17 2 17 15

서산시 97 19 56 7 6 3 6

논산시 97 15 78 1 0 3 0

계룡시 69 5 60 1 0 3 0

당진시 64 7 41 0 1 10 5

금산군 110 11 77 6 7 6 3

부여군 82 14 60 3 2 3 0

서천군 36 7 15 5 3 4 2

청양군 25  6 17 1  - 1 - 

홍성군 74 10 54 9 0 1 0

예산군 95 15 56 15 0 5 4

태안군 43 8 23 6 1 4 1

 

출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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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충청남도 시․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2013)

 

 출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13)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2011년～2013년 평균비율을 분석해 보면, 

주민자치 8.0%, 지역복지 7.2%, 주민편익 1.8%, 시민교육 11.0%, 지역사회 진흥 3.3%, 

기타 0.0%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여가프로그램은 68.6%으로 나타나 압

도적인 비율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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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연도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2011~2013)

        (단위: 프로그램 수, %)

연도 구분 프로그램 수 주민
자치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지역
사회
진흥

기타

2011
합계 931 9 709 58 7 139 8 1

비율 100 1.0 76.2 6.2 0.8 14.9 0.9 0.1 

2012
합계 1,385 132 880 121 35 147 70 0

비율 100 9.5 63.5 8.7 2.5 10.6 5.1 0.0 

2013
합계 1,501 203 991 102 33 112 60 0 

비율 100 13.5 66 6.8 2.2 7.5 4 0

2011~2013 평균 8.0 68.6 7.2 1.8 11.0 3.3 0.0 

 출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11~2013)

2011년 ~ 2013년 3년간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별 평균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문화여가 유형이 69%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3년간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유형별 평균비율(2011~2013)

 출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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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연도별 운영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문화여가 유형

은 2011년 76.2%에서 2013년 66%로 감소하였으며, 주민자치 유형은 2011년 1.0%에서 

2013년 13.5%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8]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연도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2011~2013) 

 출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11~2013)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프로그램 비중이 66.0%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

화여가 비중은 52.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201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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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주민
자치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타

계 39,457 2,470 20,806 4,006 1,879 7,413 2,536 347 

비율 100% 6.3% 52.7% 10.2% 4.8% 18.8% 6.4% 0.9%

서울 9,758 765 4,693 926 737 1,768 827 42 

부산 4,594 468 1,620 697 304 990 464 51 

대구 858 0 546 119 38 154 1 0 

인천 2,146 47 1,204 230 33 519 103 10 

광주 521 9 346 66 1 88 5 6 

대전 839 23 483 127 92 97 17 0 

울산 930 63 508 100 40 116 102 1 

세종 91 0 66 2 0 15 0 8 

경기 10,612 389 5,661 969 324 2,632 455 182 

강원 933 61 597 74 52 72 54 23 

충북 1,013 31 818 68 8 84 2 2 

충남 1,501 203 991 102 33 112 60 0 

전북 1,254 34 875 145 32 141 25 2 

전남 878 44 549 68 38 135 31 13 

경북 483 4 392 16 9 53 5 4 

경남 1,614 73 1,083 142 41 203 71 1 

제주 1,432 256 374 155 97 234 314 2 

[표 14] 전국 주민자치 운영프로그램 수 

(단위: 프로그램 수, %)

 출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11~2013)

※ 프로그램 유형 구분(예시)

 - 주민자치: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 문화여가: 지역문화행사 추진, 전시회, 취미교실, 생활체육

 - 지역복지: 건강증진, 마을문고, 경로, 탁아, 어린이공부방 등

 - 주민편익: 회의장 제공, 알뜰매장 운영, 생활정보제공 등

 - 시민교육: 평생학습, 교양강좌, 외국어교실 운영 등

 - 지역사회진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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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충남은 읍 20개, 면 111개, 동 37개로 

총 168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명칭사용은 주민자치센터가 167개, 자

치회관이 1개로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표 15]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수 명칭사용 실태(단위:개소)

계 읍 면 동 계 주민자치
센터

자치
회관

주민
자치회

자치
센터 기타

계 2,734 142 612 1,980 2,734 2,059 400 214 8 53

서울 423 0 0 423 423 22 399 0 0 2

부산 214 2 3 209 214 0 0 214 0 0

대구 132 1 1 130 132 132 0 0 0 0

인천 146 1 19 126 146 146 0 0 0 0

광주 94 0 0 94 94 94 0 0 0 0

대전 77 0 0 77 77 65 0 0 0 12

울산 56 4 8 44 56 53 0 0 0 3

세종 11 1 9 1 11 10 0 0 0 1

경기 522 30 100 392 522 502 0 0 0 20

강원 99 9 26 64 99 99 0 0 0 0

충북 152 14 87 51 152 152 0 0 0 0

충남 168 20 111 37 168 167 1 0 0 0

전북 189 9 100 80 189 173 0 0 2 14

전남 156 18 71 67 156 150 0 0 5 1

경북 67 14 20 33 67 66 0 0 1 0

경남 185 12 52 121 185 185 0 0 0 0

제주 43 7 5 31 43 43 0 0 0 0

※ 기타 명칭은 주민학습문화센터, 문화센터, 복지회관, 주민자치학습센터, 문화교육센터, 자치

사랑방, 문화체육센터 등임

출처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지방자치제도(2013. 1)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수는 다음과 같다. 충남의 주민자치위원은 농축어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1,250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 직능․민간단체, 기타, 통․리반장, 회사

원, 지방의원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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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전국 주민자치위원 수

구분 합계 지방의원 통․리 반장 직능․
민간단체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 농축어업 기타

계 66,247 1,541 4,353 9,896 3,911 3,606 23,852 8,115 10,972 

서울 9,118 3 507 2,718 461 817 3,310 28 1,274 

부산 5,480 246 125 457 392 511 2,681 81 987 

대구 3,508 143 94 398 216 195 1,823 61 578 

인천 3,606 240 187 355 266 170 1,474 232 682 

광주 2,486 32 115 220 140 124 1,363 118 374 

대전 1,650 26 78 152 133 89 916 44 212 

울산 1,344 23 48 230 114 68 515 86 260 

세종 267 3 19 33 18 12 74 73 35 

경기 13,008 298 695 1,280 1,068 899 4,916 1,177 2,675 

강원 2,829 142 293 557 172 110 720 262 573 

충북 3,990 98 363 667 182 98 974 1,086 522 

충남 3,782 15 302 561 160 74 948 1,250 472 

전북 4,490  112 546 499 144 85 1,181  1,402  521 

전남 3,687 95 326 520 125 110 948 1,038 525 

경북 1,485 22 122 332 67 17 348 317 260 

경남 4,481 43 396 819 192 153 1,375 616 887 

제주 1,036 　- 137 98 61 74 286 244 135 

※ 기타 직업은 주부, 무직, 목사, 공무원 등

출처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지방자치제도(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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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자치회 구성방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제27~2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회설치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관계 법령, 조

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주민자

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

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이 해당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위

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

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한다. 안전행정부장

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세 가지 모델 모두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주민자치회 설

치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산간지역 등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도록 

설치단위의 유연성을 갖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은 2년 임기(연임 가능)의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지급)로 20-30명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17) 

위원의 자격요건은 당해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들로 하였으며, 

선출방식이나 구성 비율의 결정, 선거관리 등 위원 선출 관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9명 내외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다.18) 선출방식은 지역대표와 

일반주민, 직능대표 등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달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개모집으

로 선출된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성‧연령

17) 단,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의 경우 20명 이하로도 구성 가능토록 함

18) ‘위원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 교육장, 당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으로

부터 각각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별로 구성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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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층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지역대표 선출:주민총회(읍·면·동 단위, 위원선정위원회 주관)에서 선출하

거나  통·리장 중 선출(호선 또는 순번제)

   ② 일반주민 공개모집:공개모집 후 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③ 직능대표 공개모집: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 

에서 선출

[표 17] 모델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 가능한 사무분류 비교

구분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읍면동 

행정기능

① 고유 행정사무 ○ × ×

② 협의‧심의대상사무

○

(주민자치회 

직접 수행)

○

(주민자치회협의‧심의 후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

×

③ 위임‧위탁대상사무 ○ ○ ○

주민자치기능 ○ ○ ○

위임‧위탁사무처리기능 ○ ○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및 실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와 추가적인 내용들을 

쟁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민자치회의 구성 방식: 모형선택 다양화 문제

   ② 주민자치회의 성격: 법인화 문제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단위 및 수: 지역특성 반영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기능)와 사무위탁

   ⑤ 주민자치회의 위원선출 방법: ‘직선에 준하는 선출방식’

   ⑥ 주민자치회 내부조직과 운영

   ⑦ 주민자치회의 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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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등과의 관계

   ⑨ 향후 일정 및 발전전략: 중장기 전략

   ⑩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2014년 7월 1일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된 세 가지 모델의 시범실시를 먼저 거치게 되었다. 이는 안전

행정부가 총괄 지휘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범실시의 주체·시기·방법·내용 등 정

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범대상 읍·면·동의 선정, 추진조직체의 구성, 추진내용의 홍보, 관련법령의 정

비, 행·재정적 지원방안,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등 많은 조치가 필

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주민자치회의 점진적·단계별 실시를 전제로 

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중·장기적인 또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분명히 확립하

는 것도 중요하다.

[표 18]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비교

구분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개선)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없음
특별법제20-22조,주민자치회구성과운

영에 관한법률(안,입법예정)

위원 위촉권자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대표성 미약 (지역 유지 중심) 주민 대표성, 전문성 등 확보

구성단위 읍면동 읍면동 

형태/기능
읍면동 행정의 자문기구

(읍면동장 견제기능 미약)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읍면동장 견제기능 강화)

활동내용
문화여가활동,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 중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위임사무

지자체와의 

관계

대부분 읍면동구조로 운영

(읍면동시설 활용)

읍면동사무소와 별개 구조

(파트너십의 구조적 특성)

지역사회 

연계망

직능단체 중심으로 운영,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활동 미약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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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자치회 구성방안의 문제점

안행부에서 2013년 4월 10일자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공개되었고, 읍면동까지 

도착하는데 10일 정도 걸렸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신청하기가 불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주민

총회-신청서 제출을 3일 만에 다하라는 것은 애초부터 하지말라는 것이다(마포구 염

리동은 시범실시 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을 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

하였더니, 서류를 다음날이 되어야 주었고 게다가 동장이 마포구는 안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결국 포기하였음).

시범실시 역시 동장의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신청서 상에 누가 신청하는지에 

대한 신청주체가 빠져있고, 이는 주민을 빼버린 주민자치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실

행권한, 즉 책임의 소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서 내부적으로는 무리하게 신청하지 말자라고 결론지었다.

예시로 제안된 성공사례모형들은 모두 각 부처별로 돈을 투여해서 진행된 사업들

인데, 주민자치회에 재정적 지원없이 자원을 확보하여서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문제가 크다. 동일한 과정(사업)에 돈(재정 지원)을 빼버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주민자치와 마을만

들기의 성공모형은 다르다. 안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모형은 부처별 커뮤니티 

비즈니스모델이며, 주민자치라는 상위개념을 놓쳐버리고 사업만을 제시하고 있다. 주

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임명 역시 주

민들에 의해서가 아닌 시군구로 인한,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표준안이 내려가면 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예시가 부족하나, 틀린 방향은 아니다. 그리고 

유형별 분류는 잘되어 있다. 여기서 동 지역의 구조와 면지역의 구조와 다르다. 주민

자치회가 기능이나, 역할이나 구조가 동하고 면하고는 다르다. 면에서는 이장이외에

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으나 동에는 사람이 많으며, 사업주체로서의 기능

이 있다. 이 특성들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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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청남도 주민자치사업의 추진 현황

①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모델 발굴･육성 (1차 - 4건)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 (2012.10.04.)｣에 따라, 주민자치 우수모델 발굴

    - 충남형 주민자치 사업 의제 발굴 토론회 : 2012. 11. 1. (시･군 관계관 등 50명)

    - 주민자치 사업 제안서 접수 : 2012. 12월 ~ 2013. 1월 (총 49건 접수)

 ○ ｢충청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심사 (1차 서류, 2차 면접)

    - 1차 서류심사 : 전체 위원(30명)의 서면심사 (9건 선정)

    - 2차 면접심사 : 특위 실행위원(8명)의 9개소 사업계획 발표 심사 (4건 선정)

 ○ 주민자치 모델사업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독거노인 돌보미 및 집수리 : 논산시 채운면 주민자치위원회

    - 명천 오아시스 : 보령시 대천4동 주공아파트 공동체

    -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 보령시 대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 사랑나눔(독거노인 돌봄) 활성화 : 아산시 배방읍 주민자치위원회

      ※ 예산지원 : 도비 24백만원(Seed-money 성격)

② 안전행정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선정 (4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 : 2013. 4. 16. ~ 5. 3 (18일간)

    - 안행부 선정계획 : 전국 30여개소 선정 (15시･도 2개, 세종･강원 1개)

    - 전국 166개소 신청 (충청남도 24개소)

 ○ 1차 서류심사 결과, 전국 40개소 선정 : 충청남도 7개소, 타시･도 1~4개

    - 천안시(원성1동), 공주시(반포면), 아산시(탕정면), 논산시(벌곡면), 부여군(초촌면),

      서천군(서면), 예산군(대흥면)

 ○ 2차 인터뷰 심사 결과, 전국 31개소 최종 선정

   - 경기 5개소, 충남 4개소, 광주 3개소, 타시･도 1~2개

   - 각 개소당 국비 1억원 지원, 조례제정 등 시범실시 준비(6월), 시범실시(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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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번 시도
읍면동 신청 1차 최종 선정지역

3,487 166 40 31 읍(4), 면(7), 동(20)

1 서울 423 5 2 2  성동구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

2 부산 214 10 2 2  연제구 연산1동, 동래구 안락2동

3 대구 139 4 1 1  수성구 고산2동

4 인천 146 12 4 1  연수구 연수2동

5 광주 94 33 3 3  광산구 운남동, 북구 임동, 남구 봉선1동

6 대전 77 1 1 1  동구 가양2동

7 울산 56 2 1 1  북구 농소3동

8 세종 11 2 1 1  부강면

9 경기 547 38 5 5  수원시 행궁동, 수원시 송죽동, 오산시 세마동, 
부천시 송내1동, 김포시 양촌읍

10 강원 193 4 3 2  고성군 간성읍, 인제군 인제읍

11 충북 153 3 2 1  진천군 진천읍

12 충남 205 24 7 4
 천안시 원성1동, 논산시 벌곡면, 아산시 탕정면, 

예산군 대흥면

13 전북 241 9 3 2  완주군 고산면, 군산시 옥산면

14 전남 296 10 2 2  순천시 중앙동, 목포시 신흥동

15 경북 331 7 1 1  안동시 강남동

16 경남 318 2 2 2  창원시 용지동, 거창군 북산면

17 제주 43 0 0 0

[표 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선정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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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군 읍면동 사  업  명 (사업유형) 비고

1 천안시 원성1동
 천하대안(天下大安) 행복도시 프로젝트
  ( 안전마을형 + 지역복지형 + 마을창조형 )

최종
선정

(정부
 지원)

2 논산시 벌곡면
 수락골* 어울림 한마당    * 대둔산 수락계곡
 (안전마을형+지역자원형+지역복지형+다문화어울림형+마을기업형)

3 아산시 탕정면
 탕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소통마을 만들기
 (지역자원형 + 지역복지형 + 안전마을형 + 마을창조형 )

4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 형제*” 힐링 타운   *의좋은 형제 :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내용
  ( 지역복지형 + 안전마을형 + 마을기업형 + 지역자원형)

5 공주시 반포면
 흙과 짱돌의 계룡산 이야기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 +마을창조형)

1차
통과

(도비
 지원)

6 부여군 초촌면
 초촌면 ｢다랑이 모둠*｣  *다랑이 모둠 : 작은 조각들이 모여 큰 
하나를 만듦
  (안전마을형+지역복지형+마을창조형+평생교육형+지역자원형)

7 서천군 서  면
 Clean & Beautiful 서면 만들기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평생교육형 +마을창조형)

 출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13)

󰊱 천안시 원성1동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사업유형)

주민자치회 
운영분석

․지역사회 진흥사업 추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등 진행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중점사업 ․천하대안 프로젝트(안전마을형) ․사람&희망 프로젝트(복지마을형)․Making the Story of Maeul(창조마을형)

주민참여 방안 ․마을총회 활성화 ․지역자원 발굴 사업통해 참여 단위 확대․가족 단위 참여 조직화

홍보계획 ․홍보 현수막 게재  ․전 세대 홍보물 발송․주민간담회 실시   ․시범실시 선정 지역언론 홍보

향후 추진계획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시범실시 추진 ․시범실시 평가

[표 20]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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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대안(天下大安) 프로젝트(안전마을형)

   ▪ 추진방향 

    - 인프라 구축 과정과 주민참여·소통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안전한 마을

공동체 구성

    - 안전마을 인프라 구축이 지역 경쟁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단계별 추진계획

    - 안전 관련 지역자원 발굴 : 주민 중 안전 전문가 등 발굴, 안전·재난·재해 

등 유관 주민조직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 강구 

    -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발굴·기획 및 운영체계 구축, 분과위원회 및 

주민대표·단위사업 주체 등 참여

    -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 “사람&희망” 프로젝트 (복지마을형)

   ▪ 추진방향 : 주민과 지역 자생조직·사회적 조직의 연계활동 이웃끼리 스

스로 돕는 마을공동체 기능 구축

   ▪ 단계별 추진계획 

    - 주민주도형 지역봉사단 결성 : 기 결성(5.14, 60여명)

    -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기획·발굴 (기 추진·계획사업 포함)

    - 지역복지사업 추진 

  ○ Making the Story of Maeul (창조마을형)

   ▪ 추진방향 

    - 원성1동의 지역정체성 확립

    - 마을에서 사는 행복한 삶의 이해 증진으로 소외되고 개별화된 도시적 

삶의 문제점 극복 및 건강한 마을공동체 형성

   ▪ 단계별 추진계획

    - 분과위원회 구성 및 “마을이야기 만들기”를 위한 기획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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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반포면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사업유형)

주민자치회 
운영분석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웃다리 풍물’ 프로그램 전국 박람회 참가․각종 지역행사 참여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 강조․지역단체 중심으로 자원봉사로 운영, 내고장 알기 자치역량 강화

중점사업
․龍테마운영(반포면 소식지 발행, 우리고장 자산현황 조사)․孝테마운영(안전지킴이 운영, 내고장 뿌리알기)․창조테마유형(짱돌 만두 만들기 체험, 일손 돕기 창구 운영)

주민참여 
방안

․지역자원 활용 마을만들기․주민화합과 지역브랜드화가 펼쳐지는 멀티문화의장

홍보계획 ․내고장 리더 육성강의 ․반포면 소식지 발송․지역리더 육성교육 및 간담회 등 개최

향후 
추진계획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지․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세부계획 수립

[표 21]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

  ○ 반포면 소식지 발행    

   ▪ 일정 : 2013. 10월~지속 / 내고장 알기 프로젝트(월1회 발행)

   ▪ 내용 : 마을지역행사 및 동향, 내고장 3가지 테마알기 등

  ○ 우리고장 자산현황 조사  

   ▪ 1차조사 : 2013. 10월 / 마을별 분담직원 조사

   ▪ 2차조사 : 2014. 1월 / 주민자치위원회 최종조사

   ▪ 조사완료 : 2014년, 3월 / 자료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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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고장 뿌리알기   

   ▪ 대상 : 할아버지와 고향이 공주인 손자와 관내 초교생

   ▪ 활동내용 : 월1회 내고장 알기 걷기 투어, 신청한 어린이들에게 수료증 

및 자원

봉사 시간 인정, 멘토링 행사

  ○ 안전지킴이 운영 

   ▪ 구성 : 자율방범대, 희망하는 학부모 등

   ▪ 내용 : 산골마을 어린이, 다문화가정 21가구 안전지킴이 운영, 등하교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 짱돌 만두 만들기 체험  

   ▪ 일정 : 2013. 10월 ~ 지속 / 대상 : 가족단위

   ▪ 내용 : 가족단위 체험활동으로 만두 빗기, 주민자치위원 및 신라호텔 근

무 경력 조리사 도움

  ○ 일손 돕기 창구 운영 

   ▪ 구성 : 새마을협의회 + 자원봉사자 모집

   ▪ 내용 : 마을도로 제초작업, 내고장 꽃심기, 하천쓰레기 줍기, 감자, 고구

마 체험 및 나눔행사로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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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탕정면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사업유형)

주민자치회 
운영분석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소외된 이웃을 나눔활동 ․지역 재난예방활동 지원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주민 자치역량 강화 기반 조성․대표성 확보하여 주민 적극적 참여 유도

중점사업 ․목요장터 운영(지역자원형) ․탕정 포도넝쿨 터널 조성(도심창조형)․사랑의 반찬나누기(지역자원형) ․독거노인 돌봄(안전마을형)

주민참여 방안 ․주민자치회 중심 네트워크 형성․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 ․현장 중심의 주민의견 수렴

홍보계획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각적 홍보 강구․각종 회의 및 전광판, 현수막 등 활용 홍보

향후 추진계획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시범실시 추진 ․시범실시 자체평가

[표 22]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

  ○ 목요장터 운영(지역자원형)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1회 지역 내 여러 단체와 함께 목요장터(지역 생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도농교류 및 주민화합을 모색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익적 기반 조성

   ▪ 목요장터(지역 생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운영

    - 신선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구입

    - 몽골 텐트 추가 구입으로 상품의 다양성 확보

    - 수익 증진으로 주민자치회 재정적 독립 근거 마련, 목요장터 입점 조건, 

매회 2만원 납부 

   ▪ 상호간(원주민과 이주민) 소통 및 신뢰의 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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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농 계약 재배를 통한 생산자와 구매자의 신뢰 형성(농장 공개로 신

뢰도 향상)

    - 목요장터의 지속적 홍보로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여 꾸준한 소통의 장 조성

  ○ 사랑의 반찬나누기(지역자원형)

   ▪ 목요장터 수익으로 저스득층 가정에 사랑의 반찬나누기 등을 추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 독거노인 돌봄(안전마을형)

   ▪ 지역 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가정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유배달사업 추진

   ▪ 실시 방안

    - 독거 노인별 봉사자 가정에서 우유 수령 후, 봉사자와 독거노인 간 통화 후 

가정 방문  

  ○ 탕정 포도넝쿨 터널 조성(도심창조형)

   ▪ 탕정은 찾은 관광객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포도 넝쿨 터널조성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도농 주민들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

󰊴 논산시 벌곡면

논산시 벌곡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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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사업유형)

주민자치회 
운영분석

․문화,여가,교육 5개 평생프로그램 운영․해맞이 행사, 경로당쌀 지원,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기존 단체 역할 지원 및 활용복지 등 수요자 적극 발굴 추진․자체재원 확보 주민자치회 기반 조성

중점사업

․안전마을형(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등)․지역복지형(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문화행사,해맞이 행사 등)․다문화어울림형(다문화인 가정 만남의날 행사 등)․지역자원형+마을기업형(대둔산 논산 수락계곡 얼금축제 추진)

주민참여 
방안

․시 사업 홍보 주민 참여 유도․각종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 유도
기관, 단체 회의 및 교육

홍보계획 ․홍보물 주민전체 가구 배부․각종 기관, 단체 회의 및 교육 시 사업 홍보

향후 
추진계획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구성 및 위촉․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본격 추진 ․시범실시 자체평가

[표 23] 논산시 벌곡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

  ○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추진 시기 : 봄, 여름, 가을      

   ▪ 추진 방법 : 산불 예방 홍보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유관 체

행사 참여 및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 개최

 

  ○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 추진 시기 : 2013. 8월 ~ 지속 

   ▪ 추진 방법 : 관내 기관․단체 회의 및 교육시 소방서 협조, 실시 후 

일반 주민 확대 추진

  ○ 안전관련 단체 위문 격려

   ▪ 추진 시기 : 2013. 8월 ~ 지속 

   ▪ 추진 방법 : 자율방범대 등 정기적 순찰시 관심과 격려, 참여 등으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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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문화행사(공연)

   ▪ 추진 시기 : (운영) 2013. 1월 ~ 지속, (활용) 얼음축제시  

   ▪ 추진 방법 : 프로그램별 수강생 자체 운영, 강사비 및 수강생 모집, 홍보 

지원, 주민 희망 프로그램 있을시 추가 개설 

  ○ 해맞이 행사 

   ▪ 추진 시기 : 2014. 1. 1          

   ▪ 추진 방법 : 일출시 관내 기관․단체회원 및 주민이 참여, 면민의 

화합과 안녕, 발전을 기원

  ○ 이웃돕기 및 경로당 쌀 지원

   ▪ 추진 시기 : 2013년 12월중      

   ▪ 추진 방법 : 새마을부녀회, 농가주부모임 등 단체 이웃돕기, 행사시 

참여 및 성금 납부, 독거 노인 등에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쌀을 구입 지원

  ○ 신생아 출산 장려금 지급 

   ▪ 추진 시기 : 2014. 2월 ~ 3월중  

   ▪ 추진 방법 : 2014년 1월중 2013년 1년 동안 출생 신고자를 파악하여 

면내 실거주를 확인하여 실거주자에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시 출산 장려금을 지급  

  ○ 내고장 사랑 운동 

   ▪ 추진 시기 : 2013. 8월 ~ 9월중 

   ▪ 추진 방법 : 내고장 사랑 문구와 시내버스 시간표를 부채와 포스터로 

제작 주민에게 배부 및 마을회관에 게첨  

  ○ 독거노인 사랑의 빨래방 운영 및 자연 정화 활동

   ▪ 추진 시기 : 2013. 7월 ~ 지속 

   ▪ 추진 방법 : 매월 정기회의시 등 2회 주민자치위원들이 독거노인 빨래를 

수거 세탁 건조하여 배달하고 건조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자연 정화 활동전개  

75



  ○ 다문화인 가정 만남의 날 행사

   ▪ 추진 시기 : 2013. 6월 ~ 지속   

   ▪ 추진 방법 : 다문화인 가정의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초청하여 대화와 

만찬 제공

  ○ 다문화인 한글교육 학용품 지원

   ▪ 추진 시기 : 2013. 7월 ~        

   ▪ 추진 방법 : 교육시 필요한 교재 및 필기도구 등 지원

  ○ 다문화인 친정방문 왕복 항공비 지원

   ▪ 추진 시기 : 2013년 8월 ~       

   ▪ 추진 방법 : 다문화인 가정 4가구를 선정하여 친정방문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제공

  ○ 다문화인과 여성위원과의 모녀 결연

   ▪ 추진 시기 : 2014. 3월 ~ 6월중   

   ▪ 추진 방법 : 여성위원이 다문화인을 수양딸로 삼아서 고민 및 애로사항을 

들어 주는 등 다문화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연식 

개최  

   

  ○ 다문화인 활용 언어 교육

   ▪ 추진 시기 : 2013. 10월 ~ 2014. 7월 

   ▪ 추진 방법 : 다문화인중 영어강사를 했던 사람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강사로 채용 어린이(주민)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대둔산 논산 수락계곡 얼음축제 추진

   ▪ 추진 시기 : 2013. 7월 ~ 2014. 3월  

   ▪ 추진 방법 : (가칭)수락계곡어울림한마당 기업 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주민주도형 자립형 축제 기반을 조성지원, 농특산물 판매 

및 눈썰매장 운영 등을 통해 수익 창출 자체재원 확보로 

주민 자치회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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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초촌면 

 부여군 초촌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사업유형)

주민자치회 
운영분석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능력 배양․ 공동체 의식 제고

중점사업
․ 4대악 예방 안전지도 제작(안전마을형) ․농민 건강센터 운영(지역복지형)․ 고향 어르신 공경 후원(지역복지형) ․문화유산 바로이해하기(평생교육형)․ 어르신 정서 안정 지원(지역복지형)

주민참여 
방안

․ 주민자치회 확대 구성․ 주민자치회 장기적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활용

홍보계획 ․ 주민자치회 구성 위한 사전 설명회 등 개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향후 
추진계획

․ 조례제정 등 사전준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표 24] 부여군 조촌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

 ○ 4대악 예방 안전지도 제작(안전마을형)

   ▪ 초촌면 아동, 여성 안전지도 제작 및 자율순찰 활동 전개

 ○ 고향 어르신 공경 후원(지역복지형)

   ▪독거노인 반찬 만들기 및 배부 /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 어르신 정서 안정 지원(지역복지형)

   ▪노인을 위한 전문 상담프로그램 운영

 ○ 농민 건강센터 운영(지역복지형)

   ▪건강관리실 장비보강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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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 바로 이해하기(평생교육형)

   ▪지역문화유산(유, 무형)에 대한 해설 책자 제작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군내 학생 견학 유도

   ▪풍년기원제 등 기존 행사와 연계한 배움터 조성

 󰊶 서천군 서면

 서천군 서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사업유형)

주민자치회 
운영분석

․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이동여성 사회교실 ․행복경로당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 주민자치 기능 수행․ 주민자치회와 이용자간의 양방향 소통

중점사업

․ Clean&Beautiful 서면만들기(녹색성장 그린투어 활동 전개 등)․ 지역사회복지안정망 네트워크 구축(사랑의 집 고쳐주기, 김치담그기 등)․ 평생교육사업(꿈나무 공부방 운영, 한글․컴퓨터 교실 운영)․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마케팅단 운영(한마음 문화축제 운영 등)

주민참여 
방안 ․ 다양한 공연 발표 등 운영내실화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홍보계획 ․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마케팅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촉․ 주민자치회 활동 및 사업추진

[표 25] 서천군 서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

  ○ 녹색성장 그린투어 활동 전개    

   ▪ 기  간 : 2013. 11월 ～  

   ▪ 참  여 : 지역주민 등

   ▪ 내  용 : 매월 1회 이상 그린투어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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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미관 개선(벽화조성) 사업    

   ▪ 기    간 : 2013. 11월 ～ 12월 

   ▪ 참    여 : 주민자치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단체원 및 관내 주민, 학생

   ▪ 벽화내용 : 서천군 캐릭터와 서천 상징물을 주제로 한 내용을 선정하여 작업

   ▪ 추진방법 : 단체별 자율적 참여 및 업체 전문가와 공동 작업 추진

  ○ 사랑의 집고쳐주기    

   ▪ 추진방향 : 관내 저소득층에게 벽지 와 장판 교체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 추진시기 : 2013. 11월부터 분기별 1회

   ▪ 지원대상 : 4세대(관내 복자사각지대 세대)

   ▪ 내    용 : 관내 저소득층 벽지 와 장판 교체 등

  ○ 사랑의 김치담그기

   ▪ 추진방향 : 독거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김치 담그기 나눔행사

   ▪ 추진시기 : 2013. 11월 말

   ▪ 내    용 : 취약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가구에 직접전달

  ○ 꿈나무 공부방 운영     

   ▪ 운영기간 : 2013. 11월 ~ 

   ▪ 참여대상 : 저소득층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학생 등

   ▪ 프로그램 : 방과 후 학습강좌 운영(영어, 수학 등)

  ○ 한글 · 컴퓨터교실 운영     

   ▪ 운영기간 : 2013. 11월 ~ 

   ▪ 참여대상 : 서면 관내 주민

   ▪ 운영내용 : 한글기초, 산수학습, 체험학습, 컴퓨터 교실 등

  ○ 농산물·특산품 판매소 운영     

   ▪ 추진방향 :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활발한 판촉 활동전개 위한 

농산물‧특산품 판매소 건립 ｢농산물‧특산품 판매소 건립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 마케팅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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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내용 : 김, 멸치, 젓갈, 자하젓 등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활발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지역특산물 소비 촉진 

마케팅단』을 구성, 운영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한마음 문화축제 운영    

   ▪ 추진방향 : 지역 주민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 주민참여 문화 행사로 추진

   ▪ 행사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작품 전시를 비롯한 각종 체험 행사로 구성된 부

대 행사와 서면의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아리들과 전문 문화 예술인들의 축하 공연, 그리고 주민장

기자랑 및 노래자랑 등

󰊷 예산군 대흥면

예산군 대흥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사업유형)

주민자치회 
운영분석

․ 도,농간 자매결연 체결 및 농산물 판매 등 교류 활동 전개․ 마을단위 취미교실 운영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성공적인 롤 모델 창출․ 전국브랜드화(의좋은 형제마을),수익창출

중점사업

․ 의좋은 형제 마을지킴이 운영(안전마을형)․ 의좋은 형제 볏단 나눔 봉사(지역복지형)․ 의좋은 형제 마을 소식지 발간(지역자원형)․ 의좋은 형제 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마을기업형)

주민참여 방안 ․ 주민자치회 모형 유형에 따른 각 관련 단체 흡수․ 마을 단위 주민간담회를 통한 주민 참여 유도

홍보계획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홍보물 배부 및 주민 의견 수렴․ 각종 회의 시 홍보․ 대흥면 소식지 발간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구성․ 마을소식지 발행 ․농산물 홍보 카페 개설

[표 26] 예산군 대흥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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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좋은 형제 마을지킴이 운영(안전마을형)

   ▪ 대흥치안센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인적 구성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도 제작

   ▪ 위험지역은 대상별(마을, 청소년, 상가 등), 유형별(우범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세분하여 제작

   ▪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순찰반 편성, 주기적 순찰

   ▪ 위험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의좋은 형제 볏단 나눔 봉사(지역복지형)

   ▪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및 독거노인 돌보미와 연계를 통해 ‘볏단 

나눔봉사’ 팀 운영

   ▪ 매월 1회 이상 독거노인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사랑의 

반찬 나누기‘ 봉사 실시

   ▪ 보건지소의 협조를 통한 고령 노인 건강 돌봄 사업 실시

   ▪ 어려운 가정 노후 전기시설, 집수리 등 복지사업 추진

   ▪ 마을 축제 시 음식 나누기 사업 추진 

   ▪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 의좋은 형제 마을 소식지 발간(지역자원형)

   ▪ 현재 대흥면 보존회 소식지를 더욱 확대하여 주민이 직접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발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전문적인 마을 소식지로 개편하여 모든 

면민에 배부(대흥면보존회와 연계 추진)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좋은 형제 작은 음악회’ 개최

  ○ 의좋은 형제 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마을기업형)

   ▪ 의좋은 형제마을 영농조합은 조합원이 참여해 블루베리, 절임배추 등을 

생산 판매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마을 주민을 고용해 지역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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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면내 농가에서 재배하는 배추를 구입하고, 절임배추를 가공하

기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수익을 창출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육성

   ▪ 의좋은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 시설 내에 농산물 홍보 카페를 개설하여 

농산품을 홍보(오프라인, 온라인 카페 개설)하고, 수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좋은 

형제 볏단 나눔 봉사’ 기금으로 적립 

    - 자매결연 지역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③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모델 발굴･육성 (2차 - 3건)

 ○ 안행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연계,  인터뷰 심사 미선정 지역(3개소)을 충남

형 주민자치 우수모델로 육성

   - 공모 준비과정을 통한 시･군 및 주민자치위원 참여의지 확인

   - 전국단위 심사(서류심사 통과)를 통한 주민자치 발전가능성 증명

 ○ 예산 지원 : 개소당 84백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 국비 지원(1억원) 대비, 비슷한 규모의 시범실시 가능

   -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준해 동시 진행

④ 충청남도 대응 방안

 ○ 충청남도가 전국의 롤 모델이 되도록, 시범사업 성공적 정착 노력

 ○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마을별 밀착 컨설팅 등 모범사업 집중육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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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충청남도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 현황

① 사업개요

   ○ 기    간 : 상시운영(정기, 수시, 요청 시)

   ○ 교육대상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도민, 공무원 등

   ○ 교육방법 : 시·군 방문교육, 위탁교육, 현장 벤치마킹 등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기반 구축 및 컨설팅 

   ○ 교육과정 : 입문과정, 기초과정, 중견과정, 전문가과정

     - 마을만들기, 인문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교육장소 : 15개 시·군(입문·기초 과정), 권역별(중견·전문가 과정)

② 추진내용

   ○ Pre - 주민자치 아카데미 : 2회, 630명

     - 1차) 공주 공무원교육원 : 2013. 1. 29. / 320명

     ※ 7 시군 (102 읍면동)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 2차) 예산 농업기술원 : 2013. 2. 5. / 310명

     ※ 8시군 (103 읍면동) :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시군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 6회, 1,650명

     - 천안(4.11 / 350명), 서산(5.22 / 200명), 청양(5.30 / 200명), 금산(6.18 / 200명), 

공주(7.16 / 250명), 아산(7.11 / 450명)

③ 향후계획

   ○ 기 실시된 시군의 커리큘럼‧호응도 등 분석, 개선보완 지속추진

     ※ 추후일정 : 서천(10.2), 예산(10월중), 논산(11.13), 당진(11.28) 등

   ○ 마을환경과 주민의식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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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주민자치 거버넌스 추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사례 분석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사례

⑴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그간 연례반복적 답습형태로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객

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와 환류시스템 도입과 실무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통한 주

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구성체계는 다

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위원), 제주지역 주민

자치센터 협의회, 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추진 주체이며 소통, 참여, 창의, 균형 운영전

략을 지니고 있다.

[그림 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구성체계

               출처 : 제주시,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자료(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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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자치발전 계획동참, 학습

과 고용연계, 경쟁력 있는 지역 만들기, 지역자원 활용의 극대화, 생활자치 체감도 

향상을 포함한다.

 

[그림 1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기본틀

        출처 : 제주시,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자료(2013. 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협력거버넌스는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 협력거버넌스

는 이웃농가, 어업자, 기업중소사업자, 지역주민 볼런테어의 협력과 행정, 자치회, 협

동조합, 민생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과 활동회원의 참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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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협력거넌스

  출처 : 제주시,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자료(2013. 5)

① 방침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를 통한 개선․발전방안 모색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무역할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성 강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② 세부 운영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체계 구축

    - 기  간 :  ‘13. 5 ~ 9월

     * 하반기 우수사례 발표회시 발표회시 평가보고 및 결과반영

    - 평가대상 : 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 주    관 : 시 자치행정과․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 시(자치행정과) : 평가자료 수합 및 총괄 관리

     ․ 평생교육진흥원 : 평가지표 개발, 평가․컨설팅단 구성 및 평가시행

    - 방  법 : 전문평가․컨설팅단 구성(5인 이내), 자료 및 현장방문

     ․ 행정, 경영, 교육, 인문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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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원칙

      ․인구, 면적, 지리․행정적 특성 고려, 읍·면·동지역 구분

      ․ 농어촌․도시지역간 부문별 보정 평가지표 구성

      ․ 주민자치센터별 특성 감안, 가중치 부여

      ․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및 문제점 보완, 개선대책 반영

    - 주요평가지표(안) 

      ․ 비전 및 목표의 적정성(당초 목적과 세부내용과의 부합여부)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개발→운영→평가→환류과정 진행체계)

      ․ 사업내용의 적절성(목표계층 및 대상의 욕구와의 부합여부 등) 

      ․ 주요사업성과

      * 지표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근거제시 가능성 등 고려, 정량․정성 구분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2014년도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향상을 위한 각 센터별 개선방안 제시 및 권고

로 점진적 개선모델 확산

    ․ 평가후 센터별 강화영역 발굴 및 장려

       * 자치활동 기능강화 및 취․창업지원 등 실용적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적극 보완

   - 추진일정

    ․ 평가․컨설팅단 구성 및 평가지표 개발 : 5 ~ 6월

    ․ 시범평가 및 현장 의견청취․지표 보정 : 7 ~ 8월

    ․ 각 주민자치센터별 자료 수집 및 조사, 평가 : 8 ~ 9월

    ․ 평가보고 및 결과 발표 : 9월(우수사례 발표회 시)

    ․ (예산과목)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민자치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전문과정 운영

    - 기  간 :  ‘13. 5. 18 ~ 6. 15(매주 금요일 13:30~17:30)

    - 대  상 :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및 담당공무원 52명

    - 장  소 : 제주시평생학습센터(우당도서관 맞은편)

    - 운영방법 

    ․ 총 24차시(매주 금요일 13:30 ~ 17:30) - 5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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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후 단계별(입문→기초→중급→고급) 기초․필수지식 이해 및 지식전달 과

정으로 재편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정기 학습체계 마련

    ․ 학습자간 상호토론 및 코칭과정을 통해 주제별 해결 및 실천방안 모색 실습(이

론 최소화 - 촉진․조력자의 강사역할 수행)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  20시간

 ○ 세부 프로그램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8] 제주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사업 세부 프로그램

단계별 주제 주요내용 비고

입문

(1일차)

주민자치 이해
°지방분권화와 주민자치,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본이해와 접근

자치역량 함양 °주민서비스 실천을 위한 구성원별 자세

맞춤형 주민자치 실천
°우리지역의 자치수준 진단

   - 현황파악 및 실천방향설정 등

기초

(2일차)

신뢰형성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경청기술 

소틍능력 향상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효과적 회의기술 °회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진행 및 정리기법

중급

(3일차)

핵심가치 공유 °자치를 위한 구성의 역할 및 핵심 가치 발견

기획 기법 °환경분석 및 기획 기법 등

전략적 기획
°지역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여건 분석

  및 장단기 전략수립

전문

(4일차)

변화대응력 향상 및 

창의적 문제 해결 

찾기

°문제해결 기술의 이해 및 습득

목표 및 성과관리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기본조건 등

전문

(5일차)

선제적 갈등관리 °다양한 갈등관리사례 파악 및 접근방안 모색

비젼 제시 및 

지도역량 강화

° 지역 주민자치 성공조건과 비전공유

° 효과적인 전달 기술 등

  출처 : 제주시,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자료(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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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센터
(개소)

연도별 지원액(백만원)/센터(개소)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3 3,787.5 900/43 993/43 999/43 499.5/30 180/10 126/7

제주시 26 2,273 600/26 600/26 609/26 283/17 110/6 71/4

서귀포시 17 1,514.5 390/17 393/17 390/17 216.5/13 70/4 55/4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현황

 ○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위원 선정 및 지표개발 

 ○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및 평가단 방문시 협조 

    : 추후 세부일정 등 통보

    -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참석조치

③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현황과 성과(2007~2012)

 ○ 주민자치위원 총 1,518건을 심의하였으며, 공동의제 발굴건수 733건(읍면동당 17건), 

센터운영 857건(56.4%), 지역개발 202건(13.3%), 주요건의 161건(10.6%)으로 나타남

출처 : 제주시,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자료(2013. 5)

 

○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의 결과, 다음과 같음

    - 최우수 = 제주시 애월읍, 용담1동, 서귀포시 대정읍, 서홍동

    - 우   수 = 제주시 한림읍, 구좌읍,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이호동, 

            서귀포시 표선면, 효돈동, 동홍동, 중문동

     ※ 43개 주민자치센터, 1,455개 프로그램 , 총 3,754명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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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모니터링 및 컨설팅 계획(안)

 ○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여가” 위주로 전국적 문제

    - ｢2013 제주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계획｣에 의거, 중점 평가 예정

 ○ 제주시 주민자치센터(26개)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기본방침

 ○ 제주시 주민자치센터(26개) 주요기능에 따라 상반기 운영실적을 토대로 모니터링 

및 점검․분석 실시

    - 평가지표 선정에 따른 주요 운영실적 및 관계자 면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컨설팅 보고서 작성

󰊲 점검·평가 개요

 ○ 기  간 : 2013. 6. ~ 9. 30

 ○ 대   상 :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 점검자 : 6명

    - 도내․외 대학교수, 연구원 등 5명, 시 담당자 1명 범위로 구성

    - 해당 읍․면․동  관계자 및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협조를 통해 점검․평가

 ○ 점검내용 : 읍․면․동  26개 주민자체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지원체계 등

 ○ 모니터링․컨설팅 방법(별지 점검․컨설팅 서식에 의거)

    - 26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추진실적 

     ․작성제출(서식1, 2에 의거 7. 10까지 제주시 제출)

    - 26개 주민자치센터 방문 및 관계자 면담(7월 중)

    - 점검 결과 종합(8. 10까지)

      → 점검결과를 종합분석, 2013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역 선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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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원칙과 지표

 ○ 평가의 원칙

    - 인구 수, 면적, 행정특성을 고려, 행정시별, 읍·면과 동을 구분

    - 주민자치센터별 특성을 감안, 가중치 부여

    - 농어촌과 도시지역간 보정 부문별 평가지표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타당성을 위해 행정시 및 도 단위 평가 등 2차 진행 필요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문제점 보완, 정책반영

      → 차년도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선방안에 따른 조건부여 및 적

용 권고를 통해 프로그램의 점진적 개선 모델 확산

      → 평가 후 주민자치센터별 강화 영역별도 발굴 및 지도 실시

※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자치활동기능 강화 및 취·창업 지원 등 실용적 직능개발교육, 

사회자본 확충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적극 보완 필요

 ○ 주요평가 지표(안)

    - 평가지표는 크게 ㉠ 비전 및 목표의 적절성, ㉡ 사업 추진체제 적절성, ㉢ 사업

내용의 적절성, ㉣ 주요 사업성과 등 4개 영역으로 구분

      → 각 지표별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근거제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량, 

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제주시 26개 주민자치센터 

 ○ 2013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추진 실적 작성 및 제출

    -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을 제주시에 7

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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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모니터링 및 평가위원  

 ○ 해당 주민자치센터 실적자료를 토대로 평가사항 점검

    -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점검 및 평가지표 검토 및 수정/보완

 ○  해당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하여 일정 조율 및 현장점검 및 업무 관계자 면담

    - 현장점검 기간 : 7. 1 ~ 7. 31 기간 중 점검 완료

    - 해당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및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 자체 사업 추진 실적과 현장점검 등 결과를 종합 및 제출, 8. 10까지 

 

㉢ 제주시

 ○ 26개 읍․면․동 의 자료 제출 취합 및 현장점검 일정 조율

    - 제주시를 4개 지역(추자면 별도)으로 구분해서 지역센터별 합동 컨설팅 실시

㉣ 평가절차와 일정계획

 ○ 2013. 5∼6월 : ｢평가·컨설팅단｣ 구성 및 평가지표 설정

 ○ 2013. 7∼8월 : 시범평가 및 현장 의견청취․수정

 ○ 2013년 8월 말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취합

 ○ 2013년 9월 : 성과 보고회 개최 및 평가결과 발표

    ※ 최종 평가결과, 도 및 전국 대비 종합분석 및 차년도 정책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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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주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평가절차와 일정

출처 : 제주시,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자료(2013. 5)

󰊵 평가지표(안)

 ○ 사업추진체계, 사업의 비전 및 목표, 내용의 적정성을 토대로 점검지표에 의해 70

점, 별도로 현장점검의 정성적 성과 30점으로 합산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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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지표 산 출 근 거
배점표(점)

비고
5 4 3 2 1

사업 

추진 

체계

(20점)

전문 인력 보유 
및 활용

∘ 센터 및 위원회내 전문인력(평생교육사 등 
  유자격 경력자) 배치․활용 현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 정도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반영 및 참여․운영 정도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하위분과(별도분과) 구성 여부

주민 참여 촉진
∘ 홍보 코너 운영(홈페이지 포함)
∘ 홍보매체 운영 및 홍보일수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과정 기획-운영-관리의 체계성

사업

내용 및 

성과의

적절성 

(50점)

학습 목표 
설정의 적정성

∘ 프로그램 해당 지역발전 비전과 연계
∘ 지역 중장기 목표수립 연계 여부

주민 교육 
만족도

∘ 교육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만족 정도
  (상, 중, 하로 표시)

여부/
등급
표시

네트워크 구축 

협력 사업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타지역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여부

학습 활동 지원
∘ 주민 학습활동에 따른 발표기회 제공
∘ 주민들의 학습활동 지원 및 장려 정도
  (가점부여)

건

프로그램 주민 

참여도

∘ 전년대비 주민참여도 및 활성화 정도
  (가점부여)

신규 프로그램 

발굴

∘ 전년대비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적용건수
  (가점 부여)

건

주민자치와의

부합 정도

∘ 주민자치 주요기능(6대 기능)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의 균형성(가점부여)
  * 주민자치, 시민교육, 문화여가, 사회진흥,
    지역복지, 주민편의 

[표 30]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지표(안)

※ 건수 표시 : 5건 이내 1점, 8건 이내 3점, 10건 이상 5점

(비 고)

1. 사업 추진 체계(20점) → 4개 지표 × 각 5점 만점 = 20점

2. 사업내용 및 성과의 적절성(50점) 

   → 4개 지표 × 각 5점 만점 = 20점 

   → 4개 지표 × 10점(가점 부여) = 20점, 

     *이 때 건수는 5건 이내 1점, 8건 이내 3점, 10건 이상 5점으로, 나머지는 각기 

정도에 따라 1점, 3점, 5점의 가점을 부여함]

출처 : 제주시,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자료(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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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컨설팅 항목(안) 

점검사항 컨설팅 내용 비  고

∘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관련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및 역할과 

  관심도

∘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의 각종

  활동과 교육 참여 정도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요구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및 반영 정도

∘ 지역 특화 프로그램 보유 여부 및 

  특성 반영을 위한 노력 정도

∘ 최근 3년동안 센터 교육과정의 중복

  정도(특정강사, 주민 위주 프로그램

  운영 정도 등)

∘ 연속과정의 경우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여부

∘ 지역주민 대상 교육계획 수립 및 

  주민학습 지원의 체계성 및 연계 정도

[표 31] 제주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현장 컨설팅 항목(안)

출처 : 제주시,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자료(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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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2012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합  계 17센터 6센터 4센터

한림읍
저탄소 녹색성장 만들기

(태양열 설비설치 및 도심지 
녹화 등)

- -

애월읍 정다움이 깃든 우리동네 
정낭길 정비

삼별초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 동산 조성 -

구좌읍 용눈이오름 편의시설(안내소 
및 화장실) 설치

구좌읍 이미지 구체화
사업

향당근 야외
포토존 조성

조천읍 - - -

한경면
청둥호박(늙은호박)재배가공 

사업 - 호박저장고 설치, 가공
장비 구입

청수 곶자왈의 기를 받은 청
수리 표고버섯체험사업 육성 -

추자면 - - -
우도면 제주해녀 불턱 체험장 조성 - -

일도1동
문화공간(테마거리조성) 

사업 - 전통과 현대가 공존
하는 등 테마거리 조성

- -

일도2동 국수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캐릭터개발 및 간판정비) - -

이도1동 - - -
이도2동 찾고 싶고 정감 있는

청소년 녹색테마거리 조성 - -

삼도1동 꽃이 피어나는 녹색마을 
조성-도로변 꽃화분 설치 - -

삼도2동 - - -

용담1동
용담공원 포토존 조성사업 - 

아치제작설치
- 벤치 정비 등

- -

[표 32] 제주시 읍·면·동 및 연도별 주요사업 현황

⑵ 읍·면·동별 및 연도별 주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현황

○ 제주시의 읍·면·동별 및 연도별 주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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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2012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용담2동 사람과 자연, 역사 문화가 어
우러지는 테마해안도로 조성 - 사계절 꽃피는 마을

건입동
흑돼지거리 조성

(흑돼지거리 아치조형물 
설치)

- -

화북동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탐방로 만들기
- 별도봉 산책로

제주 올레코스와 연계한 
역사·문화 올레 조성 -

삼양동 - - -
봉개동 - - -

아라동 여름(열매)과 함께하는 
삼의악 웰빙로 조성

테마가 있는 삼의악 이야기
진지동굴을 활용한 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진지동굴을

활용한 역사학습 체험장 
조성

오라동
친숙하고 걷고 싶은

오라올레 조성
(연북로 ~ 한라도서관)

옛지명 명칭복원 및
표지석 설치

연  동
신대로 인도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돌담쌓기)

연동 도심 트레킹 코스
조성사업 -

노형동 - - -

외도동
맑은 물 샘솟는 물의 고장 

만들기
- 물허벅여인상 설치 등

- -

이호동 - - -
도두동 - - -

출처 : 제주시(2013),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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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추진사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마을만들기 사례를 공동체 형성단계별로 구분하고 이

를 통해 주민자치실현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을 만들기의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10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서울시의 사례로서 8개의 

사례와 부산시의 사례 2가지를 공동체의 발달단계별로 분류해 보았다(김찬동·서윤

정, 2012).

참여활성화 혹은 네트워크 형성단계로서 갈곡마을, 성대골마을, 방아골 마을을 사

례로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공동체성 구비단계로서 봉천본동임대아파트마을, 북촌한

옥마을, 장수마을, 감천문화마을을 들고 있고, 이 단계에서는 유대감과 호혜성을 가

지고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행정과의 협력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서

비스에 대한 공동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준주민자치적 단계로서 논골과 성미산마을

을 들 수 있고, 준단체자치적 단계로서 물만골마을을 사례로 들고 있다.

공동체 발달의 단계 마을사례 기준

참여활성화, 네트워크

형성 단계

은평구 갈현동 갈고마을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마을

도봉구 방학2동 방아골마을

공동체에 대한 

애착

공동체성구비단계

관악구 봉천본동 임대아파트마을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마을

성북구 삼선동 장수망르

부산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학마을

유대감, 

호혜성,응집력

준주민자치적 단계
성동구 금호1동 논골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

운영체, 재원, 

서비스 공급

준단나체자치적 단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물만골마을
준대의성, 

시설공급

[표 33] 마을공동체의 발달단계별 분석

출처 : 김찬동·서윤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는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조직이 존재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헌신하는 리더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마을공동체의 발달단계별로 분

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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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활성화 단계

참여활성화 단계는 갈곡리, 성대골, 방아골 마을을 들 수 있다. 참여활성화 단계에

서는 공동체 추진주체의 적극성에 따라 사업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이 사업의 지속성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 주변 환경 개선이나 육아, 소통과 같은 공통의 목적

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사업수요도 정확히 인식해야하지만, 마

을주민들의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를 묶을 수 있는 추진주체가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참여

활성화 단계에서의 마을 공동체를 공동체의 목적, 조직, 재원, 리더십, 민주성요소를 

가지고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표 34] 참여활성화 단계에서의 마을공동체 요소 분석

 출처 : 김찬동·서윤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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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활성화단계는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 또는 연계로 소속감이 중

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갈곡리 사례의 경우 버려진 

공터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중요했고, 성대골마을의 

경우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에 주민들이 결합할 수 있었다. 방학2동의 

방아골의 경우, 일회적인 마을축제보다는 일상적인 골목문화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공동체를 연계하겠다는 목적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2) 공동체성 구비 단계

공동체성 구비단계는 관악구 임대아파트 마을만들기와 종로구 한옥만들기 사업, 장

수마을, 부산 감천마을 사례를 들 수 있다. 공동체성 구비단계에서는 사업인식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조직구성을 위한 지원 주체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장소성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 장소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었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 확대되면서 

발전하였다. 공동체성 구비단계에서의 마을 공동체를 공동체의 목적, 조직, 재원, 리

더십, 민주성요소를 가지고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표 35] 공동체성 구비단계에서의 마을공동체 요소 분석

 출처 : 김찬동·서윤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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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구비단계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이동성이 빈번하지 않

은 구성원들이 동일공간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보전되기를 원한다. 관악

구 임대아파트사례는 기존의 빈민운동에서 형성된 유대감과 호혜성을 기반으로 공동

체 보전운동을 하게 된 사례이고, 북촌한옥만들기사례나 부산감천마을, 장수마을의 

사례도 기존 주거공간의 장기간 거주로 인해 형성된 거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자부

심과 긍지가 현재의 거주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옥만들기와 결부되어 공동체성 

구비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3) 준주민자치적 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는 성동구 금호동 논골사례와 성미산 사례를 들 수 있다.  준주

민자치단계는 공동체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호혜적인 지역경제를 토대로, 자급생

산, 자급소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행정의 서비스 공급기능을 마을이 대신하게 

되면서, 마을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참여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 구성원들의 참여가 다양한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마을공통의 사업으로 확대되면

서, 주민들은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 까지 확산하여 외부와도 

관계망확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자생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

이다. 주민자치의 관점은 재정적 자립에 있다고 보여진다. 아래에서는 준주민자치적

단계에서의 마을공동체를 공동체의 목적, 조직, 재원, 리더십, 민주성요소를 가지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성동구 논골이나, 성북구 성미산의 경우, 기존의 연대감, 호혜성과 같은 공동체의 

감성적인 기반 위에 자신들의 재원을 자발적으로 투자하여 행정의 서비스 공급기능

까지 함으로써 준주민자치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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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준주민자치적 단계에서의 마을공동체 요소 분석

  출처 : 김찬동·서윤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4) 준단체자치적 단계

준단체자치적 단계는 주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공성

을 가진의제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이다. 물만골공동체 사례에서는 매월 25일에 주민총회가 개최되며, 27명으로 구

성된 대의원회의가 개최되고, 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열린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통해 지향하고 자 하는 자치이념도 바로 이런 권한과 역량, 재원을 

마을 스스로 생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적자

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물만골마을 공동체를 공동체의 목적, 조직, 재원, 리더십, 

민주성요소를 가지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준단체자치적 단계에서의 마을공동체 요소 분석

 출처 : 김찬동·서윤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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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지역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

(1)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

① 사례 1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 2008년 9월 영등포 1동과 신길 2동이 통합

  ○ 총 1만 1,084세대 2만 5,000여 명이 거주하며 주민조직은 39통 323반으로 구성

  ○ 동 특성이 다른 신갈2동과 영등포 1동의 화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전체 주

민인구의 10%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위해 게이트볼구장을 짓고, 독거노인 집

수리를 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음

▪ 주요 활동 

  ○ 세종시 장군면과 자매결연 사업 실시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농촌봉사활동, 세종특별자치시 견학

   - 방학중 홈스테이 운영

   - 수해, 산불 등 재난 발생시 상호 구호활동 전개

   - 지역 문화행사 교류

  ○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1일 민원상담관’ 체험

  ○ 저소득층, 독거노인 대상 사회공헌 활동 

  ○ 지역 현안에 맞춰 캠페인 추진

   - 내 집앞 눈 쓸기, 학교폭력 예방․추방, 노숙인 계도 등 환경 정비 사업 실시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② 사례 2 :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 2008년 사당 2동과 동작동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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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인구가 많고 일반주택(5589호),아파트(6777호)로 이뤄진 지역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짐

  ○ 총 1만 2,365세대 3만여 명이 거주 42통 294반으로 구성됨

▪ 주요활동

  ○ 합동으로 인한 갈등 치유의 역할 수행 노력

   - 프로그램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발굴, 지

역 주민들의 의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과 소통 창구 역할

   - 학습동아리를 포함해 32개 자치회관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년 800여 명 이상

의 주민 참여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삼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학습성

과에 대한 발표회 개최를 통해 마을 축제 분위기 조성

  ○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개선 사업 발굴 및 실시

   - 마을의 유해환경 정비에 주력

③ 사례 3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총 1만 4,468세대 4만 2,000여 명이 거주하며 주민조직은 37통 346반으로 구성

  ○ 주택 수 1만 2,177호 중 아파트 1만 711호에 이를 만큼 전형적인 아파트 거

주지역임

▪ 주요활동

  ○ 2008년 염창정 소공원 조성

  ○ 2010년 염창둘레길 조성

   - 대도로변, 공터 등을 이용해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 지속 추진(중)

  ○ 마을소식지 발간을 통해 마을사업에 주민들 관심 유도

  ○ 마을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옹기’를 소재로 한 마을기업 준비(중)

    - 마을 특성화 및 수익 창출을 통해 지속적 마을 환경 개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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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례 4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 총 8,988세대 2만 3,000여 명이 거주하며, 주민조직은 29통 249반으로 구성됨

  ○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양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유동인구가 많음

  ○ 상가,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 생활여건이 좋은 편임 

▪ 주요활동

  ○ 마을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소통

을 위해 각 아파트의 지하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

를 통하여 지하공간에 ‘주민 소통 공간’ 마련할 예정임

  ○ 도심지 한복판으로 삭막한 환경임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수세미를 재배하

여 주민에게 제공하여 도심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는 주민들이 나서서 ‘웰빙수세미축제’를 주도하고 있음

  ○ 젊은 주민층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청소년 연극교실’ 운영

  ○ 수세미를 이용한 주변 환경 정리 및 재해 취약지구 집중 모니터링 실시

⑤ 사례 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

  ○ 주민 96%가 아파트에 거주해 단위면적당 인구밀집도가 높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학원 100여 개가 위치한 교육지역임

  ○ 최근 들어 인구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총 8,331세대 2만 2,000여명이 거

주하며, 주민조직은 27통 152반으로 구성됨

▪ 주요활동

  ○ 매해 상반기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 실시

  ○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이·미용 봉사활동 실시

  ○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22개반 구성을 통해 유료 문화교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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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교실 수익금으로 600세대 대상 김장김치 제공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장

수축하금, 장학금 지급이 활발함

  ○ 한달 전입․전출 주민이 약 30여 명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전

입 주민대상 환영회 개최

(2)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

① 사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홈골 커뮤니티 텃밭가든’

 ▪ 지역개요

  ○ 동대산과 동천강이 인접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최근 전원도시로 성황리 속

에 개발되고 있음

  ○ 농소1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천 호계천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 골칫거

리였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계천 살리기’ 사

업을 추진하였음

  ○ 이후 호계천 살리기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

로 ‘농소1동 가꾸기 사업단’이 구성되어 마을을 가꾸기 시작함

 ▪ 사업개요

○ 목    적 :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문화 회복

○ 사 업 명 : 201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 홈골 커뮤니티 텃밭가든

   *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 장려상 수상

○ 대    상 : 지역주민(특히 소외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 동대산 근처 국유지 500편에 사유지 100평을 임대하여 텃밭가든을 조성해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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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개방하면서 일반 텃밭 가꾸기와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운영함

○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실시함

   - 건강한 주민공동체 만들기 : 2022년 우리 마을 상상디자인 프로젝트, 농소1동 

상상비젼 문화마을학교, 장애아동 스토리북 제작 등 프로그램 실시

    ‣ (상상디자인 프로젝트) 5명 이상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제

안․추진하는 사업으로 매해 공모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함 

    ‣ (문화마을학교) 텃밭가든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장애아동 스토리북 제작) 재능기부를 통해 6개월 간 장애아동 40여명의 

텃밭가든 활동 모습 등을 사진집으로 제작

   - 문화예술 활동 : 텃밭가든 축제, 텃밭사진전, 텃밭스튜디오, 텃밭도서관 운영, 

홈골 텃밭벽화 그리기, 농기구의 예술작품전 등 텃밭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

화예술 사업을 발굴하여 연계시키고 있음

 ▪ 기대효과

  ○ 텃밭가꾸기를 통해 어린이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하면서 애향심 고취를 

이룩함

  ○ 일상에서 주민화합․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어 지역공

동체 문화가 조성됨

② 사례 2 : 전라북도 익산시 ‘행복나루터’

 ▪ 지역개요

  ○ 전북 익산시 모현동 배산휴먼시아 4～5단지 조성에 따라서 신규 공공임대 아

파트 입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조성 사업이 필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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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목    적 : 마을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교

환, 판매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은 다시 마을에 재투자하는 마

을 순환경제와 마을공동체 추구

  ○ 사 업 명 : 행복나루터 사업

   * LH마을형 사회적기업설립 지원 공모에 호남권 최초로 선정

  ○ 비젼 및 목표 : 

   - 살맛나는 마을, 행복한 마을, 지역공동체 조성

   - 주민이,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실시

  ○ 대    상 : 지역주민

 ▪ 사업내용 

 ○ 희망텃밭 가꾸기, 어린이공부방 운영, 마을공동체 문화예술사업, 도시락반찬 

사업, 의류수선 및 리폼 등 실시

 ○ ‘옹이손’이란 주민 공간을 마련하여 소통의 장으로 활용. 이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교육을  통해 주민재능 발굴, 협동조합 설립, 주민 수익사업 모델 창출,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특이사항

 ○ 타 시·도에서 유사한 사업들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한 가지 아이템으로 사업

에 접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함

 ○ 가족 중심의 경제, 사회, 문화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돌봄서비

스팀, 도시농업팀, 마을공동체팀으로 나누어 각각 활동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이웃간 정을 나누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으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건강

한 마을, 행복한 마을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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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 기반 마련

③ 사례 3 : 전라남도 순천시 남제동 ‘남제골 쉬엄쉬엄 마을여행’

 ▪ 지역개요

 ○ 순천시 원도심 지역으로 노인층과 빈곤층 증가와 함께 낙후되기 시작함

 ○ 2011년 이후 지역의 생기를 되찾고자 남제동에서 가장 낙후된 남제골을 대상

으로 마을 재생을 위한 벽화사업을 실시

 ▪ 사업개요

 ○ 목    적 : 남제골의 주거환경을 자원화해 활기 넘치는 마을 탈바꿈 유도

 ○ 사 업 명 : 남제골 쉬엄쉬엄 마을여행

  * 2011년 순천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부문 최우수 사업 선정

  * 2012년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지역활성화 분야 우수상 

  * 2012년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공모에 선정, ‘희망센터’ 개소

- 대    상 : 지역주민

 ▪ 사업내용 

 ○ 남제골을 재생시키기 위해 재래식 건물의 낡고 허름한 벽면, 삭막한 옹벽, 텅

빈 자취방 등을 골목길 특징을 살려 총 25개의 주제의 벽화거리를 조성

  - 마을의 유래와 문화를 대상으로 이야기가 있도록 거리 조성

  - 공동우물을 복원하고 마을 안내판과 남제골 마을지도 부착 등 

▪ 특이사항

 ○ 주민자치위원, 디자인, 스토리텔러, 작가 등이 참여한 실행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현장답사, 주민설명회, 벽화사업 참가자 공모 등을 진행함

 ○ 참가자 공모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미술단체, 대학생, 주민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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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벽화 주제를 선정함

▪ 주요성과

 ○ 낙후된 마을의 환경 개선 및 명소 조성

 ○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희망센터’건립을 통해 남제골 경로당 마련

 ○ 희망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에코도시락 작업장 마련 및 마을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함께 나눔을 실천

④ 사례 4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한솥밥공동체’ 

▪ 지역개요

 ○ 순천만을 보존하면서 도심 팽창을 억제하는 생태전선 최후의 보루지역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

 ○ 2010년 풍덕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든 ‘한솥밥공동체’는 2009년까지 

각자의 활동에 매진하고 있던 직능단체 및 봉사단체를 모아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면서 시작

 ▪ 사업개요

 ○ 목 적

  - 열악한 마을 환경 속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195세대), 다

문화가정(14세대), 가정위탁세대(9세대), 독거노인(196세대) 등 나눔이 필요한 

이웃 지원을 통해 함께 잘사는 마을 조성

  - 자연친화적이면서 정이 넘치고, 여유롭고, 살기좋은 마을 조성

 ○ 사 업 명 : 한솥밥공동체 

  * 2011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분야 우수상

  * 2012년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센터 활성화 분야 우수상

 ○ 대    상 : 지역 주민

 ▪ 사업내용  

 ○ 한솥밥짝꿍이야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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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과 1:1 매칭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안부살피기, 생활용품 및 밑반찬 나누기, 이웃과 정보(정) 교류 확대 등

 ○ 풍덕동 마을기업 한솥밥 동네가게(친환경 생활용품 판매) 사업

  - 2012년 3월 사회적 기업이면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우체국 쇼핑몰과 연

계, 한솥밥 동네가게 상품 판매

 ▪ 특이사항

 ○ 현재 2개의 가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 등 판로개척을 추

진할 예정이며, 순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가판대 마련

 ○ 연 2회씩 풍덕동의 소식지 발간

 ○ 지속적 마을발전과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마을 프

로젝트를 위한 연구회 설립

 ▪ 주요성과

 ○ 한솥밥 동네가게를 통해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풍덕동의 11개 경로당과 연

계해 노인 일자리 제공

 ○ 5일장인 아랫장 활성화와 함께 한솥밥 마을가게를 통해 얻은 수익은 한솥밥짝

궁사업에 재투자함

 ○ 한솥밥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축제 실시

2. 국외 사례 분석

1) 미국 사례

(1) 미국 지방정부의 다양한 근린주민공동체(Neighborhood Community)

① 연혁 및 설치근거 

근린공동체 명칭은 지역마다 상이하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City of St. Paul)는 

구역의회(district council)라고 부르고, 오리건주의 포트랜드시(City of Portland)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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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협의회(neighborhood association)로 조직화 되었다. 또 어떤 주민자치회는 지구연합

위원회(district coalition board)라고 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거버넌스의 형성이라는 취지하에 1970년대부터 미국 전역에 

활발하게 근린주민자치회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포크랜드시는 1950년대부터 근린

협의회가 형성되었지만 1974년 근린연합회담당과 조례가 제정되어 근린조직이 공식

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설치근거는 주로 지방정부의 홈룰차터에 명시되어 있다. 예

를 들면, 오리곤주의 근린협의회 또는 지구연합위원회 등은 시차터의 규정과 시의회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세인트폴시와 같은 주민자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구역의회는 

시의회 의결로 구성된 근린공동체이기도 한다.

② 조직 운영의 특징

세인트폴시의 마카레스터 그로브랜드 지구의 경우, 지구협의회의 의사결정기구는 

24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설치되었고, 이사는 매년 연차총회에서 선출된다. 이

사회는 선거의 절차, 회원의 자격, 임원의 선임, 위원회의 설치 등을 결정하는 권한

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된다. 지구연합회는 소음대책, 미화, 환경, 

주택 및 토지이용, 공안방범, 운수교통 등분과별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포트랜드시 사우스이스터 업리프트 지구연합위원회인데, 이 경

우 근린연합회의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총괄하고, 분과별로 토지이용위원

회 등 관련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2) 다양한 근린주민공동체(Neighborhood Community) 활동 사례

① 포트랜드시

지구연합위원회는 근린협의회의 수요를 보고서에 종합 정리하여 시의 근린참가과

에 전달함과 동시에 시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사우스이스터 업리프트지

구연합위원회는 토지이용･교통･도시계획, 시민참가, 공동체 개발 등의 3대 프로그램

에 관여하고 있다. 사우스이스터 업리프트 지구연합회에 속하는 Laurel Hurst 근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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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토지이용, 교통운수, 지역안전, 공원, 청소, 환경 등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2002년의 활동계획에는 민주주의적 근린협의회 만들기, 공원의 관리(개, 연못, 방범에 

관한 것), 도로교통과 소음대책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② 플로리다 주 템파시(City of Tampa) 근린주민공동체

템파시의 근린주민공동체들은 주로 시행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

는 근린주민공동체 참여실(Community Partnerships & Neighborhood Engagement)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주체가 되는 ‘근린주민공동체 

참여실’은 템파 시행정부의 근린서비스국(Neighborhood Services Department)의 한 

부서로서, 시장과 근린자치조직들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시의회를 

대변하는 부서이다. 시 전역의 근린주민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다

양한 주민참여 업무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린주민공동체 참여실’은 고객서비스센터(Customer Service Center)

를 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는 시민들에게 근린지역에 관한, 지역개발계획, 인구 현황, 

토지사용계획, 지도, 자치조직 연결지점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근린주민공동체 참여실’은 시장의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위원회’(Mayor's 

African American Advisory Council) 정책조정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매월 개최되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시장의 의사를 주민참여조직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시민들의 의견

을 시장에게 제안하는 중계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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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플로리다 주 템파시의 근린구역별 지정경계 Map

템파시 근린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정부는 의회의 정책결과 전파, 지역의 범죄통

계정보 전파, 재난발생 대비를 위한 대피소 및 홍수범람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거리

청소를 위한 시간표 알림, 소방서·병원·도서관·학교·기타 대피소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와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내 역할을 제공한다.

(3) 최근 미국 지방정부의 근린주민공동체 운영체계의 변화

시정부의 주민자치의회를 관할하는 국 단위를 설치하여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예

를 들면,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지방정부는 시행정부 조직

상에 국 단위 수준으로 주민자치회와 연관된 업무를 주로 하는 ‘근린주민공동체 서

비스국’(NCS, Department of Neighborhood and Community Services)을 설치하여, 

각 구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을 위한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린시설에 대해서 예산, 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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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뿐만 아니라 공동활용을 위한 조정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페

어팩스 카운티의 ‘근린주민공동체 서비스국’은 부서업무를 청소년, 성인, 근린공동

체, 기타업무 등 크게 4개 분야로 업무분장을 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공공

시설로써 주민자치센터, 정보활용센터, 정보교육센터, 노인복지센터, 청소년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네아폴리스 시정부(Minneapolis City)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네아폴리스 시정부도 

시행정부 산하에 ‘근린주민공동체 지원국’(NCR, Neighborhood and Community 

Relation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NCR 지원국은 미네아폴리스 시행정부와 주민 

간 관련된 업무를 총괄 조정 및 협력하는 부서로서 강력한 주민참여 및 근린공동체 

관계 형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임무로 수행한다. 시민들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근린

자치조직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며, 시행정부가 생산하는 지방공공

서비스 산출물의 적극적인 공급에 관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네아폴리스 시의회는 2013년 8월 총

회에서 향후 2014~2016년(3년) 기간의 ‘근린공동체 참여 프로그램’(CPP,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을 위한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근린

자치조직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이에 사용된 행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물론 주민

들이 확정한 근린공동체의 최우선계획(Neighborhood Priority Plan) 등의 실천을 위한 

비용도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미네아폴리스 시정부의 ‘근린주민공동체 지원국’

은 2013년 전미 근린자치연합회의 총회(NUSA, Neighborhoods USA)를 유치하기도 하

였고, 지속적으로 ‘근린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의 집행예산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2) 영국 사례

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이 존재하는데, 패리쉬, 버러, 길드 등이 있

고, 중앙집권적 전통의 샤이어(Shire)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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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패리쉬(Parish)

패리쉬는 과거 영국 국교의 교구제도에 기원을 둔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자치조

직으로 잉글랜드는 패리쉬 의회(혹은 Town Council),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커뮤니

티 의회(Communities Council)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888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카운티가 설치되면서 Parish의 자치단체적 기능은 축소되었고, 1972년 인구 150명 이

상의 Parish에는 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웨일즈는 명칭을 Community Council로 

변경하였다.

① 개요

영국(북아일랜드 제외)비도시권 지역에 존재하는 자치조직으로 Parish Council(잉글

랜드), Community Council(스코틀랜드‧웨일즈) 등의 명칭으로 설치한다. 잉글랜드

(8,700개), 스코틀랜드(1,150개), 웨일즈(750개) 총 10,600여개가 설치되어있으며 대부분 

영국의 농촌･소도시에서 운영되며 인구규모는 대개 최소 35명(Wellingham) ~ 최대 

71,758명(Weston-super-Mare)으로 100여명 정도의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 있다. 

② 연혁

1888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카운티가 설치되면서 Parish는 자

치단체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1972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 150명 이상 

Parish에는 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웨일즈는 Community Council로 명칭 변경되었

다. 유권자 10% 이상 청원시 패리쉬 설치 논의를 개시하고, 광역지방정부에서 최종 

결정하였다.

③ 주요 특색

과세권한과 예산심의권 등이 없는 준자치단체로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권한의 일부

를 위임받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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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관 구성

의회는 인구 150명 이상의 Parish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150명 미만의 Parish

에는 임의로 설치하였다. 주민총회는 전체주민이 참가하는 기구로 인구 150명 미만

의 의회가 없는 Parish에 설치되고, 매년 3월~6월, 총회 1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Parish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5~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4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석 발생시 전임의원이 선임

   ※ 각 ward(구)에서 선발된 의원들로 Parish 의회 구성

-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연 3회 내외 개최    

- 유급사무원 혹은 소규모 Parish는 비상근직원을 두거나 1명이 여러Parish를 담당

-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원봉사자(5~6명)가 의원을 보조

  ※ Parish 의회 평균 현황('03년):의원수(9명), 주민수(1,700여명), 재정규모(약 15

천파운드)

⑤ 재원 조달

자주재원은 공공시설 이용료와 임대수입을 통해 확보한다. 복지시설 사용료, 주차

장 이용료 등이 Parish 예산의 11%차지하며, 시민홀,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의 임대수

입인 Parish 예산의 5%를 차지한다. 의존재원에서 필요 예산액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며 Parish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된다.

⑥ 주요 기능

주민의사 대표 및 전달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 의회에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다. 상위 의회는 도로･학교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적용시 

Parish 의회에 의무적 의견을 청취한다(단 의견의 구속력 없음). 주요 내용은 쓰레기 

처리 고발, 교통위반처벌의뢰, 소음 진정, 버스노선 변경 신청 등이 해당된다.

지역사무의 자치적 처리부문은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개선을 추진

한다. 녹지대관리, 공한지 관리, 묘지 관리, 초등학교 운영자와 이사 선임,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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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상수도 정비, 버스대합실 설치하며, 지역개발, 범죄경감평가, 지역안전계획, 지

역교통계획, 관광 사업 활동, 축제, 지방청년프로젝트 등을 기획･수립하고 수행한다.

⑵ 패리쉬 주민총회(annual parish meeting)

잉글랜드에서는 농촌지역에 교회 교구의 기초가 되는 패리쉬가 자치단위로서 존재

하고 있으며 약 1만곳에 이른다. 잉글랜드에서는 패리쉬(지역별로는 town), 웨일즈에

서는 community로 불리며 법률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디스트릭트 등의 자치

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인구규모에 따라 법률에 의해 패리쉬의회(parish council)가 설치된 곳도 있으며, 패

리쉬 의회는 4년임기의 의원을 선출하고 해당 패리쉬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그 수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장 1명, 의원 최저 4명의 수준이다. 년 1회 이상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패리쉬 주민총회(parish meeting)가 개최되며, 패리쉬 의회의 

회의(a parish council meeting)와는 다른 성격이다. 모든 패리쉬는 패리쉬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패리쉬 의회가 있는 패리쉬는 법률로 3월 1일과 6월 1일 사이, 반드

시 오후 6시 이후에 이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패리쉬에 등록된 유권자들은 

누구라도 참석하여, 질의, 발언, 결의제안,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패리쉬 의회 의장과 

의원들도 대부분 참석한다. 총회는 의장의 인사, 전년도 주민총회의 보고, 패리쉬의

회, 지역 의원(패리쉬, 디스트릭트, 카운티 등), 각 지역 조직들의 보고, 자유토론 등

으로 이루어지며 논의의제는 보통 총회 직전에 확정되며 총회가 진행되는 순간에서 

추가되기도 한다.

즉, 이 총회는 ①등록된 유권자(registered elector) 들이 패리쉬의 현안에 대해 문

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며, 필요시 결의안을 통과(pass resolution)시켜며, ② 패리쉬 의

회와 지역 커뮤니티 조직의 리더들도 그들의 활동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하는 자리이다. 주민들의 질문에 의회 의장, 의원, 패리쉬 의회 사무총장(Parish 

Clerk)등이 대답하며, 이 총회의 논의된 의제들은 패리쉬 의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

며, 총회의 결의(resolution)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 패리쉬의회 의장은 반드시 이 

집회를 주재하며, 부재시 부의장이 대행한다. 모두 불참시 참가자 중 의장을 선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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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패리쉬 의회 사무총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 기록하며 이는 패리쉬 의

회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 인정된다. 회의시간은 의제나 참가자 수, 논의 상황 등

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2시간 이내에서 종료된다.

[그림 14] Compton Dundon의 패리쉬 주민총회의 개최시기와 의제

출처: http://www.comptondundon-pc.gov.uk/pagesmith/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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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패리쉬 사례지역 연구

① 브러턴 패리쉬(Broughton Parish)19)

 브러턴 패리쉬 주민자치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브러턴은 Swinton 지역에 지리

상으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각 마을마다 고유의 패리쉬 회의(parish meeting)를 운영

한다. swinton과 브러턴은 하나의 병합된 주민자치의회(Parish council)를 운영하고 있

으나 패리쉬 회의는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이 주민자치의회와 주민자치회의가 개별

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영국 내 특이한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영국의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은 지역 내 사안에 대한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할 의무가 있다. 어떤 공공적 사안이라도 개방된 정보를 활

용하여 공공기관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자유법은 패리쉬 회의를 지방

정부 운영체계의 한 부분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개방된 정보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대

응하고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 및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직접참

여 형태로 활용되는 패리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로 주민

의 의견을 말하는 입이 되고 의견을 듣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공공기관 정보

에 대한 개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주민들로 하여금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

법 이외에도, 이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부의 재무기록을 공개해서 공직자의 윤리규정

과 공개정부의 윤리 원칙(the ethos of open government)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

다. 주변지역의 북요크셔 카운티(North Yorkshire County Council)와 레이달 시정부 

등 이웃 자치단체에 대한 최신 정보들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폭 넓게 주민들에게 제

공하고 있다.

최근 활동사례는 다음과 같다. 브러턴 주민자치회는 북요크셔 카운티가 제안한 보

행자도로 정비와 잔디정비계획(Grass cutting)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

19) http://broughton.ryedaleconnect.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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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패리쉬 회의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지방의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

우, 예를 들면, 상의한 도로 포장 및 수리에 대한 뉴스와 함께 공사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명시한 후, 시민들의 의견(post comment)을 업로드 할 수 있는 “Speak your 

Mind”(터놓고 이야기 합시다)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자치의회 활동 등을 

독려하고 있다.

② 하이 호이랜드 패리쉬(High Hoyland Parish)20)

다른 주민자치회 지역과 달리 하이 오이랜드(high Hoyland)는 주민자치의회(parish 

council) 보다는 주민자치 회의(parish meeting)를 주로 개최한다. 주로 지역주민의 이

익에 초점을 맞추어 고속도로, 보행자도로(footpath), 환경 문제, 지역 안전과 범죄, 

도시개발과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 

패리쉬 회의 매년 6회, 대략 두달에 한번 high Hoyland에 위치한 Cherry Tree Inn 

public house에서 저녁 8시 반에 개최된다. 도시계획(planning application과 같은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며, 모든 지역 주민은 회의에 

참여하여 질문이나 지역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주민투표 여부로 결정할 수 있다. 회의에서 나온 안건과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분기

별로 회의보고서를 분기별로 웹사이트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2013/4/22에 개최된 회의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이슈 중 반슬리주민

의회(Barnsley Council)가 결정한 지역건물 공사에 있어 높이 증축, 지붕 확장과 같은 

사소한 공사조정 방식도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으로 수렴하였고, 구역 내에 웅덩

이가 발생하자 이를 관련 정부기관에 건의하고 이 웅덩이에 대한 조사, 복구 계획에 

대한 정보 등을 주민회의를 통해서 주민 모두에게 공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켁스버러(Kexborough)에서 주말동안 일어난 강도사건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공지함으

로써 휴가기간 범죄예방에 대한 협조 요청도 게시하였다.

20) https://www.barnsley.gov.uk/about/how-the-council-is-organ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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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든 디스트릭트 주민자치회(Eden District council)21)

영국에서 패리쉬(Parish)는 시민행정의 작은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구축(community building)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에서 9번째로 큰 구역인 이든 디스트

릭트(Eden district)는 71개의 Parish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선 사례들과 같이 패리쉬 

주민자치의회(parish councils) 또는 주민자치 회의(parish meetings)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통상 3월 1일과 6월 2일 사이에 매년 1회 주민자치 회의를 개최하며 이는 모든 

주민과 지역 정치인에게 개방되어 그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⑷ 주민청원 및 의견수렴 제도

① 의견 수렴의 의무

계획 수립, Best Value 실행, 계획의 평가와 개발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을 자치단체 스스로 의무화하도록 제안하며, 자

치단체의 의견수렴 방식 등은 Best Value, 모범자치단체 평가시 고려한다.

② 회계거부권(The Right to Challenge a Council's Accounts)

주민이나 지방세 납세자는 회계감사기간 중에 회계에 관하여 문제제기가 가능,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 청구(Statutory Appeal)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주민은 관계 장관과 법원에 법적인 호소를 

할 수 있으며, 장관은 감사관을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시 사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④ 정보제공

21) http://www.eden.gov.uk/democracy/parish-councils-and-parish-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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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법률에 의해 전체회의나 위원회를 공개하고 회의 전에 의제와 보고서

를 입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명단과 주소를 발행하고, 많은 지방정부가 

Newsletter, Leaflet, Booklet 등을 발행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쇼핑센터에 있는 ‘One 

Stop Shops'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임대료를 받고 있다.

  ⑤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York시가 시민헌장제를 최초로 실시하였고 중앙정부가 1991년에 이 아이디어를 채

택하여 전국에 적용을 권고하며, 많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이 기대하는 표준서비스 시

민헌장을 공포한다. 시민헌장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

는 중요성을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일깨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우수한 

공공조직에게 Charter Marks를 수여한다.

⑥ 자문･의견 청취

지방정부는 지역개발계획, 계획 허가 등 계획문제에 관해 일반주민의 의견을 들어

야 하며,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특정 쟁점이나 지역의 각기 다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

해 일반 주민의 참여를 권장한다. 평등포럼(Equality Forums)은 특정 집단의 견해에 

관심을 갖게 하며, 근린포럼(Neighbourhood Forums)은 특수한 지역에 관심을 집중한

다. 제안된 개발계획에 대해 지역주민의 견해를 모으기 위해 주택계획, 환경개선, 교

통계획 도로안전 등에 관한 지역 모임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개발된 모델에 따라 ‘Pilot Citizens Juries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대표자가 지역의 중요 문제에 대해 검토

하고 시민배심원은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리고 의회에도 보고한다.

 ⑦ 불만사항 처리절차

모든 지방정부가 불만처리절차를 운영하며, 일부 지방정부는 각 부서별 불만사항

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응답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각 부서별로 불만을 처리할 수 없

는 사항에 대해 부서가 협조하고 처리한다. 불만사항이 잘못된 업무수행의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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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요한 관리 수단이 된다.

⑸ 지방옴부즈만(ombudsman) 제도

1967년 국정 관련 옴브즈만(parliamentary commissioners)이 설치되었고, 지방관계

에 대해서는 1974년 정부가 지방행정심사위원(commissioners for local administration)

을 임명하였다. 이를 지방옴부즈만(local ombudsman)이라 불리운다. 이 지방옴부즈만

에는 법률상 정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잉글랜드 지방의 경우, 3명이 임명되어 담당 지

역을 나누고 있다. 지방옴부즈만은 지방정부의 불공정한 행정(maladministration)의 결

과로서 불공정한 취급을 받은 취지를 주장하는 주민의 소송에 필요한 조사를 추진한

다. 해당 지방정부 당국에의 이의신청을 설치하며 소송은 지방의원 경유가 필요하다.

이 조사 결과, 불공정한 행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취지의 심사보고를 작성

하고, 해당 지방정부에 통지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지방

옴부즈만에 보고한다. 이는 폭넓은 조사권한을 가지지만,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외이며, 행정행위 등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거나 하는 권한은 가지지 못하

고 어디까지 행정시정을 촉진하게 된다.

3) 독일 사례

⑴ 주민참여의 새로운 동향 

게마인데(Gemeinde)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들 중에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중복되

어지는 사무들이 증가한다. 이러한 사무들은 중앙정부의 기획기능과 자치단체의 협

동으로 처리하며,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자치단체의 투

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뢰성을 배양한다.

독일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방안들을 적

극적으로 모색하며,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94년에 

라인란트-팔쯔(Rheinland-Pfalz)주가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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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 동독지역에서 시장은 의회에서 선출되는 간접선거의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93년 이후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에서도 주민의 직선에 의한 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였으며 주민참여의 형태도 다양

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⑵ 각 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새로운 경향 

Baden-Württemberg주에서 시행되고 있던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결정 등 직접 민

주주의적 제도 도입, Rheinland-Pfalz주를 비롯하여 Sachsen주와 Sachsen-Anhalt주에

서도 도입하였다. 자치단체장의 소환방법도 수정･보완되어지고 있으며, Sachsen주에

서는 시민제안의 나이를 만 16세로 낮추는 등 일부요건을 완화 시키는 대신 시민결

정 요건을 과반수에서 2/3로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 Hessen주에서부터 실시되기 시작

한 외국인 거주자의 투표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행정단위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을 확

대하였다.

Rheinland-Pfalz주는 지방의회 내에 외국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Baden-Württemberg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확정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7일간 예산안을 공고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주민이나 조세 부담자는 이의신청 가능, 이의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공개회의

를 통해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주민이나 재정 부담자가 그 예산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결정이 주민생활과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며, 주민결

정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보완적으로 자치단체에 도입하였다.

4) 프랑스 사례

 

⑴ 구역위원회 제도

구역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합지방자치법 제L2143-1조에 근거한다. 즉, 주민 

8만명 또는 그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는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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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들의 경계범위를 결정한다. 각 구역마다 구역위원회(conseil de quartier)를 구성하

는데 구역위원회의 명칭, 인력구성, 기능 등은 지방의회가 결정한다. 각 구역위원회

는 시장에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구역 또는 자치단체 관할지역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는 무엇이던지 시장에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구역위원회로 하여금 구

역과 관련된 행정활동의 내용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작업에 협력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발전정책 등과 같은 시책들에 대해서 협력요청을 할 수 있다.

시의회는 각 구역위원회에 지역민을 배치할 수 있으며 매년 구역위원회에 임무수

행을 위한 집행예산을 배당할 수 있다. 자치단체 주민이 2만에서 8만명 미만인 자치

단체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방자치법 제L.2122-2-1조와 

제L.2122-18-1조가 적용된다.

⑵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관할지역 전체 또는 일부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이익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회(comités consultatifs)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는 지방의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시

민단체의 대표자들을 포함한다(통합지방자치법 제L2143-2조).

시장의 제안으로, 현 지방의회의 임기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

회들을 구성한하며, 각 위원회는 시장이 지명한 지방의회의원이 주재한다. 위원회는 

모든 문제 또는 인근지역의 공공설비와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

동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에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위원회는 의견제시 요청을 받았던 문제 및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에게 어떠한 제안서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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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사례 : 파리시 주민자치회

① 파리시의 특례적 지위

파리시는 1871년 파리 코뮨(Paris Commune) 봉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와 완전히 

다른 특별법률이 적용된 이후 1964년 7월 법에서 기초정부(Commune)와 광역정부

(Département)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적 특례를 부여받은 대도시 지방정부로 변화

되어 왔다. 다시 1975년부터는 주민직선으로 파리시장을 선출하였고 그 다음 해부터 

파리시를 포함한 현재의 수도권인 레지용(Ile-de-France Région)을 국가기관으로 창

설하여 대도시권과 대수도권을 제도화 하였다. 그렇지만 사회당이 주도한 1982년 지

방분권법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기관이었던 수도권의 레지용은 지역지방정부로 바뀌

어 4년 뒤부터 레지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수도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3대 대도시인 파리-리용-마르세이유(Paris- Lyon-Marseille) 

지방정부는 특례적 지위를 갖고 주민직선에 의한 준 자치구의회 의원과 구청장을 선

출하는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을 대도시 파리시의 하위 준자치행정계층으로 운

영하면서 실질적인 중층제형 대도시권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② 파리시의 행정계층

파리시의 상하위 계층간 관계를 살펴보면, 하위 행정계층으로서 준자치구인 아롱

디스망은 20개이며, 이들의 구청장은 구의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구의원들 중에

서 정치리더가 구청장이 되며 동시에 상위 행정계층인 Paris시의 시의원겸 부시장으

로서 출신 관할구의 민원사무, 초등학교, 건축허가권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③ 파리시 의회운영

준자치구 의회의원의 1/3은 대도시 정부인 파리시의원을 겸직하고 있고, 준자치구

는 법인격을 갖지 않고 있지만 파리시의 하위 행정단위의 하나로써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사무의 수행권한에 있어서 관할행정구의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관한 행

정사무에 대하여 Paris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준자치구의 예산

은 모두 파리시로부터 교부받으므로 자치재정권이 없고, 예결산의 승인도 파리시 감

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파리시는 기초정부이면서 동시에 광역정부 및 지역정부로서 

준자치구 포함한 중층형 대도시권 지방정부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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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1) 비교 논의

앞에서 분석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명칭, 설치근거, 조직기구의 특

징, 주요 활동 및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38>과 같다.

[표 38] 선진국 주민자치 비교분석

구분 명칭 설치근거 조직기구  주요 활동 주요 특징

영국 -패리쉬

-지방
 정부법
-지방정부
 보건참여 법
-지방주의법

-패리쉬
 의회  
 의원
 선출

-시설유지
 관리
-도로정비
-소학교운영

-의무적  
 임의적
 공존

미국
-근린주민
 공동체

-지방정부
 차터
-지방정부
 조례 및 
 시의회 
 의결

-협회 방식
 의 근린
 주민조직
 운영
-커뮤니티
 센터 중심  
 의 주민
 자치위원
 회 방식
 으로 운영

-시설유지,
 거리청소,
 청소년·
 노인 등 
 복지센터
 운영,
 교육센터
 운영

-지역주민
 에게 필요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시행정부
 조직 내에
 국 단위의
 전담부서
 를 설치
 하여 
 지원함

독일

-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결정
  등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 도입

- 외국인 
  특별위원회

설치
- 직접민주
  주의가 
  자 치 단 체  
  도입

-선거선출
-정당결정

-의견제출
-위임사항
 집행

-실정법의
근거

프랑스
-구역위원회 
-자문위원회

- 통합지방
  자치법

-시장의 추전
 의회결정
-정당결정

-정보취득
-의견청취
-자문기관

-실정법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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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선진국의 주민자치 추진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및 충남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패리쉬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는 주민의 자치조직으로 교

회 교구가 패리쉬 구역이 되거나 국무장관의 지시로 패리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구역설정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패리쉬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존재하

는 주민의 자치조직인데 패리쉬 의회와 주민총회로 구성된다. 주민자치조직이 의사

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갖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주민자치 조직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근린주민공동체(Neighborhood Community)들은 크게 시민단체와 같은 협의

회(association) 방식으로 운영하던지, 또는 시행정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Community Service Center) 등 근린시설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시의회는 각 구역별, 주민자치

위원회별 구역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집행예산 등을 지원하며,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받고, 기술적인 지원 등은 시행정부의 근린주민자치조직을 연계하여 협력하는 총

괄부서를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

공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주민들에 대

해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평의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그 재원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회원의 회비가 재원의 일부가 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 조직에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

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결정 등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자

치단체장의 소환방법도 수정･보완되어지고 있다. Sachsen주에서는 일부요건을 완화 

시키는 대신 시민결정 요건을 과반수에서 2/3로 높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결정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보완적으로 자치단체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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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충남형 주민자치’거버넌스 구축 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충남형 주민자치’거버넌스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요인과 선행연구 분석을 종합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한다. 또한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를 통

해 추진논리 재정립하고 선진국의 추진사례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선행연

구 검토 결과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측정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

구설계를 거쳐, 기본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조사영역 주민자치 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

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측면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실

태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문제점들을 도

출하고 ‘충남형 주민자치’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림 15]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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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일정

① 조사의 목적

충청남도 주민자치 거버넌스 실태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충청남도 읍․면․
동  주민자치의 실상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

아낸 후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구분은 기본적으로 도시지역(동), 도농복합지역(읍), 농어

촌지역(명)을 대상으로, 충남 시․군의 읍․면․동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거주하는 지역

주민 약 750명(15개 시·군별 각 50명 기준, 지역구분별 250명 기준)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연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주민자치 관련 주민대표,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39] 조사 대상 지역(안)

구   분 조사 대상 지역(안) 비   고

도시지역(동)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계룡 250부

도농복합지역(읍) 공주, 보령, 논산, 예산, 홍성 250부

농어촌지역(면)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250부

 * 750부를 균등 배분, 조사
** 충남도청 자치행정과(자치협력담당)와 협의, 추진

③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3. 6. 14 ∼ 6. 21(1주간) 충남 시․군의 읍․면․동 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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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무원과 거주하는 지역주민 약 75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조직, 주민자치 교

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측면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

는지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1차적으로는 원내·외 전문가 및 연구자문위원과 2차적으로는 충

남도청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무자의 사전 내용검토 결과를 반영, 설문조사 내용

을 수차례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수렴은 근본

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주민자치조직 관련 대표자, 실무자 및 

전문가(대학․연구기관․언론․NGO)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④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

성을 파악하기위해 SPSS 18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주민자치 조직, 주민

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측면의 각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

석도 등 필요한 분석 방법을 실시 하였다.

3) 측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

성을 파악하기위해 SPSS 18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주민자치 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등의 

각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수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분

포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도 등 필요한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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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충남형 주민자치’거버넌스 측정요인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설문문항을 구성하기 전에 측정요인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조사영역(Ⅰ)은 주민자치 조직을 묻는 문항으로 필요성, 주요기능, 주체, 역할 및 

기능 등이 해당되며,  조사영역(Ⅱ)은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문항으로 이용횟수, 주

요 프로그램, 문제점,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효과 등 요인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조사영역(Ⅲ)은 주민자치사업 문항으로 주민자치사업 주체, 주요사업, 문제점, 

주요요소, 개선점, 재능기부활동 방향 및 효과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영역(Ⅳ) 주민

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인지도, 유형,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 문제점, 협력 거버넌스 

등으로 하였으며, 조사영역(Ⅴ)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거주기간을 묻는 문항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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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문항 구성

조사영역
문항
번호

측정요인 비  고

조사영역(Ⅰ)
: 주민자치조직

→ 5개 문항

Q1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 서열척도

Q2 주민자치조직의 주요기능 명목척도

Q3 주민자치조직의 주체 〃

Q4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민자치조직 기능 〃

Q5 주민자치조직의 역할 및 기능 〃

조사영역(Ⅱ):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 6개 문항

Q6 주민자치센터의 이용횟수 서열척도

Q7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명목척도

Q8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

Q9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

Q10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

Q11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

조사영역(Ⅲ): 
주민자치사업

→ 6개 문항

Q12 주민자치사업의 주체 〃

Q13 주민자치사업의 주요사업 〃

Q14 주민자치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

Q15 주민자치사업의 주요 요소 〃

Q16 주민자치사업의 개선점 〃

Q17 주민자치사업 재능기부활동의 방향과 효과 〃

조사영역(Ⅳ): 
주민자치회

→ 6개 문항

Q18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 서열척도

Q19 주민자치회의 주요 유형 명목척도

Q20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인식 〃

Q21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어려움 〃

Q22 주민자치회의 협력 거버넌스 형성 〃

Q23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주요 기능 〃

조사영역(Ⅴ): 
인구통계학적 

요인

→ 7개 문항

Q24 성별 〃

Q25 연령별 서열척도

Q26 학력별 서열척도

Q27 지역구분 명목척도

Q28 거주기간별 서열척도

Q29 직업별 명목척도

Q30 소속 〃

합 계 기본문항 23개, 인구통계학적 문항 7개, 총 30개 문항

[표 40] 조사 설문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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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에 앞서 1차적으로는 원내·외 전문가 및 연구자문위원과 2차적으로는 충

남도청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무자의 사전 내용검토 결과를 반영, 설문조사 내용

을 수차례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3. 6. 14 ∼ 6. 21(1주간) 주민자치 조직, 주민자치 교육프

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측면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충남 시․군의 읍․면․동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거주하는 지역주민 약 75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회수 한 결과, 총 680명(90.7%)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 요인

응답조사자의 기본적인 사항은 남녀 구성이 남성 390명(57.4%), 여성 290명(42.6%)

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연령을 보면 10대 2명(0.3%), 20대 61명(9.0%), 30대 182

명(26.8%), 40대 237명(34.9%), 50대 155명(22.8%), 60대 이상 42명(6.2%), 무응답 1명

(0.1%)으로 40대 응답자가 대다수이다.

최종학력은 고졸 231명(34.0%), 전문대 졸 96명(14.1%), 대졸 275명(40.4%), 대학원 

졸 22명(3.2%), 기타 55명(8.1%), 무응답 1명(0.1%)으로 대졸, 고졸 응답자가 많았으며. 

지역구분은 도시지역(동) 192명(28.2%), 도농복합지역(읍) 172명(25.3%), 농어촌지역(면) 

316명(46.5%)으로 농어촌지역이 주를 이룬다.

거주기간은 1년 미만 27명(4.0%), 1년 이상~5년 미만 127명(18.7%), 5년 이상~10년 미만 

130명(19.1%), 10년 이상~20년 미만 98명(14.4%), 20년 이상 216명(31.8%), 조상대대로 82

명(12.1%)으로 20년 이상이 대다수이다. 직업은 농업(임업포함) 135명(19.9%), 상업·서비

스업 78명(11.5%), 회사원 98명(14.4%), 전문직 34명(5.0%), 시민·사회단체 27명(4.0%), 공

무원 141명(20.7%), 주부 120명(17.6%), 기타 47명(6.9%)으로 농업, 공무원이 대다수이다.

소속은 주민자치위원회 70명(10.3%), 읍·면·동 번영회 34명(5.0%), 청년회 54명

(7.9%), 마을부녀회 39명(5.7%), 통리반장 협의회 38명(5.6%), 일반주민 391명(57.5%), 

기타 49명(7.2%), 무응답 5명(0.7%)으로 일반주민이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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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자 390 57.4

여자 290 42.6

연령

10대 2 0.3

20대 61 9.0

30대 182 26.8

40대 237 34.9

50대 155 22.8

60대 이상 42 6.2

무응답 1 0.1

최종학력

고졸 231 34.0

전문대졸 96 14.1

대졸 275 40.4

대학원 졸 22 3.2

기타 55 8.1

무응답 1 0.1

지역구분

도시지역(동) 192 28.2

도농복합지역(읍) 172 25.3

농어촌지역(면) 316 46.5

거주기간

1년 미만 27 4.0

1년 이상∼5년 미만 127 18.7

 5년 이상∼10년 미만 130 19.1

 10년 이상∼20년 미만 98 14.4

 20년 이상 216 31.8

 조상대대로 82 12.1

직업

농업(임업포함) 135 19.9

상업/서비스업 78 11.5

회사원 98 14.4

전문직 34 5.0

시민/사회단체 27 4.0

공무원 141 20.7

주부 120 17.6

기타 47 6.9

소속

주민자치위원회 70 10.3

읍‧면‧동 번영회 34 5.0

청년회 54 7.9

마을부녀회 39 5.7

통리반장 협의회 38 5.6

일반 주민 391 57.5

기타 49 7.2

무응답 5 0.7

[표 41] 인구통계학적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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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조직 분야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으로는 매우 필요하다 103명(15.1%), 필요하다 328명(48.2%), 

보통이다 162명(23.8%), 필요하지 않다 70명(10.3%), 전혀 필요하지 않다 17명(2.5%)으

로 필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매우 필요하다 103 15.1

필요하다 328 48.2

 보통이다 162 23.8

 필요하지 않다 70 10.3

전혀 필요하지 않다 17 2.5

[표 42]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 빈도분석 결과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도시지역(동) 12.6%, 도·농 복합지역(읍) 14.0%, 농어촌지역(면) 21.6%으로 다

른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민자치조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 응답 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지역
(면)

주민

자치

조직

필요

성

 매우 
필요하다

빈도 25 30 48

비율 3.7% 4.4% 7.1%

필요하다
빈도 86 95 147

비율 12.6% 14.0% 21.6%

 보통이다
빈도 55 32 75

비율 8.1% 4.7% 11.0%

 필요하지 
않다

빈도 19 13 38

비율 2.8% 1.9% 5.6%

전혀 필요하지 
않다

빈도 7 2 8

비율 1.0% .3% 1.2%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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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직의 주요기능으로는 행정조직과의 연결 79명(11.6%),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 397명(58.4%), 주민자치센터 운영 81명(11.9%), 마을만들기 추진 54명

(7.9%), 마을정화 38명(5.6%), 번영회 및 축제 28명(4.1%), 기타 3명(0.4%)으로 나타났다.

[표 44] 주민자치조직의 주요기능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행정조직과의 연결 79 11.6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

397 58.4

주민자치센터 운영 81 11.9

마을만들기 추진 54 7.9

마을정화 38 5.6

번영회 및 축제 28 4.1

기타 3 0.4

주민자치조직의 주요기능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기능이 도시지역(동) 

15.7%, 도·농 복합지역(읍) 16.2%, 농어촌지역(면) 26.5%으로 대다수를 이루었다.

[표 45]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조직의 주요기능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지역
(면)

주
민
자
치
조
직 

주
요
기
능

행정조직과의 연결
빈도 22 23 34

비율 3.2% 3.4% 5.0%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

빈도 107 110 180

비율 15.7% 16.2% 26.5%

주민자치센터 운영
빈도 26 15 40

비율 3.8% 2.2% 5.9%

마을만들기 추진
빈도 14 10 30

비율 2.1% 1.5% 4.4%

마을정화
빈도 15 7 16

비율 2.2% 1.0% 2.4%

번영회 및 축제
빈도 6 6 16

비율 .9% .9% 2.4%

기타
빈도 2 1 0

비율 .3% .1% .0%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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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직의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는 부녀회 188명(27.6%), 반상회 42명(6.2%), 

개발위원회 74명(10.9%), 영농회 27명(4.0%), 작목반 52명(7.6%), 주민자치위원회 214

명(31.5.0%), 협의회 48명(7.1%), 기타 32명(4.7명), 무응답 3명(0.4%)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새마을 협의회(부녀회 포함)등이 제시되었다.

[표 46] 주민자치조직의 주체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부녀회 188 27.6

반상회 42 6.2

개발위원회 74 10.9

영농회 27 4.0

작목반 52 7.6

주민자치위원회 214 31.5

협의회 48 7.1

기타 32 4.7

무응답 3 0.4

주민자치조직의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응답한 비율이 도시지

역(동) 11.2%, 농어촌지역(면) 13.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농 복합지역(읍) 에서

는 부녀회가 7.6%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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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조직의 주체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지
역(면)

주
민
자
치
조
직
의
 
주
체

부녀회
빈도 53 52 83

비율 7.8% 7.6% 12.2%

반상회
빈도 7 10 25

비율 1.0% 1.5% 3.7%

개발위원회
빈도 20 10 44

비율 2.9% 1.5% 6.5%

영농회
빈도 4 9 14

비율 .6% 1.3% 2.1%

작목반
빈도 11 21 20

비율 1.6% 3.1% 2.9%

주민자치
위원회

빈도 76 49 89

비율 11.2% 7.2% 13.1%

협의회
빈도 10 13 25

비율 1.5% 1.9% 3.7%

기타
빈도 9 8 15

비율 1.3% 1.2% 2.2%

무응답
빈도 2 0 1

비율 .3% .0% .1%

전체 % 28.2% 25.3% 46.5%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민자치조직 기능은 친밀권역의 형성 32명(4.7%), 자발적 주

민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 358명(52.6%), 다양한 지역자원의 활용 59명(8.7%), 

지역공동체 사회적자본 형성 64명(9.4%), 주민참여 촉진 164명(24.1%), 기타 3명(0.4%)

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자발적 주민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이 높은 비율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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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민자치조직 기능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친밀권역 형성 32 4.7

자발적 주민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 358 52.6

다양한 지역자원의 활용 59 8.7

지역공동체외 사회적자본 형성 64 9.4

주민참여 촉진 164 24.1

기타 3 0.4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민자치조직 기능은 자발적 주민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

성기능이 도시지역(동) 14.7%, 도·농 복합지역(읍) 15.6%, 농어촌지역(면) 22.4%으로 

대부분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또한 주민참여 촉진 기능이 농어촌 지역(면)에서 

12.2%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 49] 지역구분별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민자치조직 기능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
지역(면)

거
버
넌
스 
측
면

주
민
자
치
조
직
기
능

친밀권역 형성
빈도 7 9 16

비율 1.0% 1.3% 2.4%

자발적 주민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

빈도 100 106 152

비율 14.7% 15.6% 22.4%

다양한 지역자원의 
활용

빈도 14 9 36

비율 2.1% 1.3% 5.3%

지역공동체외 
사회적자본 형성

빈도 21 15 28

비율 3.1% 2.2% 4.1%

주민참여 촉진
빈도 49 32 83

비율 7.2% 4.7% 12.2%

기타
빈도 1 1 1

비율 .1% .1% .1%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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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직의 역할 및 기능은 주민자치조직의 행정사무 위탁 수행 52명(7.6%), 

주민자치조직의 자문 및 위원추천의 제도화 140명(20.6%), 참여와 소통기반의 강화 

278명(40.9%), 마을공동체 형성의 촉매제 역할 203명(29.9%), 기타 5명(0.7%), 무응답 2

명(0.3%)으로 나타났다.

[표 50] 주민자치조직의 역할 및 기능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주민자치조직의 행정사무 위탁 수행 52 7.6

주민자치조직의 자문 및 위원추천의 제도화 140 20.6

참여와 소통기반의 강화 278 40.9

마을공동체 형성의 촉매제 역할 203 29.9

기타 5 0.7

무응답 2 0.3

주민자치조직의 역할 및 기능은 참여와 소통기반의 강화 기능이 도시지역(동) 11.9%, 

도·농 복합지역(읍) 11.6%, 농어촌지역(면) 17.4%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 또한 마을공동체 형성의 촉매제 역할 기능에서도 도시지역(동) 9.1%, 농어촌 지

역(면) 14.0%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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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조직의 역할 및 기능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조
직

역
할 
및 
기
능

주민자치조직의 
행정사무 위탁 수행

빈도 14 10 28

비율 2.1% 1.5% 4.1%

주민자치조직의 자문 
및 위원추천의 제도화

빈도 32 37 71

비율 4.7% 5.4% 10.4%

참여와 소통기반의 
강화

빈도 81 79 118

비율 11.9% 11.6% 17.4%

마을공동체 형성의 
촉매제 역할

빈도 62 46 95

비율 9.1% 6.8% 14.0%

기타
빈도 2 0 3

비율 .3% .0% .4%

무응답
빈도 1 0 1

비율 .1% .0% .1%

전체 % 28.2% 25.3% 46.5%

3)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분야

 주민자치센터 이용횟수 주3회 이상 42명(6.2%), 주 1~2회 이상 155명(22.8%), 월 

2~3회 이상 161명(23.7%), 연 2~3회 이상 127명(18.7%),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93명

(28.4%), 무응답 2명(0.3%)으로 나타났다.  

[표 52] 주민자치센터의 이용횟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주 3회 이상 42 6.2

주 1~2회 155 22.8

월 2~3회 161 23.7

연 2~3회 127 18.7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93 28.4

무응답 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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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이용횟수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동) 7.6%, 도·농 복합지

역(읍) 9.0%, 농어촌지역(면) 11.8%으로 전반적으로 이용율이 저조하였으나 농어촌 

지역(면)에서 주 1~2회 11.8%의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

민자치센터 이용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센터의 이용횟수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센
터

이
용
횟
수

주 3회 이상
빈도 9 11 22

비율 1.3% 1.6% 3.2%

주 1~2회
빈도 43 32 80

비율 6.3% 4.7% 11.8%

월 2~3회
빈도 44 39 78

비율 6.5% 5.7% 11.5%

연 2~3회
빈도 43 29 55

비율 6.3% 4.3% 8.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빈도 52 61 80

비율 7.6% 9.0% 11.8%

무응답
빈도 1 0 1

비율 .1% .0% .1%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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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79명(11.6%), 문화여가 299명(44.0%), 지

역복지 65명(9.6%), 주민편익 75명(11.0%), 시민교육 46명(6.8%), 지역사회진흥 25명

(3.7%), 기타 84명(12.4%), 무응답 7명(1.0%)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여가 분야가 높은 

응답율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체육시설, 헬스장 이용으로 제시하였다.

[표 54]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주민자치 분야 79 11.6

문화여가 분야 299 44.0

지역복지 분야 65 9.6

주민편익 분야 75 11.0

시민교육 분야 46 6.8

지역사회진흥 분야 25 3.7

기타 84 12.4

무응답 7 1.0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도시지역(동) 11.8%, 도·농 복합지역(읍) 11.8%, 

농어촌지역(면) 20.4%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화여가 분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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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
지역(면)

주민
자치
센터

주요
프로
그램

주민
자치

빈도 23 17 39

비율 3.4% 2.5% 5.7%

문화
여가

빈도 80 80 139

비율 11.8% 11.8% 20.4%

지역
복지

빈도 17 9 39

비율 2.5% 1.3% 5.7%

주민
편익

빈도 23 15 37

비율 3.4% 2.2% 5.4%

시민
교육

빈도 18 14 14

비율 2.6% 2.1% 2.1%

지역
사회 진흥

빈도 5 9 11

비율 .7% 1.3% 1.6%

기타
빈도 22 28 34

비율 3.2% 4.1% 5.0%

무응답
빈도 4 0 3

비율 .6% .0% .4%

전체 % 28.2% 25.3% 46.5%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자치위원의 대표성과 구성 74명(10.9%), 자치활동의 

기반과 내용 203명(29.9%),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 244명(35.9%), 주

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조직과 연계 미흡 145명(21.3%), 기타 13명(1.9%), 무응답 1명

(0.1%)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홍보부족, 위원의 자발성 부족, 참여의식 결여, 

대우만 받으려고 하며 형식적임, 전문성 및 합동 부족, 참여주민의 접근성 어려움, 

주민자치조직이 하나의 권력기구 및 정치적 용도로 활용, 구성원 주민자치 이해부족

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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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자치위원의 대표성과 구성 74 10.9

자치활동의 기반과 내용 203 29.9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 244 35.9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조직과 연계 미흡 145 21.3

기타 13 1.9

무응답 1 0.1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으로는 도시지역(동)에서 자치활동의 기반과 내용이 9.9%,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이 도·농 복합지역(읍) 8.8%, 농어촌지역(면) 

17.%으로 각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57]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센
터

문
제
점

자치위원의 대표성과 
구성

빈도 24 21 29

비율 3.5% 3.1% 4.3%

자치활동의 기반과 
내용

빈도 67 49 87

비율 9.9% 7.2% 12.8%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

빈도 66 60 118

비율 9.7% 8.8% 17.4%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

조직과 연계 미흡

빈도 33 40 72

비율 4.9% 5.9% 10.6%

기타
빈도 1 2 10

비율 .1% .3% 1.5%

무응답
빈도 1 0 0

비율 .1% .0% .0%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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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기준 및 권한강화 

81명(11.9%),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교육의 활성화 205명(30.1%),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공동체 형성프로그램 운영 248명(36.5%), 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 134

명(19.7%), 기타 10명(1.5%), 무응답 2명(0.3%)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주민자

치의 자립적 운영, 형식적이거나 관념적 논의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의 관심 및 자발적 참여 필요가 제시되었다.

[표 58]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기준 및 권한강화 81 11.9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교육의 활성화 205 30.1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공동체 형성프로그램 운영 248 36.5

주민과 민간단체(NGO)의 적극적 참여 134 19.7

기타 10 1.5

무응답 2 0.3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은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공동체 형성프

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지역(동) 9.6%, 도·농 복합지역(읍) 10.4%, 농어촌지역

(면) 16.5%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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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센
터
 
프
로
그
램
 
활
성
화 
방
향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기준 및 권한강화

빈도 20 20 41

비율 2.9% 2.9% 6.0%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교육의 활성화

빈도 61 51 93

비율 9.0% 7.5%
13.7
%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공동체 

형성프로그램 운영

빈도 65 71 112

비율 9.6% 10.4%
16.5
%

주민과 
민간단체(NGO)의 

적극적 참여

빈도 42 28 64

비율 6.2% 4.1% 9.4%

기타
빈도 3 2 5

비율 .4% .3% .7%

무응답

빈도 1 0 1

비율 .1% .0% .1%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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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이해·자치역량 함양 276명

(40.6%), 목표 및 성과관리 68명(10.0%), 핵심가치 공유·전략적 기획 68명(10.0%), 신

뢰형성 커뮤니케이션 소통능력 향상 194명(28.5%), 갈등관리·비전제시 및 지도역량 

강화 69명(10.1%), 기타 4명(0.6%), 무응답 1명(0.1%)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공동이익 창출이 제시되었다.

[표 60]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주민자치 이해·자치역량 함양 276 40.6

목표 및 성과관리 68 10.0

핵심가치 공유·전략적 기획 68 10.0

신뢰형성 커뮤니케이션·소통능력 향상 194 28.5

갈등관리·비전제시 및 지도역량 강화 69 10.1

기타 4 0.6

무응답 1 0.1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이해·자치역량 함양이 도시지역

(동) 12.4%, 도·농 복합지역(읍) 10.3%, 농어촌지역(면) 17.9%으로 중요하다고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신뢰형성 커뮤니케이션·소통능력 향상이 도시지역(동) 7.8%, 도·농 

복합지역(읍) 8.4%, 농어촌지역(면) 12.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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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센
터 
역
량
강
화 

교
육
프
로
그
램 

주민자치 이해·자치역량 
함양

빈도 84 70 122

비율 12.4% 10.3% 17.9%

목표 및 성과관리
빈도 20 14 34

비율 2.9% 2.1% 5.0%

핵심가치 공유·전략적 
기획

빈도 16 12 40

비율 2.4% 1.8% 5.9%

신뢰형성 커뮤니케이션 
·소통능력 향상

빈도 53 57 84

비율 7.8% 8.4% 12.4%

갈등관리·비전제시 및 
지도역량 강화

빈도 18 19 32

비율 2.6% 2.8% 4.7%

기타
빈도 0 0 4

비율 .0% .0% .6%

무응답
빈도 1 0 0

비율 .1% .0% .0%

전체 % 28.2% 25.3% 46.5%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역발전계획수립 동참 97명(14.3%), 지역의 문제

해결역량 강화 224명(32.9%), 학습과 고용연계체제 구축 83명(12.2%), 지역자원 활용 

극대화 111명(16.3%), 경쟁력 있는 지역조성 135명(19.9%), 기타 24명(3.5%), 무응답 6

명(0.9%)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지역문화 발전, 여가활동, 여가시간 활용, 스

트레스 해소 및 문화생활, 자발적·창의적·효율적 주민자치 구축, 주민네트워크 구

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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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지역발전계획수립 동참 97 14.3

지역의 문제해결역량 강화 224 32.9

학습과 고용연계체제 구축 83 12.2

지역자원 활용 극대화 111 16.3

경쟁력 있는 지역 조성 135 19.9

기타 24 3.5

무응답 6 0.9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역의 문제해결역량 강화가 도시지역(동) 6.5%, 

도·농 복합지역(읍) 10.9%, 농어촌지역(면) 15.6%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경쟁

력 있는 지역조성은 도시지역 6.5%, 농어촌지역 9.3%으로 나타났다.

[표 63] 지역구분별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교
육
프
로
그
램 

효
과

지역발전
계획수립 동참

빈도 28 24 45

비율 4.1% 3.5% 6.6%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빈도 44 74 106

비율 6.5% 10.9% 15.6%

학습과 고용연계 
체제 구축

빈도 24 24 35

비율 3.5% 3.5% 5.1%

지역자원 
활용 극대화

빈도 40 17 54

비율 5.9% 2.5% 7.9%

경쟁력 있는 
지역 조성

빈도 44 28 63

비율 6.5% 4.1% 9.3%

기타
빈도 8 5 11

비율 1.2% .7% 1.6%

무응답
빈도 4 0 2

비율 .6% .0% .3%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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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자치사업 분야

주민자치사업의 주체는 주민 368명(54.1%), 직능단체 13명(1.9%), 공무원 46명(6.8%), 

주민자치(위원)회 192명(28.2%), 주민자생조직 61명(9.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

분 주민, 주민자치(위원)회로 나타났다.

[표 64] 주민자치사업의 주체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주민 368 54.1

직능단체 13 1.9

공무원 46 6.8

주민자치(위원)회 192 28.2

주민자생조직 61 9.0

주민자치사업의 주체는 주민으로 응답한 비율이 도시지역(동) 16.6%, 도·농 복합

지역(읍) 13.2%, 농어촌지역(면) 24.3%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

생조직, 공무원, 직능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154



[표 65]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사업의 주체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사
업
의

주 
체

주민
빈도 113 90 165

비율 16.6% 13.2% 24.3%

직능단체
빈도 3 5 5

비율 .4% .7% .7%

공무원
빈도 13 13 20

비율 1.9% 1.9% 2.9%

주민자치
(위원)회

빈도 48 51 93

비율 7.1% 7.5% 13.7%

주민자생
조직

빈도 15 13 33

비율 2.2% 1.9% 4.9%

전체 % 28.2% 25.3% 46.5%

 

주민자치사업의 주요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69명(10.1%),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 

332명(48.8%), 주민자치교육 141명(20.7%), 마을축제 13명(1.9%), 방범 및 생활안전 36

명(5.3%), 경관 및 미관개선 13명(1.9%), 지역복지 72명(10.6%), 기타 4명(0.6%)으로 나

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자생조직 목적에 맞는 자치적 활동이 제시되었다.

[표 66] 주민자치사업의 주요사업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생활환경 개선 69 10.1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 332 48.8

주민자치교육 141 20.7

마을축제 13 1.9

방범 및 생활안전 36 5.3

경관 및 미관개선 13 1.9

지역복지 72 10.6

기타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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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사업의 주요사업은 도시지역(동) 14.0%, 도·농 복합지역(읍) 13.7%, 농어

촌지역(면) 21.2%로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

민자치교육, 지역복지,  생활환경 개선, 방범 및 생활안전, 경관 및 미관개선,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7]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사업의 주요사업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사
업

주
요
사
업

생활환경 
개선

빈도 23 14 32

비율 3.4% 2.1% 4.7%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

빈도 95 93 144

비율 14.0% 13.7% 21.2%

주민자치교육
빈도 34 32 75

비율 5.0% 4.7% 11.0%

마을축제
빈도 5 1 7

비율 .7% .1% 1.0%

방범 및 
생활안전

빈도 10 12 14

비율 1.5% 1.8% 2.1%

경관 및 
미관개선

빈도 2 4 7

비율 .3% .6% 1.0%

지역복지
빈도 22 16 34

비율 3.2% 2.4% 5.0%

기타
빈도 1 0 3

비율 .1% .0% .4%

전체 % 28.2% 25.3% 46.5%

주민자치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은 주민의 역량미흡 292명(42.9%), 재정부족 173명

(25.4%), 공무원의 역량미흡 50명(7.4%), 법·제도의 미비 54명(7.9%), 단체장 관심결

여 30명(4.4%), 시·군 지원 미약 64명(9.4%), 기타 13명(1.9%), 무응답 4명(0.5%)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주민들의 수동적 태도와 이기심,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 

주민자치단체의 무관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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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주민자치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주민의 역량 미흡 292 42.9

재정부족 173 25.4

공무원의 역량 미흡 50 7.4

법․제도의 미비 54 7.9

단체장 관심 결여 30 4.4

시․군 지원 미약 64 9.4

기타 13 1.9

무응답 4 0.5

주민자치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은 도시지역(동) 11.5%, 도·농 복합지역(읍) 12.1%, 

농어촌지역(면) 19.4%로 주민의 역량 미흡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표 69]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사
업

운
영
상
의
 
문
제
점

주민의 역량 미흡
빈도 78 82 132

비율 11.5% 12.1% 19.4%

재정부족
빈도 51 43 79

비율 7.5% 6.3% 11.6%

공무원의 역량 미흡
빈도 12 14 24

비율 1.8% 2.1% 3.5%

법․제도의 미비
빈도 20 13 21

비율 2.9% 1.9% 3.1%

단체장 관심 결여
빈도 4 6 20

비율 .6% .9% 2.9%

시․군 지원 미약
빈도 21 9 34

비율 3.1% 1.3% 5.0%

기타
빈도 4 5 4

비율 .6% .7% .6%

무응답
빈도 2 0 2

비율 .3% .0% .2%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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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사업의 주요 요소는 추진 리더십 66명(9.7%), 네트워크 형성 79명(11.6%), 

주민들의 참여의지 447명(65.7%), 교육 19명(2.8%), 지원체계 64명(9.4%), 기타 5명

(0.7%)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스스로 활동하는 자세, 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가 제시되었다.

[표 70] 주민자치사업의 주요 요소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추진 리더십 66 9.7

네트워크 형성 79 11.6

주민들의 참여의지 447 65.7

교육 19 2.8

지원체제 64 9.4

기타 5 0.7

주민자치사업의 주요 요소는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도시지역(동) 18.4%, 도·농 복

합지역(읍) 16.9%, 농어촌지역(면) 30.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71]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사업의 주요 요소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사
업
의
 
주
요
 
요
소

추진 리더십
빈도 22 15 29

비율 3.2% 2.2% 4.3%

네트워크 
형성

빈도 21 17 41

비율 3.1% 2.5% 6.0%

주민들의 
참여의지

빈도 125 115 207

비율 18.4% 16.9% 30.4%

교육
빈도 4 5 10

비율 .6% .7% 1.5%

지원체제
빈도 19 19 26

비율 2.8% 2.8% 3.8%

기타
빈도 1 1 3

비율 .1% .1% .4%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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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사업의 개선점으로는 정부·지자체 지원 67명(9.9%), 예산확보 98명

(14.4%), 정보제공 56명(8.2%), 주민참여 289명(42.5%), 정체성 확립 45명(6.6%), 홍보 

19명(2.8%), 차별화된 프로그램 82명(12.1%), 평가 및 환류 16명(2.4%), 기타 7명(1.0%)

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주민역량 강화, 위원회의 임원이 자발적 참여 및 봉

사가 제시되었다.

[표 72] 주민자치사업의 개선점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정부․지자체 지원 67 9.9

예산확보 98 14.4

정보제공 56 8.2

주민참여 289 42.5

정체성 확립 45 6.6

홍보 19 2.8

차별화된 프로그램 82 12.1

평가 및 환류 16 2.4

기타 7 1.0

무응답 1 0.1

주민자치사업의 개선점으로는 주민참여가 도시지역(동) 11.2%, 도·농 복합지역(읍) 

11.6%, 농어촌지역(면) 1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뒤이어 예산확보가 

도시지역(동) 4.0%, 도·농 복합지역(읍) 3.5%, 농어촌지역(면) 6.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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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지역구분별 주민자치사업의 개선점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사
업
의
 
개
선
점

정부․지자체 
지원

빈도 19 21 27

비율 2.8% 3.1% 4.0%

예산확보
빈도 27 24 47

비율 4.0% 3.5% 6.9%

정보제공
빈도 15 10 31

비율 2.2% 1.5% 4.6%

주민참여
빈도 76 79 134

비율 11.2% 11.6% 19.7%

정체성 확립
빈도 15 13 17

비율 2.2% 1.9% 2.5%

홍보
빈도 7 3 9

비율 1.0% .4% 1.3%

차별화된 
프로그램

빈도 26 18 38

비율 3.8% 2.6% 5.6%

평가 및 환류
빈도 6 2 8

비율 .9% .3% 1.2%

기타
빈도 1 2 4

비율 .1% .3% .6%

무응답

빈도 0 0 1

비율 .0% .0% .1%

　전체 % 28.2% 25.3% 46.5%

주민자치사업 재능기부활동의 방향과 효과는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홍보마케팅 44

명(6.5%),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조성 321명(47.2%), 개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능환원 추진 132명(19.4%), 학습-일-삶의 질 제고의 선순환적 기반 구축 100명

(14.7%),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실천 강화 74명(10.9%), 기타 6명(0.9%), 무응답 3명

(0.4%)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조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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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사
업 

재
능
기
부
활
동
의

방
향
과
 
효
과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홍보마케팅

빈도 12 9 23

비율 1.8% 1.3% 3.4%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조성

빈도 91 88 142

비율 13.4% 12.9% 20.9%

개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능환원 추진

빈도 31 39 62

비율 4.6% 5.7% 9.1%

학습-일-삶의 질 
제고의 선순환적 

기반 구축

빈도 37 21 42

비율 5.4% 3.1% 6.2%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실천 강화

빈도 17 15 42

비율 2.5% 2.2% 6.2%

기타
빈도 2 0 4

비율 .3% .0% .6%

무응답
빈도 2 0 1

비율 .3% .0% .1%

전체 % 28.2% 25.3% 46.5%

[표 74] 주민자치사업 재능기부활동의 방향과 효과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홍보마케팅 44 6.5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조성 321 47.2

개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능환원 추진 132 19.4

학습-일-삶의 질 제고의 선순환적 기반 구축 100 14.7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실천 강화 74 10.9

기타 6 0.9

무응답 3 0.4

주민자치사업 재능기부활동의 방향과 효과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조성이 도시

지역(동) 13.4%, 도·농 복합지역(읍) 12.9%, 농어촌지역(면) 20.9%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

으며 개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능환원 추진이 도·농 복합지역(읍) 5.7%, 농어촌지역(면) 

9.1%, 학습-일-삶의 질 제고의 선순환적 기반 구축이 도시지역에서 5.4%으로 나타났다.

[표 75] 역구분별 주민자치사업 재능기부활동의 방향과 효과 응답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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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자치회 분야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 62명(9.1%), 알고 있다 240명(35.3%), 보

통이다 268명(39.4%), 모른다 89명(13.1%), 전혀 모른다 21명(3.1%)으로 나타났다. 주

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알고있다와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이다.

[표 76]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잘 알고 있다 62 9.1

알고 있다 240 35.3

보통이다 268 39.4

모른다 89 13.1

전혀 모른다 21 3.1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도·농 복합지역(읍)에서 

10.7%,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도시지역(동) 12.8%, 농어촌 지역(면) 19.0%으로 각 

지역별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77] 지역구분별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회
에
 
대
한
 
인
식
도

잘 알고 
있다

빈도 15 24 23

비율 2.2% 3.5% 3.4%

알고 
있다

빈도 58 73 109

비율 8.5% 10.7% 16.0%

보통이다
빈도 87 52 129

비율 12.8% 7.6% 19.0%

모른다
빈도 30 18 41

비율 4.4% 2.6% 6.0%

전혀 
모른다

빈도 2 5 14

비율 .3% .7% 2.1%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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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주요 유형으로는 안전마을형 52명(7.6%), 지역복지형 258명(37.9%), 

마을기업형 88명(12.9%), 도심창조형 38명(5.6%), 지역자원형 84명(12.4%), 평생교육형 

109명(16.0%), 다문화 어울림형 43명(6.3%), 기타 6명(0.9%), 무응답 2명(0.3%)으로 나

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유형은 지역복지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78] 주민자치회의 주요 유형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인전마을형 52 7.6

지역복지형 258 37.9

마을기업형 88 12.9

도심참조형 38 5.6

지역자원형 84 12.4

평생교육형 109 16.0

다문화 어울림형 43 6.3

기타 6 0.9

무응답 2 0.3

주민자치회의 주요 유형으로는 지역복지형이 도시지역(동) 9.1%, 도·농 복합지역

(읍) 10.0%, 농어촌지역(면) 1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평생

교육형에 응답한 비율이 도시지역(동) 5.0%, 도·농 복합지역(읍) 4.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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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지역구분별 주민자치회의 주요 유형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회 

주
요 
유
형

인전마을형
빈도 19 12 21

비율 2.8% 1.8% 3.1%

지역복지형
빈도 62 68 128

비율 9.1% 10.0% 18.8%

마을기업형
빈도 21 23 44

비율 3.1% 3.4% 6.5%

도심창조형
빈도 15 9 14

비율 2.2% 1.3% 2.1%

지역자원형
빈도 25 23 36

비율 3.7% 3.4% 5.3%

평생교육형
빈도 34 28 47

비율 5.0% 4.1% 6.9%

다문화 
어울림형

빈도 13 8 22

비율 1.9% 1.2% 3.2%

기타
빈도 2 1 3

비율 .3% .1% .4%

무응답
빈도 1 0 1

비율 .1% .0% .1%

　전체 % 28.2% 25.3% 46.5%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인식으로는 주민자치 업무수행 282명(41.5%),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 위촉 100명(14.7%), 자체재원·기부금 등의 재원조달 132명

(19.4%), 지역대표·일반주민 공개모집 위원선출 119명(17.5%), 위탁업무 수행 33명

(4.9%), 기타 13명(1.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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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0]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인식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주민자치 업무수행 282 41.5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 위촉 100 14.7

자체재원·기부금 등의 재원조달 132 19.4

지역대표·일반주민 공개모집 위원선출 119 17.5

위탁업무 수행 33 4.9

기타 13 1.9

무응답 1 0.1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인식으로는 주민자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도

시지역(동) 11.8%, 도·농 복합지역(읍) 10.0%, 농어촌지역(면) 19.7%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자체재원·기부금 등의 재원조달, 지역대표·일반주민 공개모

집 위원선출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1] 지역구분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인식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회
와
 
주
민
자
치

위
원
회
 
차
이
 
인
식

주민자치 업무수행
빈도 80 68 134

비율 11.8% 10.0% 19.7%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 위촉

빈도 31 27 42

비율 4.6% 4.0% 6.2%

자체재원·기부금 
등의 재원조달

빈도 35 39 58

비율 5.1% 5.7% 8.5%

지역대표·일반주민 
공개모집 위원선출

빈도 34 31 54

비율 5.0% 4.6% 7.9%

위탁업무 수행
빈도 8 6 19

비율 1.2% .9% 2.8%

기타
빈도 4 1 8

비율 .6% .1% 1.2%

무응답 빈도 0 0 1
비율 .0% .0% .1%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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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는 자체재원 및 기부금 충당으로 인한 재원조달

의 한계 235명(34.6%), 의사결정권의 부재 101명(14.9%),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으로 

인한 선거용 전락 가능성 119명(17.5%), 소통 및 합의기반 부족 215명(31.6%), 기타 

8명(1.2%), 무응답 2명(0.3%)으로 나타났으며, 자체재원 및 기부금 충당으로 인한 

재원조달의 한계가 주된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82]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어려움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자체재원 및 기부금 충당으로 인한 재원조달의 한계 235 34.6
의사결정권의 부재 101 14.9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으로 인한 선거용 전락 가능성 119 17.5
소통 및 합의기반 부족 215 31.6

 기타 8 1.2
무응답 2 0.3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는 자체재원 및 기부금 충당으로 인한 재원조달의 

한계에 주로 응답한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읍) 9.9%, 농어촌지역(면) 15.4%으로 나

타났으며, 소통 및 합의기반 부족에는 도시지역(동)이 10.0%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표 83] 지역구분별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어려움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회

운
영
상
의

어
려
움

자체재원 및 기부금 충당
으로 인한 재원조달의 한계

빈도 63 67 105

비율 9.3% 9.9% 15.4%

의사결정권의 부재
빈도 29 28 44
비율 4.3% 4.1% 6.5%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으로 인한 
선거용 전락 가능성

빈도 31 28 60

비율 4.6% 4.1% 8.8%

소통 및 합의기반 부족 
빈도 68 47 100
비율 10.0% 6.9% 14.7%

 기타
빈도 0 2 6
비율 .0% .3% .9%

무응답
빈도 1 0 1

비율 .1% .0% .1%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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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의 협력 거버넌스 형성으로는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

용 163명(24.0%), 부녀회·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149명(21.9%), 직능단

체·NGO·시민단체·학교 등과의 연계 170명(25.0%), 지역 내 기업·민간기관과의 

협력 88명(12.9%),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105명(15.4%), 기타 3명(0.4%), 

무응답 2명(0.3%)으로 응답하였다.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용과, 부녀

회·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직능단체·NGO·시민단체·학교 등과의 연계가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다.

[표 84] 주민자치회의 협력 거버넌스 형성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용 163 24.0

부녀회·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149 21.9

직능단체·NGO·시민단체·학교 등과의 연계 170 25.0

지역 내 기업·민간기관과의 협력 88 12.9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105 15.4

기타 3 0.4

무응답 2 0.3

주민자치회의 협력 거버넌스 형성으로는 직능단체·NGO·시민단체·학교 등과의 

연계에 응답한 비율이 도시지역(동) 7.9%, 도·농 복합지역(읍) 6.5%으로 나타났으며, 

부녀회·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는 농어촌지역(면)에서 11.0%으로 높은 비율

을 나타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부녀회·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7



[표 85] 지역구분별 주민자치회의 협력 거버넌스 형성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회

협
력 

거
버
넌
스

형
성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용 

빈도 47 42 74

비율 6.9% 6.2% 10.9%

부녀회·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빈도 35 39 75

비율 5.1% 5.7% 11.0%

직능단체·NGO·시민
단체·학교 등과의 연계

빈도 54 44 72

비율 7.9% 6.5% 10.6%

지역 내 기업·민간
기관과의 협력 

빈도 29 19 40

비율 4.3% 2.8% 5.9%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빈도 24 28 53

비율 3.5% 4.1% 7.8%

기타
빈도 2 0 1

비율 .3% .0% .1%

무응답
빈도 1 0 1

비율 .1% .0% .1%

전체 % 28.2% 25.3% 46.5%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162명(23.8%), 사전 충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286명(42.1%), 지역 의견 반영 

150명(22.1%), 시범사업 실시 69명(10.1%), 기타 10명(1.5%), 무응답 3명(0.4%)으로 

응답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주민의식변화, 주민자치위원의 전문화의 의견이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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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주요 기능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162 23.8

사전 충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286 42.1

지역 의견 반영 150 22.1

시범사업 실시 69 10.1

기타 10 1.5

무응답 3 0.4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지침 수

립에 응답한 비율이 도시지역(동) 7.1%, 도·농 복합지역(읍) 7.8%으로 나타났으며, 

사전 충분한 홍보 및 교육 실시에 응답한 비율이 도시지역(동) 11.9%, 도·농 복합지

역(읍) 8.7%, 농어촌 지역(면) 21.5%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표 87] 지역구분별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주요 기능 응답빈도

 구분

지역구분

도시지역
(동)

도·농 
복합지역

(읍)

농어촌
지역(면)

주
민
자
치
회

활
성
화
의 

주
요 
기
능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빈도 48 53 61

비율 7.1% 7.8% 9.0%

사전 충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빈도 81 59 146

비율 11.9% 8.7% 21.5%

지역 의견 반영
빈도 39 44 67

비율 5.7% 6.5% 9.9%

시범사업 실시
빈도 21 13 35

비율 3.1% 1.9% 5.1%

기타
빈도 2 3 5

비율 .3% .4% .7%

무응답
빈도 1 0 2

비율 .1% .0% .3%

　전체 % 28.2% 25.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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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1) 분석결과 요약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도시지역(동) 12.6%, 도·농 복합지역(읍) 14.0%, 농어촌지역(면) 21.6%으로 다

른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민자치조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조직의 주요기능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기능이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가 활성화된 주민자치조직이라고 나타났으며,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민자치조직 기능은 자발적 주민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

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 이용횟수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율이 저조하였으나 농어촌 

지역(면)에서 주 1~2회 11.8%의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

민자치센터 이용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프

로그램은 문화여가 분야가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체육시설, 헬스장 

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

의성 부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역의 문제해

결역량 강화가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조성은 도시지

역 6.5%, 농어촌지역 9.3%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사업의 주체는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생조직, 공무원, 직능단체 순

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사업의 주요사업은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민자치교육, 지역복지, 생활환경 개선, 방범 및 생활안전, 

경관 및 미관개선,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자치사업의 주요 요소는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사업 재능기부활동의 방향과 효

과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조성이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유형으로는 지역복지형, 평생교육형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주민

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인식으로는 주민자치 업무수행, 자체재원·기부금 등

의 재원조달, 지역대표·일반주민 공개모집 위원선출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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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어려움으로는 자체재원 및 기부금 충당으로 인한 재원조달의 한계에 주로 

응답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협력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자치위원회 활용과, 부녀회·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직능단체·NGO·시민단

체·학교 등과의 연계가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주요 기능

으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 논 의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주민자치조직 강화를 위해 각종 직능단체 및 자발적 주민자치조

직들이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센

터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가 필요하며, 주민자

치센터 주요기능에 따라 운영실적을 토대로 모니터링 및 점검․분석을 실시하며 주민

자치센터 운영의 실무역할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

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사업의 가장 시급한 사업인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주민과 마을

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마을사업들은 어

떤 것들이 있고, 누가 주체적으로 하며, 행정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지, 사업결과에서도 마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철저한 회계관리 및 책임과 함께 자체감사, 시·군·

구 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재정운영은 현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른 차원

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

고 있으므로. 위원선출 방법과 임원회의 등 내부 기관구성 및 위원회 운영방안들의 

논의도 중요하다.

171



‘충남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나 기타의견으로는 다음과 같다.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주민자치는 지양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해 보이며 일반 행정기관 및 봉사단체와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자치

를 위한 역량도 키우지 않고 힘실어주기만 할 경우, 자치회의 선거운동용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많다. 자치회의 재정(예산) 집행 결산 계획이 스스로 이뤄져야 하며, 

“능력없음”, “민원편의 제공”, “소란 잠재우기” 로 자치회 스스로가 아닌 공무

원에게 기대고 시키는 행위는 자치회의 발전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들에 의한 지역현안 문제점 등

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자치의 취지인 지역발

전에 힘을 쓴다면 상관없으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주민자치회의 힘이 커진다면 공무

원을 얕게 볼까봐 걱정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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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충남형’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주민자치조직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 다양한 소규모 자발적 결사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사회의 하부구조로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들 사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결

성되어 주민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와 호혜의식 및 집합적 효능감과 같은 사회

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단위의 결사체 참여를 통해 형성된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와 신뢰야말로 주민자치조직이 형성되더라도 정부와는 독자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이 된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관점에서 주민자치조직을 공식적으로 설계해왔던 관행을 벗어

나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 형태의 주민조직이 지역사회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활동하

는 주민조직형태의 자발적인 결사체야말로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동

네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서로 다른 지역사회와의 의

사소통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사회 주민조직은 사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과 공적 생활을 

연결해주는 매개구조(mediating structure)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조직은 지방정부에 

대한 서비스 요구자가 되기도 하고, 자원봉사집단이나 제3부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력으로서 서비스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주민조직을 통한 참여와 의사

소통의 경험은 일반주민들에게 무력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민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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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자발적 결사체 형태의 대표적 주민조직 예

가 스포츠동호회, 로터리클럽 등과 같은 친목조직, 자원봉사조직, 이익증진조직, 직능

조직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결사체 또는 주민조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발적 결사체 성격을 띤 주민조직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고, 주민들의 참여수준도 매우 낮게 나타난다. 사회적 자본의 주민자치를 위

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충청남도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신

뢰와 호혜 및 집합적 효능감과 같은 규범을 형성해나가는 장으로서 자발적 결사체의 

조직화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촉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결사

체 활동의 활성화는 굳이 자원봉사조직이나 행정의 협조조직과 같이 개인의 희생 또

는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즐겁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강조한 R. Putnam의 경우 지루

하거나 열정이 탈진되기 쉬운 주민회의 또는 자원봉사 같은 지역사회 활동과는 다르

게 예술 활동이 갖는 고유한 재미와 즐거움은 다른 어떤 지역사회 활동보다 예술 활

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효과적․효율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동네밴드, 합창단, 연극반 등과 같이 아마추어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예술동호

회 또는 문화클럽, 스포츠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들 결사체들의 교류와 네

트워크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문화예술

을 소비하거나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춤 경연대회, 노래자랑, 동네연극, 랩 페스티

발 등과 같은 문화 활동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주

민들의 사회적․심리적 유대형성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조직의 기반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강조하면서 행정편의 관점에서 읍면동 단위의 조직구성이나 

활동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동네단위에서 다양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주민들

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결사체들

의 수평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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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조직의 서비스전달과정 참여를 통한 공동생산 실험 추진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for)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와 ‘함께’(with) 공공서비스 또는 공적 가치를 생성한다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자발적 결사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에 관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공동생

산’ (co-production) 실험을 장려하고, 강화해나갈 수 있다.

공동생산은 자발적 또는 정부의 촉매자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

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성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Lelieveldt et 

al., 2009).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생산과 관련하여 시민의 생산적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공공서비스를 생성하는데 정부와 함께 사회적 행위자들이 책임감을 공유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동생산자로서의 시민’(citizen as co-producer)의 참여

는 ‘투표자로서의 시민’(citizen as voter), 서비스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고객으

로서의 시민’(citizen as customer), 해당 지역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접촉하고,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방정부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

은 전통적 형태의 ‘시민으로서의 시민’(citizen as citizen) 참여와는 구분된다

(Calllahan, 2007).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협력방식이 관과 가까운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동원형태

를 취해왔다면,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사회 자발적 결사체들에 대한 정보를 기

반으로 그들의 설립목적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생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칫 지루하거나 무미건조한 사회프로그램에 예술가들의 참여가 생명

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계획단계부터 지역사

회에 뿌리를 둔 문화예술조직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동네재생, 

사회복지 또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 결사체 형태로서 예

술인들의 참여는 융통성 없는 도시공학 또는 사회공학 관점을 벗어나 좀 더 부드럽

고 민주적이며 안전한 방식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열을 치

유하고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충청남도는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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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생산에 기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 일부 사업비, 자문 및 훈련 등을 지

원함으로써 자발적 결사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

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가 자발적 결사체 형태의 주민조직의 참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방정부와 결사체와의 관계가 수직적 주인-대리인 또는 후원자-고객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발적 

결사체들과 형성하는 파트너십이 주민들 사이의 좋은 관계망 즉, 사회적 자본을 형

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방정부가 그들을 서비스공급자처럼 간주하고 

다루는 것을 피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갖는 자발적인 멤버십이 갖는 성격의 특수성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Reid(1997: 14)는 결사체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인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결사체들이 자신의 회원들의 선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외부의 자금지원기관이나 후원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회원들에 대해 최우선 책임(accountability)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하는 일은 계약을 통해 자발적 조직으로부터 구체적 산출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

역사회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자생단체에 대한 진단과 혁신절차 시행

자발적 결사체 형성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바로 수평적(horizontal) 결사체와 계층

적(hierarchical) 결사체의 구분이다. 수평적 결사체는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민주적 구

조를 가지면서 참여자 사이에 수평적 유대가 형성되는 결사체이다. 반면 계층적 결

사체는 후원자-고객 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흔히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주

도되면서 하나의 위계조직 안에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 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

조직은 전형적으로 정부의 행정계층 단위에서 형성되고, 정부정책의 집행도구 역할을 

하며, 정부의 하위기구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Kooiman, 2005; Somerville, 2008). 

이 같은 유형을 놓고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자생단체

들의 경우 전형적인 계층적 결사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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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읍․면․동 을 기준으로 10여 개 정도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정부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고 손쉬운 동원 대상이 되면서 관변단체로 분류되기도 한

다.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저조한 현실 속에서 이 단체들은 행정과 협조하여 지역의 

궂은일들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순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생단체의 경우 시대변화와 함께 기능을 상실한 채 친목모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행․재정지원을 받거나 선거철마다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되면서 

지방행정과 정치에 대한 불신의 단초를 제공해왔다. 또한 자생단체장 또는 회원들 

사이의 중첩내지 순환되는 관계망을 통해 견고한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엘리트연합을 

형성하면서 정치․행정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뜻을 가지고 지역사회 참여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이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특히 대부분 자생단체들이 

중앙정부 관리 하에 전국규모의 계층적 조직형태를 띠고 중앙과 연계된 지방정치가

의 충원통로가 되는 등 우리사회 정치․행정구조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에도 대다

수 국민의 무관심 속에 좀처럼 제도적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 자생단체들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 

더 심층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자칫 결사체의 활성화라는 미명아

래 기존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든지 현재의 자생단체와 같은 조직들을 양

산하는 것은 철저히 지양해야할 것이다. 주민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이들 조직을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방정치

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지 기반위

에 지방행정과 정치를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주민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각고

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도라의 상자’를 과감히 열고 현존하는 

주민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구조적․행태적 진단과 반성, 처방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4) 주민대표성을 띤 주민조직의 투명성 및 민주적 리더십 확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면서 앞으로 동네주민자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주민자치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주거지역단위별 주민대표 성격을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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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방식이 지배적 주거형태

가 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주민대표성을 띤 주민자치조직 역할이 매우 중요

해지고 있다.

현실은 아파트 관리와 잡수입 사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자생조직 

구성원의 전횡과 전용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의 아파트관리에 대한 무

관심 속에서 입주자 대표들의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로 입찰과정에서 결탁과 횡령 등

의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아파트 관리관련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불충분

한 제공,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바뀔 경우 아파트 관리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

제, 관리소장의 지나친 관여로 인한 역할 및 능력의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뢰 상실, 아파트단지 내 주민교류 

활동 및 참여의지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노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지역의 공동체 운동의 선행 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조직에 대

한 입주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사회 형성 노력이든 리더의 헌신

적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 현존하는 제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지역의 자생조

직이 자신들만의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과의 연계역할 및 리더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폐쇄적 아

파트 운영관리의 관행과 다양한 비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자생단체들의 리더십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참여 또한 기대하기 어렵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아파트대표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

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관리규약 준칙을 보급할 필

요가 있다.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입주민의 참여 통로가 확보되는 등 규

정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추진한다. 아파

트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

파트 관리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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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충당금의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과 관련된 지원․감독기구를 설치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대한 지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대표성격을 띤 조직들의 민

주적 리더 육성과 교육이 강화되어야한다. 기존의 자생적 지역공동체 형성 성공사례

들은 리더십이 공동체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다. 이들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은 마을 리더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적이며 군림하기보다는 민주적이고 봉사

적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리더들로부터 지역사회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

는 긴장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판단력,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나가는 능력, 주민들에게 지지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촉매자로서의 역할, 다양성에 대한 개방된 자세와 통합 및 합의에 대

한 열정 등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지역사회의 경우 관주도 지역발전의 결과로서 진정성을 가진 민주적 지역사

회 리더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도 부족하

다. 앞으로 지역사회 형성과 주민자치의 성패는 어떻게 진정성을 가진 민주적 지역

사회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계적 지

역사회 리더십 육성과 전문화가 지역사회 형성과 주민자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 지도자에 대한 철저한 진

단,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주민자치조직 리더십은 다른 주민이나 참여회원들이 갖지 못한 특성, 자질 등을 

리더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추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

한 영향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리더와 추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영향관계는 공동

목적의 생성과 공유를 통해 나타난다.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자치조직의 리더

십은 회원들이 개인 또는 사적 이익을 뛰어 넘어 공적 목적을 공유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도만큼 리더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자치조직 리더

에게 기대되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원들 사이의 호혜와 민주적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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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조를 이끌어내고 회원들이 개인의 지위 또는 물질적 이익과 같은 세속적 요인

들보다 더 큰 의미의 공동목적으로부터 행위의 의미를 찾도록 촉진하는 것이 될 것

이다.

주민자치조직 리더의 계승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화하려

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많은 경우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 리더가 바뀌는 경

우 전체 조직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민조직도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정부와 기업과 같은 관료조직들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의 교체의 영향을 완

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조직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화가 미약하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주민자치조직의 경우 리더십이 어느 한 개인에

게 의존하기보다는 쌍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을 주목하고, 일종의 집단리더십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5) 자생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협력적 역량 신장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곳은 자생단체

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곳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생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한 자원 활용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려는 의식적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 한 동네의 자

원을 영합적 게임(zero-sum game)의 대상으로 보느냐 win-win 게임의 대상으로 보느

냐에 따라 주민조직간 경쟁과 갈등의 정도는 달라진다. 자생단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를 통한 상호교환이 모든 조직을 위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고, 그러한 상

호작용은 자기 강화가 되어 미래의 상호작용과 교환에 관여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지

역사회의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주민대표성격을 띤 자치조직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젝

트를 추진할 때 해당 지역의 공식 또는 비공식 결사체 또는 주민조직을 파악하고 이

러한 조직들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려는 노력을 통해 조직간 신뢰와 호혜의식

의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단위의 집합적 역량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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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1) ‘학습형’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 구축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은 주민자치분야에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

기, 자율방재활동 등, 문화여가분야에서 지역문화행사 추진, 전시회, 취미교실, 생활

체육 등, 지역복지분야에서 건강증진, 마을문고, 경로, 탁아, 어린이공부방 등, 주민편

익분야에서 회의장 제공, 알뜰매장 운영, 생활정보제공 등, 시민교육분야에서 평생학

습, 교양강좌, 외국어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진흥분야에서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여러 가지의 공익적 활동이 있다. 그러나 앞서 충청남도 주민자

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2011년~2013년 평균비율을 보면 주민자치 8.0%, 지역복지 

7.2%, 주민편익 1.8%, 시민교육 11.0%, 지역사회 진흥 3.3%, 기타 0.0%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여가프로그램은 68.6%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과 역할 정립 미진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가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센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의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지속성 및 관심 미흡으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전문지

식 및 교육자원 활용 부족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더욱 어렵고,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대상별․목적별로 역량강화 학습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단기성 교육과정(특별강좌 형태)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으나 실제 현장적용 교육프로그램 개설은 저조한 실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에 부합되는 과정 운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실상 리더

그룹에 한정된 경향이 짙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을 통해 예시

적 또는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와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획수립시 예시(안) 제시 등을 통해 프로그램 성격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정을 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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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를 종합적으로 자치센터, 교육센터, 문화센터,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수

행을 위해서는 시설이나 전반적인 여건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시 별도 기준 마련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컴퓨터, 책상, 빔 프로젝

터 등 노후시설 정비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다목적 공간(교육장+전시

실+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모델을 토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강사비 현실화와 관련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교통비 별도 추가 필요하며 교육프로

그램 홍보방안 마련을 통해 주민들이 사전에 인지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

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매체 개발이 필요하다

 2) 주민참여 및 지역특성 반영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대상 수요조사가 우선 되어야 

하나, 현재 여건미비 및 추진역량 부족으로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특히 지역주

민들의 참여에 따른 지역자원 활용 및 유효성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주

민자치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다.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대부

분 기능과 역할에 대해 관 중심 운영체제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은 매우 형식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아직까지 정체성, 참여성, 

주체성, 책임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위원들이 중심이 된 경우를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따라서 지역 내 인적․물적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미진하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고유기능과 역할을 지원하고 

있어 오히려 상호 역할분담이 모호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안

건(의제)작성 및 행·재정 운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고유기능인 심의·의결기능의 

‘형식화’ 초래 및 위원장·분과장·간사 역할 부재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서 프로

그램 운영시 계획-운영-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

하는 경우도 많아 주민학습이 형식적 업무로 전락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를 통한 개선․발전방안의 모색과 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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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무역할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부

분 매해 연초 계획수립의 완료에 따라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중간

수요 발생시에는 적절하고도 기민한 대응이 매우 미약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의 예비비 확보 또는 상‧하반기로 구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매뉴얼(지침)이 필요하며, 이는 지속적으

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관심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세부지침 및 실무

적 집행방식에 대한 참고자료집의 형태나 방식으로 필요하다.

 3) 협의와 조정을 통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충남형’ 주민자치에 부합하도록 교육프로그램 단계적 개편․조정이 필요하고, 지

역 공동체문화 조성의 구심체로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가 요구

되며, 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위원장․분과장․간사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교

육’ 정례화 추진 및 전문컨설팅․외부평가․통합지원으로 ‘선순환 운영모델’ 조기 

구축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 효과중심의 ‘충남형’ 주민자치 유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범적용 후 

분석이 필요하다. 현행 ‘요가·댄스’ 등 인기영합적 프로그램의 ‘졸업제’(3년) 

도입 및 자체적·자율적 ‘학습동아리’ 전환의 의무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 

육성·지역(마을)발전과 관련한 건전 공공프로그램의 전문기관 참여의 개발·발굴

(R&D) 및 시범적용(우수센터↔미진센터) 후, 장·단기적 효과분석 실시가 필요하다. 

타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학습

욕구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에서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

영할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지역대학교 과학기술진흥센터 등과 연계하여 '재미있

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이 필요하다.  참고로 「제주평생교육재능나눔단｣활동과 주

민자치센터 연계를 통해 인문소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과 관련된 부분의 해소가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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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학습을 통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재설계(redesign) 

전담공무원 직무조정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주 ‘주체적 학습역량’ 배양를 강화한

다. 大센터(2명↑)­小센터(1명↓) 담당공무원 ‘전담제’ 지정(2년 근무) 및 인센티브 

적용(한시 운영), 단기순환·기피부서로의 인식타파, 유자격자(평생교육사 등) 배치전

환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위원장․분과장․간사 대상의 정기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시행 

및 추후 평가반영 추진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원 차원의 ‘사무장’ 제도 도입 검토, 추진이 필요

하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보완을 위한 ‘사무장’ 제도의 도입 관련 현행 주민자

치위원장 및 간사는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 중(일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

체사업 추진 관련 유급화 운영 중), 그러나 대다수 주민자치위원회는 실무운영 담당

자(간사)의 상근 유급직 전환을 요구한다. ‘간사’ 역할 미미 및 책임성 확보의 한

계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현행 지속적인 행정지원(대행)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따라

서 급여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실비지원 차원에서 추진 및 ‘사무장’은 

상근직 2인의 교대(교차)근무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정상화 추진을 기대한다.

활성화 정도가 낮은 주민자치센터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주민자치기능 특화프

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저조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초청 컨설팅을 통해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양성한다. 활

성화 정도가 낮은 주민자치센터 육성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결과 자체

평가를 통한 차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반영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로 주민참여와 자치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예컨대 제주시의 경우, 선정방법은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평가 하위인 경우, 선정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체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학습 활동을 통해 이뤄진 다양한 산

물에 대해 전시, 공연 등이 이뤄지거나 평상시 편한 만남의 장소 등이 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에 대한 제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접 센터간 프로그램 조정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별로 장기 지속운영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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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있는 경우(평균 3～4년 지속 운영), 이와 관련하여 자체 조정이 쉽지 않으므로 

그 기준(안)의 마련을 도 차원에서 주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

장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난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학습생과 신규 학습생 간의 수

준 차등화로 과정(강의) 진행시 난이도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 동일과정 반복 운영에 

따라 고정 교육생 발생, 한정된 예산으로 특정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신규과정 개설 

불가 등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장기 지속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완화방안이 필요하

다. 학습동아리로 전환(별도 지원체계를 마련, 운영), 과정의 ‘휴식년제’ 도입, 특

정과정의 장기간 운영시는 ‘졸업제’ 적용, 특정과정 장기 학습생의 경우 의무강사

로 역할 수행(서약서 작성 등)이 해당된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이 긴요하다.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의 

경우, 지속적 관심과 전문성 미흡으로 전문기관의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운영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주민 수요와 욕

구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센

터 방문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교육 프로

그램 운영에 따른 학습생 모집 및 홍보, 타 지역(센터)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5) 民 중심—官 지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체제 전환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내용은 반드시 전문기관 위탁 또는 컨설팅 지원 

포함, 지방자치 관련 연구기관, 전문학회 및 건전한 사회단체 등 전문가를 통한 프로

그램 운영 지도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치역량 강화교육 및 선진 주민자치센터 프

로그램 현장견학 등 실시이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은 해당 읍·

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사업 종료 후 자체 성과평가를 바

탕으로 차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수요자(주민) 포함 객관적 종합평가 및 ‘(가칭)주민교육지원센터’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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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행 센터별 자체평가(만족도 조사)는 ‘자기모순’의 형식화 전락으로 신뢰성 

상실하였다. 따라서 관련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로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하고 연차

별 추세분석과 평가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센터별 유자격자 전담공무원의 확충 및 

주민자치위원회 유급직 상근 간사 확보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 중·장기적으로 도 

차원의 통합적 전담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으로 전문성·경제성·효율성·지속가능성

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도 차원의 연구기관 등과 연계운영으로 프로그램 개발, 현장

조사, 분석평가, 모니터링·컨설팅·코칭 등 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합리적, 효과적인 개편 및 관 지원강화로 생활

현장 기반의 ‘충남형’ 주민자치 조기안착을 기대한다. 충남지역의 정체성·차별성 

및 보유자원 특성을 최대한 활용, 현장기반 주민자치 추진으로 명실공히 ‘민주도-

관지원’ 공동생산(coproduction)체제의 체감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충남형’ 주민

자치 운영모델 구축으로 전국적 차원의 선도․선제․후방(확산)효과를 기대한다. 지역주

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 및 만족도 증대 등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공무원보다는 전임자(지역주민, 주민자치위원) 확보를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주민 수요조사→프로그램 개발→운영→만족도 조사” 등의 단계로 진

행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담 운영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위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체 내 (가

칭)‘사무국’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 가능 유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집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교육정원 과다 등 운영의 획일화를 적용

한다. 신유목민적 특성을 보여주는 현대사회 특성을 감안하여 한 과정당 교육인원을 

최대가 아닌 최소로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성, 욕구충족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같은 강좌이더라도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부합한 강사료, 운영기간 등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여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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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협력적 주민참여의 실질적 확대

급속한 도시화와 전원생활자 이주 등으로 지역주민의 인적구성을 보면 원주민과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적 이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원주민은 이주민을 이방

인으로 이주민은 원주민을 회피하는 등 주민자치의 암적 존재로 사각지대화되고 있

다. 원주민과 이주민간 연대감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주민

자치의 합목적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 주민자치위원의 구성과 향후 구성방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대상과 역할이 

불분명하며,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또는 장애요인의 제거

에 대한 고민을 찾기 어렵다.

다분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 중심이 되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과의 관

계, 또는 행정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찾기 어려우며, 사업위주의 주민

자치회 활동이 강조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형성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주민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성격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특히 천안 원성1동은 초고령화된 지역으로 어르신(18.8%)과 젊은이와 학생과청년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아산 탕정면은 삼성 직원에 대한 내주소가 갖

기 전입운동과 함께 이들과 연대감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예 : 삼성디

스플레이사내 매점 지역 농특산물 장터개장 등). 주민자치회 위원들 선정방식과 관련

하여 어떻게 하면 대표성과 독립성 및 참신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이 필요하다(자생단체와 별개로 마을만들기 등에 관여한 지역사회 활동가 참여 장려, 

여성할당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소수자 또는 취약계층 대표성 등을 고려). 주민자

치회 조직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형별 자원(인력, 공간과 시설, 전문성, 장비, 구성

원들 사적․공적 네트워크, 경제력 등)을 진단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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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내외 갈등예방 및 해소 완화 노력의 지속화

갈등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불균형화된 결과에서 발생한다. 즉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이며 특히 주민자치는 정보의 비대

칭, 불통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시로 대화하고 투명하

게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여야 한다. 어떤 이해갈등 또는 가치갈등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해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해석되고 조정되었으며, 어떠한 관

심사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는가가 불분명하다.

현 시점에서 어떤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공

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단순히 중앙 또는 충남도의 재정지원 때문에 수행하는 사업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주민자치 시범사업

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회와 읍면

동 사무소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며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간의 위화감 요소 사

전에 인지해야 하며 기초의원과 주민자치회간의 갈등은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전원 계승되지 않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며, 수익사업 운영 및 조합운영 시 관리운영원칙 정립 및 회계관리상 투명성

을 확보해야한다. 특히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발생,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이

해관계와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작은 변화도 대단한 것이다’(a little change is 

something)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3) 당면 문제해결(problem-solving)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주민자치센터 도입 13년이 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를 단순 유지·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 행정력을 투입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자

발적 참여와 관심 있는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중점 추진사업들을 추진해야할 구체

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사업을 나열함으로써 사업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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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문제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가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주

민자치사업을 통해 구현하려는 가치들에 대한 담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민자치회

의 비전과 사명을 주민들 스스로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공인·시민사회단체 등 획일적인 인사들이 대부분이

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역량있는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가 시급하며 특

히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자치사업을 선택하고, 사전 학습역량을 높여 자발적 문제해

결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아산 탕정의 경우 삼성의 임원이나 직

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가시키는 방안과 공주 반포의 경우 도예촌 예술인 또는 금

강변 전원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전문직 출신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는 각계각층에서 성별, 

나이 등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구성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혁신적인 발굴(마을기업형, 평생학습형, 지역문제, 특히 점차 증가되고 있

는 다문화 가정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식과 문화가 충돌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풀뿌리 민주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 공동생산(Coproduction) 기반의 상호협력 촉진

누구와 무엇을 두고 어떻게 협력을 촉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기존의 자생단체와의 협력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재적 협력 자원에 

대한 진단과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자치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확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농산물 직판장이나 축제 등의 문화사업 등은 대도시 아파트부녀회나 문

화예술단체 등과 연계,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객 증대와 지역농특산물 판매증진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지역마다 주민정서 및 생활하는 지역환경에 따라 공유하는 가치와 인식이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으나, 이는 지역이나 마을에서 맞춤형 주민자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으로 분출될 것이다. 바로 이점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하나같은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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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위원회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사무소와 시․군․구와 도청간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하

며,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다른 자생조직들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유관단체와 공감대

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공동사업 모색이 필요하며, 개발위원회 등과 연계망

을 구축하여 중장기발전방안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예들들어, 공주 반포면 짱돌만두 

만들기는 가족체험의 단계를 넘어서 이를 공주의 전통 대표음식으로 개발, 농가소득

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 검토해 볼만하며, 계룡산 충현서원은 전통 혼례식장 등으로 

개방, 활용도를 높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연계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도 공유할 때 주민

자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으며, 갈등조정 및 협상, 리더십 향상, 인간관계 개선, 주민

자치 등에 관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가 필요하다.

 5) 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역량 및 지속가능성 확보

각 시·군의 사업을 살펴보면 상당부문은 자녀와 어르신의 안전지킴이 등으로 중

복아이템이 많은 반면,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살린 독창성 있는 사업을 찾아보기 힘

들다. 따라서 충남도내 시·군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살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총괄하여 도내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너

지를 높이는 방안이 아쉽다.

또한, 일회적이고 단편적 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행정지원차원에서 학습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연계 또는 구축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편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과 젊

은 층들에게 문화·여가를 체험기회를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야간에도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예

비 주민자치위원 주민들도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역의 읍․면․동  상항에 

맞는 주민자치 교육, 워크숍,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가 문화 위주의 프

로그램을 지양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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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지역 어르신이 마을공동체의 문제를 자문하는 원

로기구로 상설화되어 있으며 이들의 오랜 경험과 전통을 통해 자치사업의 학습역량

을 높이고 있다(어르신의 경험과 경륜 활용).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욕은 좋으나 사업이 백화점식 나열로 핵심적 사업을 찾

아보기 힘들다.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독창성을 살리

는 사업으로 재구성하여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전통적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

한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

성,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이 지속가능성의 보완적이고 또는 종합적 성격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가능 측면이 현재 전개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지속가능

성에 관한 것이라면 단순히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만 엿볼 수 있지 자원의 확보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주민자치회 외의 지역사회 자산(주민, 다른 주민결사체, 지역공공 또는 준공공기관, 

비즈니스, 물리적 공간, 외부자원 등)에 대한 현실 진단 및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분

석이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및 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둘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이어야 하며, 모두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의존도를 최소화하거나 자립, 갱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

보하기 위한 일부 소득사업을 고려한 생산적 자치기반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의 자

원봉사인력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방안으로 지역 자원봉사단체들과 대학생 등과 

연계 방안 확보가 요구된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참여에서 시작되며 공동체 추진주체

의 적극성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또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이 사업의 지

속성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은 참여의 확장성이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 하며 소통과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 개선이나 육아지원 등 사업의 성격이 정

확하게 설정되어 소통을 통한 공동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

해 사업의 규모 또한 적절히 조절되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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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사업 사업유형

천안시 
원성1동 

천하대안 프로젝트 안전마을형

사람&희망 프로젝트 복지마을형

Making the Story of Maeul 창조마을형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 형제 마을지킴이 운영 안전마을형

의좋은 형제 볏단 나눔 봉사 지역복지형

의좋은 형제 마을 소식지 발간 지역자원형

의좋은 형제 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마을기업형

아산시 
탕정면

목요장터 운영 지역자원형

사랑의 반찬나누기 지역자원형

독거노인 돌봄 안전마을형

탕정 포도넝쿨 터널 조성 도심창조형

논산시 
벌곡면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패인 전개

안전마을형심페소생술 체험 교육

안전관련 단체 위문 격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문화행사

지역복지형

해맞이 행사

이웃돕기 및 경로당 쌀 지원

신생아 출산 장려금 지급

내고장 사랑 운동

독거노인 사랑의 빨래방 운영 및 자연정화 활동

다문화인 가정 만남의 날 행사

다문화어울림형
다문화인 한글교육 학용품 지원

다문화인 친정방문 왕복 항공비 지원

[표 88] 충청남도 주민자치사업의 유형

6) 사업유형별 주민자치사업의 특성화 및 경쟁력 신장

7개 시․군 총 45개 중점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각 사업유형별 주민자

치사업의 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192



다문화인 여서위원과의 모녀 결연

다문화인 활용 언어 교육

대둔산 논산 수락계곡 얼음축제 추진 지역자원형+마을기업형

공주시 
반포면

반포면 소식지 발행
龍테마운영

우리고장 자산현황 조사

내고장 뿌리알기
孝테마운영

안전지키미 운영

짱돌 만두 만들기 체험
창조테마운영

일손 돕기 창구 운영

부여군 
초촌면

4대악 예방 안전지도 제작 안전마을형

고향 어르신 공경 후원

지역복지형어르신 정서 안정 지원

농민 건강센터 운영

문화유산 바로 이해하기 평생교육형

서천군 
서면

녹색성장 그린투어 활동 전개 Clean&Beautiful 서면 

만들기마을미관 개선(벽화조성)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역사회복지안전망 

네트워크 구축사랑의 김치 담그기

꿈나무 공부방 운영
평생교육사업

한글․컴퓨터교실 운영

농산물․특산품 판매소 운영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마케팅단 운영한마음 문화축제 운영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마을’ 단위 시범공동체 발굴‧육성을 위해 

마을리더 양성 및 그룹화,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民-전문가-官 공동협력 

체계의 구축, 단계별 맞춤형 밀착교육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읍‧면‧
동 단위 시범공동체 육성을 위해 시‧군 단위 주민자치 조례 제정 및 위원 재구성으로 

참여‧활동성 제고 및 전문가 1 : 1 컨설팅으로 지역특성별 공동체 운영방안 및 마스

터플랜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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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충청남도에서는 권역단위 시범공동체 선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권역단위 공

동체 유형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각각의 유형에 맞는 적합한 공동체 모델 선

정, 추진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4.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와 현재 규정의 비교 검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화 방안 검토를 위해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

치 및 운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13년 4월부터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정

책과 연관해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위원은 시·군·구 단위 위원선정위

원회에서 지역대표, 일반주민, 직능대표 공개모집 등을 통해 20명 내지 30명 정도 주

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읍·면·동 행

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수탁 업무처리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업무 기능을 수행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점을 고려해 볼 때 다음 표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체

계를 요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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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관련내용

구분 주민자치회 내용

법적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제29조 3항에 근거)

-해당 기초자치단체 조례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

자치회를 구성

위원 

위촉

권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

한 특별법 제29조

시·군·구청장 (현재 특별법상 규정)

(법적 근거 마련의 경우,‘위원선정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단체장이 위원 위촉)

대

표

성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

한 특별법 제27조

해당 읍·면·동 행정구역의 주민으

로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을 위

한 봉사자의 지위

구성

단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

한 특별법 제27조
읍면동 행정구역 내에 설치 

형태

/기

능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로서 의

결 및 집행기관

읍면동 관련사무의 의결, 자문기능 

및 읍면동 관련사무의 위임위탁사무 

수행기관

활동

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

한 특별법 제28조

①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

한 사항 ③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지자

체와

의 

관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

한 

특별법 제27~29조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관, 의견수

렴기관, 위임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위

임위탁기관일 경우 위임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감독기관

의 지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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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제시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적 다양화 모델의 발전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의 주민자치회 모

형들은 지역적 특색 및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모델의 유형을 보면, 지역 복지형, 안전 마을형, 그리고 마을 기업형, 

도심 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이 다양

한 모델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정부는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로서 '지역 복

지형'과 '안전 마을형'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지역 복지형'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복지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에 배분하는 기능에 중점을 둔 모델일 것이다. '지

역 복지형'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의 주민을 발굴, 지역 내 복지자원과 연계

해 최소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유형으로 발전하도

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 마을형'은 지역 내 안전 유해 요소를 지역 스스로 살피고 안전관리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주민안전에 초점을 둔 주민자치회 모델이다. 특히 '안전 마을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악을 척결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치안센터, 학교, 새마을부녀회 등과 연계해 안전 캠페인, 순찰활동 전개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3) 주민자치회의 모델구축을 위한 근린자치공동체의 공통기반 확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모델들은 기능과 역할에 따른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강조한 모델이다. 더구나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안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도

시·농촌지역 전반에 걸친 분산적 운영체제로 주민자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문

제점들을 통합적 운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 4대 사회악의 원천적 근절 및 대응을 위한 근린예방·

대응체계 등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근린생활의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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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복지, 질서유지와 폭력예방 등 총체적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효과적으로 발휘

되는 근린생활 자치공동체로서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네트워크 기반의 주민자

치회 운영체계가 요구된다. 한 읍․면․동  구역의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

를 모두 다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유연한 연결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요구되는데, 시범실시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추

진전략을 동원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의 ‘공통 자치기능 네트워크’를 구축방안을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행정)구를 중심단위로 하여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근린자치 기능 및 생

활안전 네트워크와 의견수렴, 위임위탁의 자치업무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

축·운영 인프라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치기능과 자율사업 추진내용, 현재 주민

에게 제공되는 생활민원 원스톱 지원체계, 그리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민안전 

관련 지도·정보·지표와 방재자원기반 등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운영기반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도시·농촌, 대도시 등에 

지역유형별 운영모델의 개발-테스트-검증-확산과 같은 단계적 추진전략을 적극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주민자치회의 모델들에 

대한 공통적 기반이 되는 통합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의 사전검토, 보완

기존의 주민참여 관련조례의 법적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

미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주민자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들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정립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미래의 주민자치회 

운영체계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주민참여 관련조례와 실제 사례들을 폭 넓

게 검토,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예 : 광산구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12. 4. 10)에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주민주

도, 일상적 참여,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후, 

정책기획에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까지 주민참여 보장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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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역사회 근린자치 및 안전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통기능

주민참여, 주민서비스 등과 연관된 행정부서의 통합운영 체계화 필요하다. 기초자

치단체 수준에서는 여러 단계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주민자치과’와 같이 주민

과 현장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부서를 운영

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조정부서를 통해서 주민자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

문화정책, 도서관운영, 주민복지 서비스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건축허가 관련업

무 등도 다른 유관부서와의 직접적 연계 및 지원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직운영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관 간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에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부서가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체계를 재

편성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수준에서도 시․군․구와 동일하게 주민자치, 

주민참여, 주민협동 등에 관련된 업무들을 총괄하는 국 단위의 부서조직을 운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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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학습놀이방, 주민협동조합, 공공시설

로서의 컴퓨터교실 등 다양한 유관 공공시설 및 복지센터와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재

정적, 전문분야의 업무별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정보와 기술지원 등도 신

속하게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고, 이

를 조정 관할하는 중앙부서로 주민자치공동체 서비스 부서를 국 단위로 설치하여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 : 플로리다 주 템파시(City of Tampa) 근린주민공동체 참여실(Community 

Partnerships & Neighborhood Engagement)은 행정부의 근린서비스국(Neighborhood 

Services Department)으로 시민들에게 근린지역에 관한, 지역개발계획, 인구 현황, 

토지사용계획, 지도, 자치조직 연결지점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업무를 총

괄하고 있음

※ 예 :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의 근린주민공동체 서비스

국(NCS, Department of Neighborhood and Community Services)의 주민자치회와

의 연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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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민공동체 서비스국(NCS)

청소년 업무 성인지원 업무 근린공동체 지원 기타 주민지원

예산, 물자 지원 및 조종 통합, 운영

주민자치센터

정보활용센터

정보교육센터

노인복지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계약’ 등에 관한 보완적 법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주민자치회가 향후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의 하나로 읍․면․동  행정에 대한 위탁 업무(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

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시․군․구 기

초자치단체 간 위탁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민자치회와 자치단체인 공법

인과 행정계약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에 적용 가능한 민간위탁 관련 법령만으로 운

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인과 공공기관 간 발생하게 되는 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행정계약’에 관한 법령 및 운영절차, 법적 관리방안 등에 관계되는 운영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간,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간의 관계에 대해서

는 주로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구매)계약’등 주로 조달분야에 한정된 행정계약 

체계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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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지방분권 추진단계에서 현장수준의 거버넌스 형성이 현안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지

방분권화 추세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구축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의 소통·연대의식이 강조되면서 지역·자치공동체를 토대로 

다양한 참여주체(이해관계자)들과 공동 문제해결의 참여과정이 중시된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자치조직의 주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주민자치조직의 형성과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주민자치조직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가지고 현장기반의 주민조직으

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조직들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개발위원회, 새마을지

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발전협의회, 동호회 등이며, 각각의 주민자치조직은 읍․면․동  

단위에서 조직별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공식적·비공식

으로 지역을 위한 활동을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연구(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는 근린자치의 추진논리 재정립, 

선진국의 추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조사 분석, 그리고 

‘충남형’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1차 연구 내용이 주로 주민자치회 

지원조례(안) 제정,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등으로 근린자치 제도의 활성화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후속연구(2차)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심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전략과제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추진논리 정립, 관련 국내․외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현장사례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충남도정에 대한 정책환류를 통해 

충청남도 자치분권행정 추진의 활력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분

권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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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민참여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청남도에 적합한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

을 제시하고 ‘충남형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논거의 제시를 통해 거버넌스의 

유형별 특징과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주민자치 거버넌스 추진논리를 정립하고 주민자

치 거버넌스 관련 현장사례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거버넌스 현황을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 요인으로 나누어 실태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충

청남도 읍․면․동  근린자치의 실상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현장조사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도시지역(동) 12.6%, 도․농 복합지역(읍) 14.0%, 농어촌지역(면) 21.6%으

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의 주민자치조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주민자치조직의 주요기능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기능이 높은 응답

율을 나타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이용횟수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농어촌지역(면)에서 주 1~2회 11.8%의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농어촌지역에서

의 주민자치센터 이용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의 주

요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분야가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으

로는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의 주체는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생조직, 공무원, 직능

단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사업의 주요사업은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에 대

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민자치교육, 지역복지, 생활환경 개선, 방범 및 생활

안전, 경관 및 미관개선,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자치사업의 주요 요소는 주민

들의 참여의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사업 재능기부활동의 방향

과 효과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조성이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넷째, 주민자치회의 주요유형으로는 지역복지형, 평생교육형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인식으로는 주민자치 업무수행, 자체재원·기부

금 등의 재원조달, 지역대표·일반주민 공개모집 위원선출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

자치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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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부녀회·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직능단체·NGO·시민단체·학교 등과

의 연계가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

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 측면에서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기능에 중점을 두고 주민자치조직 강화를 위해 각종 

직능단체 및 자발적 주민자치조직들이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위원회와 같은 주민대표 성격을 띤 자치조직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

할 때 해당 지역의 공식 또는 비공식 결사체 또는 주민조직을 파악하고 이러한 조직

들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조직간 신뢰와 호혜의식의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단위의 집합적 역량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가 필요하며, 

주민자치센터 주요기능에 따른 운영실적을 토대로 모니터링 및 점검·분석을 실시하

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무역할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주민자치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전문과정 

운영이 긴요하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의 상시학습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의 가장 시급한 사업인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주민

과 마을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기

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마을사업

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누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하며, 행정과 전문가들은 어

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사업결과에서도 마을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방안 수립,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참여에서 시작되며 

공동체 추진주체의 적극성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또한 주민참여프로그램

이 이 사업의 지속성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은 참여의 확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하며 소통과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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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

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철저한 회계관리 및 책임과 함께 자체감사, 

시․군․구 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재정운영은 현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

고 있으므로. 위원선출 방법과 임원회의 등 내부 기관구성 및 위원회 운영방안들의 

논의도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주민교육프

로그램 기능들을 담당하고, 나아가 시․군․구의 사무나 소규모 사업들을 직접 위탁, 수

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기능부여와 관련하여 포괄적 기능부여 

또는 부분적 선택기능 부여 등의 방식이 있는데, 이는 보충성의 논리에 입각하여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향후과제와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의 강화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공동체의 네트워크 조직, 리더십의 상호연계자, 매개자, 지원자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민자치조직의 종류, 성격, 규모, 구성원 수 등 역할의 파악과 방향성을 안내

하는 역할로서의 정책적 지원의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주민자치조직의 강화는 주민

들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체적 방안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주민들이 있으므로 이를 유효적절히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자발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이 지속적으로 마을관련 사무에 참

여하거나 담당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사무를 주민자치조직에 충분히 위

탁하여 그 비용을 주민자치조직의 운영비용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동체의식도 함

양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향후과제와 관련하여, 주민자치 교

육프로그램 유형은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자율방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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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 문화여가분야에서는 지역문화행사 추진, 전시회,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지역

복지분야에서 건강증진, 마을문고, 경로, 탁아, 어린이공부방 등, 주민편익분야에서는 

회의장 제공, 알뜰매장 운영, 생활정보제공 등, 시민교육분야에서 평생학습, 교양강

좌, 외국어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진흥분야에서는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

소년지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공익적 활동이 있으므로,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상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지역특화형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를 통한 개선·발전방안의 모색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무역할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성 및 자치기능 중심의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컨설팅·코칭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사업은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마을에는 주민의 ‘꿈(이상)’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일어나는 ‘변화

(재미)’와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기획으로 실행되는 마을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힘

(체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적 마을은 물적 풍요, 사회구조 평등실현, 지역

주민 간 성숙된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전한 사고의 각성, 그리고 주민과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업들이 어우러져서 성립될 수 있다. 이에 자치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의 정의 

및 지향점, 마을형성에 있어서 사업의 추진주체, 사업의 현장 유효성, 사업의 성과 

유효성, 사업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마을사업들과 마을(지역사회)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들의 성격 및 지향점, 사업성 형성에 있어서의 주민, 기관, 단체의 

협력적 역할의 규정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사업매뉴얼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즉,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마을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누가 

주체적으로 하며, 행정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울러 마을사업을 

통한 수익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사업과정은 물론 사업결과에서도 마을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예컨대 마을 전체를 위

한 마을사업의 성격과 방향성(지향점),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쓰레기, 문화, 체육 등 

광범위한 일상생활 전방에 걸쳐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의 사각지대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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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마을사업, 쓰레기 처리, 골목길 환경미화, 꽃길 가꾸기 

등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조성하는 방안, 학교주변 환경개선, 등하교길 안전 등 

마을의 교육·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사업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가 마을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 마을사업이 마을(지역사회)의 질서와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 마을발전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주민자치형의 마을사업을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 마을사업 과정은 물론 사업결과에서도 마을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마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제도 개선,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 등을 포함하여 이를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천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를 위한 향후과제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방식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시․군․구의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 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들이 자율적으

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구조를 법률 상으

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임의적인 순수자치기구적 성격과 행

정지원적 성격을 모두 갖게 되는데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

회의 재정문제의 지원·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적 성격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러

므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설치단위는 현행 주민자치센터처럼 읍․면․동  차원의 중추

적인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연장선에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주민교육프로그램 기능들을 

담당하고, 나아가 시․군․구의 사무나 소규모사업들을 직접 위탁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기능부여와 관련하여 포괄적 기능부여 또는 부분적 선택기능 

부여 등이 있는데, 이는 보충성 논리에 입각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특별법의 규정상 

주민자치위원들은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선출 방법과 

임원회의 등 내부 기관구성 및 위원회 운영방안들의 논의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지자체 내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의 심의기구나 의사결정

기구에 주민자치회 대표가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선출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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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직선에 준하는 선출방식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주민자치회의 재원은 자체재원, 보조금, 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토록 하며, 주민

자치회는 철저한 회계관리 및 책임과 함께 자체감사, 시․군․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주민자치회 재정운영은 현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관련하여, 자발적 주민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을 토대로 하면서,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자치회 

등이 더욱 큰 역할을 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특정 직능단체도 이익단체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종 직능단체 및 자발적 주민자치조직들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이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 교육,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능단체 중심으로 주민

자치조직의 자문 및 추천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자문과 

추천을 받아 현장서비스를 제공, 실시한다면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서비스 효과를 거

둘 것이며 주민들도 지금보다 자치역량의 효능감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전문과정 운영으로 개편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는 읍․면․동  주민자

치위원회 간사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계별(입문→기초→중급→고급) 기초·필

수지식 이해 및 지식전달 과정으로 재편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정기 학습체계를 구

축해야 하며, 학습자간 상호토론 및 코칭과정을 통해 주제별 해결 및 실천방안 모색

을 실습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상시학습을 인정하

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문가 모니터링 및 평가·컨설팅 

실시가 필수적이며, 주민자치센터 주요기능에 따라 운영실적을 토대로 모니터링 및 

점검·분석을 실시하고, 평가지표 선정에 따른 주요 운영실적 및 관계자 면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관련하여, 사업이 주민의 뜻에 의

해 선정되고, 주민과 마을에 꼭 필요하며, 마을 전체를 위한, 그리고 주민 스스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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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마을에 있는 인재와 경험 및 가용자

산들을 모두 살려서 사업에 임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업과정은 물론 사업결과에서도 마을형성에 지속적

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기획·추진하며, 특히 민원이나 캠페인, 일회성, 

운동성이 아니라 주민자치 영역내 또는 행정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주민과 

마을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종합적

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제도화가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주민자치법’ 관련 조속히 법제를 완비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의지를 역량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에서는 예컨대 

‘주민자치지원조례’등을 실효성 있게 제정,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의 형식적인 역할과는 한 다른 차원으로 높여서,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일대 계기와 추진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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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워크숍 주요내용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자문회의 개최 계획(안)

○ 때 : 2013. 1. 31(목), 10:00 ~ 12:00 

○ 곳 : 충남발전연구원 3층 세미나실

시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0:00 10:10 10´  □ 개회인사 및 참석자 소개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10 10:40 30´
 □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과

제에 대한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 설명  

10:40 10:50 10´ 중 간 휴 식

10:50 11:40 50´

 □ 발전방향 논의

               -가나다순-

 

○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

○ 김덕진 박사(충남대학교)

○ 김찬배 사무관(충남도청)

○ 이준건 박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 배한호 이사(한국자치학회)

진행 : 최병학 박사

11:40 12:00 20´  □ 정리 및 폐회 ※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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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워크숍 개최 계획(안)

 ○ 일시 : 2013. 5. 24(금), 15:00～17:00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진행 : 한국공공행정연구원 김미경 박사

시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5:00 15:10 10´  □ 개 회 사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15:10 15:20 10´  □ 워크숍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연구책임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20 15:40 20´

 □ 주제발표 1

  ○ “현장기반의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향”

     (한국자치학회 배한호 이사)

[사 회 : 최병학]

※ 참석자 토론 병행

15:40 16:00 20´

 □ 주제발표 2

  ○ “주민자치 임파워먼트 사례(제주특별자치도)

      및 충남에의 시사점”

     (제주평생교육진흥원 홍정순 박사)

16:00 16:10 10´  중간 휴식

16:10 16:50 40´

 □ 토론

  ○ 곽현근 교수 

     (대전대학교)

  ○ 김찬배 사무관 

     (충청남도 분권정책담당)

  ○ 이준석 감사 

     (한국사회적기업실천연구회)

  ○ 전오진 박사 

     (호서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16:50 17:00 10´  □ 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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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연구 전문가․실무자 합동 워크숍 개최 계획(안)  

○  때  : 2013. 10. 4(금), 14:00~16:00

○  곳  :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 주관 : 충청남도                         

진행 : 신혜지 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시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05 5´  □ 개 회 사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14:05 14:10 5´  □ 워크숍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연구책임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10 14:25 15´

 □ 각 사업단별 운영현황 개요(요약) 설명

 ○ 천안시 원성1동 : 천하대안 행복도시 프로젝트

 ○ 논산시 벌곡면 : 수락골 어울림한마당/대둔산 수락계곡 

 ○ 아산시 탕정면 : 탕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소통마을 만들기

 ○ 예산군 대흥면 : 의좋은 형제 힐링타운

 ○ 공주시 반포면 : 흙과 짱돌의 계룡산이야기

 ○ 부여군 초촌면 : 초촌면 다랑이 모둠

 ○ 서천군 서  면 : Clean & Beautiful 서면 만들기

[좌 장 : 최병학]

※ 컨설팅 내용

   (예시)

- 사업추진 개요

- 운영실태 현황

 ▫주민참여 측면

 ▫갈등해소 측면

 ▫문제해결 측면

 ▫협력촉진 측면

 ▫학습역량 측면

 ▫지속가능 측면

- 문제점 도출

- 개선방안

- 정책건의

14:25 14:30 5´  중간 휴식

14:30 15:50 80´

 □ 토 론                                     (가나다 순)

 ○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부)

 ○ 박연석 박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이사)

 ○ 배한호 이사(한국자치학회)

 ○ 신기원 교수(신성대학교 복지행정과)

 ○ 양금봉 의원(서천군의회 총무위원장)

 ○ 이준건 박사(한국갈등관리학회 부회장)

 ○ 이태규 사무관(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분권정책담당)   

 ○ 홍정순 박사(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 금산군 자치행정과 장인선, 신호진 주무관 참관)

15:50 16:00 10´  □ 종합토론 및 정리

16:00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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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론, 지방자치분야 전략과제｣2차 위크숍 개최계획(안)  

 ○ 일시 : 2013. 12. 2(월), 16:00~18:00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시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6:00 16:10 10´  □ 개 회 사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16:10 16:20 10´  □ 워크숍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20 16:40 20´

 □ 주제발표 1

 ○ “충청남도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모형과 전략”

    (대전대학교 안성호․곽현근 교수)

[사 회 : 최병학]

※ 참석자 

토론 병행

16:40 17:00 20´

 □ 주제발표 2

 ○ “21세기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축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

17:00 17:10 10´  중간 휴식

17:10 17:50 40´

 □ 토 론

 ○ 권선필 교수(목원대학교) 

 ○ 김필두 박사(지방행정연구원) 

 ○ 길병옥 교수(충남대학교)  

 ○ 최영출 교수(충북대학교) 

 ○ 김갑연 국장(충청남도 안전자치행정국)

 ○ 권혁술 정책특별보좌관(충청남도) 

주 민

자치

분권

17:50 18:00 10´  □ 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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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설문조사지

    ※ 설문조사 실시 (2013. 6.  14 ～ 2012. 6.  21)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의견조사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화 추세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면서 지역·자치공동체를 토대로 다양한 참

여주체(이해관계자)들과 공동 문제해결의 참여과정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주

민자치회 등으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충남형’주민자치 거버넌스 추진구도를 모

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의견조사는 2013년도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할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

이며, 무기명 방식으로 통계처리하여 오로지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계획이오니, 바쁘시

더라도 부디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3. 6.

충남발전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 최병학 박사, TEL. (041) 840-1230, FAX. (041) 840-1239

  ▶ 연  락  처 : 신혜지 연구원, TEL. (041) 840-1232,                                   

e-mail. shj1223@cdi.re.kr

 ※  다음 문항 중 평소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하나의 답을 골라 ○ 또는 ∨표를 

     해주십시오. 일부 문항 중에는 간략하게 기입하는 경우(기타 란)가 있으니, 

     반드시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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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민자치조직｣에 관한 문항입니다.

    ▶ 주민자치 조직이란, 지역사회 단위에서 비공식적, 공식적 특성을 내포하면

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수행

1.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조직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행정조직과의 연결    ②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         ③ 주민자치센터 운영   

④ 마을만들기 추진      ⑤ 마을정화      ⑥ 번영회 및 축제      ⑦ 기타(            )

3. 귀하께서는 현재 가장 활성화된 주민자치조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부녀회          ② 반상회      ③ 개발위원회       ④ 영농회     ⑤ 작목반 

⑥ 주민자치위원회  ⑦ 협의회      ⑧ 기타(                    )

4. 귀하께서는 거버넌스(협력체계) 측면에서 주민자치조직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친밀권역 형성 ② 자발적 주민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 ③ 다양한 지역자원의 활용 

④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형성      ⑤ 주민참여 촉진     ⑥ 기타(                 )

5. 충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협력체계)를 위한 주민자치 

조직의 어떠한 역할과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민자치조직의 행정사무 위탁 수행     ② 주민자치조직의 자문 및 위원 추천의 제도화

③ 참여와 소통기반의 강화             ④ 마을공동체 형성의 촉매제 역할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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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에 관한 문항입니다.

  ▶ 주민자치센터 또는 각종 주민 자치조직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여러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6. 귀하의 주민자치센터 이용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2~3회  ④ 연 2~3회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7.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주민자치 분야   ② 문화여가 분야      ③ 지역복지 분야    ④ 주민편익 분야  

⑤ 시민교육 분야   ⑥ 지역사회진흥 분야  ⑦ 기타(                           )

8. 귀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자치위원의 대표성과 구성  ② 자치활동의 기반과 내용  ③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 ④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조직과 연계 미흡  ⑤ 기타(                  )

9.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    )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기준 및 권한 강화   ②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교육의 활성화 

③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공동체 형성프로그램 운영   ④ 주민과 민간단체(NGO)의

 적극적 참여  ⑤ 기타(                               )

10.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중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민자치 이해, 자치역량 함양  ② 목표 및 성과관리  ③ 핵심가치 공유, 전략적 기획

④ 신뢰형성 커뮤니케이션, 소통능력 향상     ⑤ 갈등관리, 비전 제시 및 지도역량 강화  

⑥ 기타(                          )

11. 귀하는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얻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역발전계획수립 동참  ② 지역의 문제해결역량 강화 ③ 학습과 고용 연계체제 구축 

④ 지역자원 활용극대화    ⑤ 경쟁력 있는 지역 조성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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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민자치사업｣ 에 관한 문항입니다.

  ▶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조직이 주축이 되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직능단체, 주민자생조직, 자원봉사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 서로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

12.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사업의 주된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민  ② 직능단체  ③ 공무원  ④ 주민자치(위원)회  ⑤ 주민자생조직 ⑥ 기타(        )

13.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사업 분야 중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    )

 ① 생활환경 개선    ②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  ③ 주민자치교육   ④ 마을축제   

 ⑤ 방범 및 생활안전 ⑥ 경관 및 미관개선         ⑦ 지역복지       ⑧ 기타(            )

14. 귀하는 주민자치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민의 역량 미흡   ② 재정 부족    ③ 공무원의 역량 미흡   ④ 법·제도의 미비

  ⑤ 단체장 관심 결여   ⑥ 시·군의 지원 미약   ⑦ 기타(                         )

15.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추진 리더십       ② 네트워크 형성             ③ 주민들의 참여의지

  ④ 교육              ⑤ 지원체제                  ⑥ 기타(                    )

16.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사업의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정부․지자체 지원   ② 예산확보   ③ 정보제공      ④ 주민참여   ⑤ 정체성 확립 

  ⑥ 홍보      ⑦ 차별화된 프로그램  ⑧ 평가 및 환류  ⑨ 기타(                   )

17.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사업에서 재능기부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홍보마케팅        ②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조성  

 ③ 개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능환원 추진    ④ 학습-일-삶의 질 제고의 선순환적 기반 구축

 ⑤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실천 강화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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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민자치회｣ 에 관한 문항입니다.
    ▶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대표성, 자치역량의 부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주민 스스로가 중심 역할을 하는 
자치제도로 개편, 지방정책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책
임지기 위해 운영하는 자치제도

18.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19.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의 실시 유형 중 귀하의 지역에 어떤 유형이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안전마을형   ② 지역복지형    ③ 마을기업형        ④ 도심창조형

 ⑤ 지역자원형   ⑥ 평생교육형    ⑦ 다문화 어울림형   ⑧ 기타(                      )

20.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 중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민자치 업무수행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 위촉  ③ 자체재원, 기부금 등의 재원조달 

 ④ 지역대표, 일반주민 공개모집 위원 선출 ⑤ 위탁업무 수행 ⑥ 기타(                   )

21. 귀하는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자체재원 및 기부금 충당으로 인한 재원조달의 한계      ② 의사결정권의 부재

  ③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으로 인한 선거용 전락 가능성       ④ 소통 및 합의기반 부족 

  ⑤ 기타(                                         )

22.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의 거버넌스(협력체계 구축)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

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용      ② 부녀회, 영농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③ 직능단체, NGO, 시민단체, 학교 등과의 연계    ④ 지역 내 기업, 민간기관과의 협력 

  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⑥ 기타(                           ) 

23. 귀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② 사전 충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③ 지역 의견 반영        ④ 시범사업 실시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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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응답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24.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자   ② 여자

25. 귀하의 연령은? (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6. 귀하의 최종학력은? (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⑤ 기타

27. 귀하의 거주지는? (   )

 ① 도시지역(동지역) ② 도농복합지역(읍지역) ③ 농어촌지역(면지역) ④ 기타(        )  

28. 귀하의 거주기간은? (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⑥ 조상대대로

29. 귀하의 직업은? (   )

  ① 농업(임업 포함) ② 상업․서비스업                     ③ 회사원

  ④ 전문직                          ⑤ 시민․사회단체                     ⑥ 공무원

  ⑦ 주부                            ⑧ 기타(                   )

30. 귀하가 해당하는 소속은? (   )  ※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주민자치위원      ② 읍·면·동  번영회      ③ 마을부녀회         ④ 청년회

  ⑤ 통․리장협의회      ⑥ 일반 주민           ⑦ 기타(                      )

Ⅵ.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충남형 주민자치’구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나 소견이 

있으시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에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28



 <붙임자료 3> 주민자치 임파워먼트 제주지역 사례 및 충남에의 시사점

              (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워크숍,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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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9호, 2013.5.28, 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

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

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

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2.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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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

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 종

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지방

자치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분권 

 제1절 지방분권의 기본원칙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

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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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8조(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

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

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

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

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

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

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

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

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

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

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

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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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

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

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

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

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도

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

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며,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

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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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

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

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 인사교류

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

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

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

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

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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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과제 

제18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제19조(과소 구의 통합)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특별

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제20조(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등) 위원회

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①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위원회

는 이 법에 따른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

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시·군·구의 개편) ①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

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

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

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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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

닌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제24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

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

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안전행

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

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

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

민투표법｣을 적용한다.

제25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

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

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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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제25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

의·의결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통

합추진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

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

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

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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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30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

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

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

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

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

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의

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제3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

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

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

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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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

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

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

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

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

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기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

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

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

여야 한다.

제36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

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

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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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에서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9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

여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른다. 다만,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 전

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용되던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

  ③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같은 법 제5

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도 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인하

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부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

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

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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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

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

립 계획의 승인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

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의 제출

  8.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

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9.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

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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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

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

분되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

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

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

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

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제4장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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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

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

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

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

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제45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

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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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실

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법

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

단체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국회의 입법조치) 국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존

중하여야 한다.

제5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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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829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례) ①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

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35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

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

제4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분권촉

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지원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종전의 두 

위원회의 남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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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5>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세미나(2013. 11. 20) 주제발표(일어판)

▸ 주제발표 1. 일본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커뮤니티․비즈니스 측면에서

다카마 히로후미(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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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2 : 근린기반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구축과제

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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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6>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시

1. 주민자치위원 교육과정

(1) 입문과정

□ 교육목표

 ◊ 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마을 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행

 ◊ 주민자치회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이해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8시간(4H × 2일)

□ 교육내용

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방법

1일차

1강 120 주민자치의 이해

- 마을이 가지는 의미- 가능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주민자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마을의 주인 되기- 마을의 일을 주민스스로 해야하는 이유와 당위성- 주민자치와 관련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강의

2강 120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 주민자치위원은 누구이며, 누가 되어야 하는가?- 주민자치위원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 분임 발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하는 주된 일 : 마을강좌/마을사업/마을행사 등- 마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마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할 일은무엇인가?- 시․군, 읍면동의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해: 회의의사진행,토론방법, 주요 논의사항   

강의브레인,라이팅

2일차

3강 120 주민자치 성공 및 실패 사례

- 외국의 우수 사례 및 시사점 : 주민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국내의 우수 사례 및 시사점 : 주민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국내의 실패 사례 및 시사점 : 마을만들기 사업

강의,토론,브레인,라이팅

4강 12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진행 기법- 월례회의의 주제 및 과제 설정 및 토의- 분과위원회의 과제 설정 및 토론- 주민자치위원간의 의사소통- 시․군, 읍면동 과의 소통- 지역사회 주민단체 등과 협력

동영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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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상과정

□ 교육목표

 ◊ 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행

 ◊ 주민자치회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이해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12시간(4H × 3일)
□ 교육내용

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방법

1일차

1강 120 주민공동체의 이해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주민공동체의 의미- 충남에서 가능한 주민공동체 구축방법- 우리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 필요한점- 마을의 주인 되기- 마을의 일을 주민스스로 해야하는 이유와 당위성- 주민자치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의 활용방안

2강 120 마을강좌 실무 및 사례

- 충남 시․군, 읍면동에서 필요한 강좌의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강좌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 조사- 강좌의 채택 및 강사의 섭외- 수강생의 확보방안- 강좌의 운영- 수강생의 사후 관리 방안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2일차 3강 240 마을사업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필요한 마을사업의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사업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조사- 마을 자산(유형/무형/인적자산) 조사- 주민의견 조사- 마을사업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및 참여 유도방안-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3·일차

4강 120 마을행사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할 수 있는 마을 행사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행사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조사- 마을 자산 및 주민의견 조사- 마을행사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및 참여 유도방안- 마을 행사 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5강 120 주민사업 추진 실무

- 주민의 특성 파악- 마을의 특성 파악- 주민사업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사업예산의 확보- 시․군, 읍면동과의 소통-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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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과정

□ 교육목표

  ◊ 변화하는 마을과 자치관련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의 한계와 가능성

  ◊ 주민자치사업(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이해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12시간(4H × 3일)

□ 교육내용

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방법

1일차

1강 120 마을공동체의 이해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주민공동체의 의미- 충남에서 가능한 주민공동체 구축방법- 우리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기위하여 필요한것- 마을의 주인 되기-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의 활용방안

2강 120 마을자산
- 마을의 특성 분석 방법-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조사방법- 우수사례 분석- 우리마을 자산조사 결과발표: 분임별 

2일차 3강 240 주민자산
- 주민자산의 개념과 유형- 주민자산의 조사 방법- 주민자산의 네트워킹- 우수사례 분석- 우리 마을 자산조사 결과발표: 분임별 

3일차 4강 240 자산과 사업
- 자산의 분류: 유형/무형/인적자산- 자산을 활용한 마을사업선정 방법 - 우수사례 분석- 우리마을 사업선정 결과발표: 분임별 

4일차

5강 120 마을공동체 구축 전략

- 지역사회단체 조사- 지역사회 단체간의 네트워킹 방법- 마을만들기 사업에의 활용방안- 우수사례 분석- 우리 마을공동체 구축결과발표: 분임별 

6강 120
마을공동체구축 추진 실무

- 지역사회단체 대표 모임 만들기- 지역사회단체간의 역할 분담- 계획서 발표: 분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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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교육과정 

□ 교육목표
 ◊ 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기획과 운영 역량 
 ◊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에 필요한 실무 기획능력 향상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16시간(4H × 4일)
□ 교육내용

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일차
1강 120 주민자치의 이해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충남에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충남에서 주민자치를 통하여 얻을수 있는것- 마을의 주인 되기- 마을의 일을 주민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주민자치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2강 120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역할 - 위원회 회의 운영 기법- 자치위원간, 공무원-자치위원간 소통 

2일차

3강 120 마을강좌 실무 
및 사례

- 충남 시․군, 읍면동에서 필요한 강좌의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강좌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 조사- 강좌의 채택 및 강사의 섭외  - 강좌의 운영- 수강생의 확보방안  - 수강생의 사후 관리 방안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4강 120 마을사업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필요한 마을사업의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사업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조사- 마을 자산(유형/무형/인적자산) 조사- 주민의견 조사  - 마을사업 확정 및 실행계획수립- 주민동의 확보 및 참여 유도방안-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3일차

5강 120 마을행사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할 수 있는 마을 행사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행사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조사  - 마을 자산 및 주민의견 조사- 마을행사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및 참여 유도방안- 마을 행사 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6강 70 성공적인 

회의진행 방법
- 회의 진행 사회 기법- 토론의 중재 및 결론 맺기- 브레인 스토밍 - 회의록 작성법  

7강 70 커뮤니케이션
- 의사 소통의 기본 개념- 시․군, 읍면동과의 의사 소통- 주민자치위원과의 의사 소통- 주민과의 의사소통 -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

4일차

8강 70 주민 심리학 - 주민 심리의 특성  -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 - 마을사업에의 주민참여 유도 방법
9강 70 마을 경영학 - 마을의 특성 파악 - 마을의 자산 조사 및 분석- 자산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하고 싶은 마을사업 찾기: 분임별 발표 
10강 80

주민자치
위원회 간사 

실무
- 위원회 회의 운영 기법- 자치위원간, 공무원     -자치위원간 소통 - 회의록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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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자치위원장 교육과정

(1) 입문과정

□ 교육목표

    ◊ 주민자치위원장의 위상과 기본적인 역할 이해  

    ◊ 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총괄 관리능력 함양 

    ◊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12시간(4H × 3일)

□ 교육내용

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
일
차

1강 120 주민공동체의 
이해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주민공동체의 의미- 충남에서 가능한 주민공동체 구축방법- 우리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기위하여 필요한 것- 마을의 주인 되기-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의 활용방안

2강 120 마을행사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할 수 있는 마을 행사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행사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조사- 마을 자산 및 주민의견 조사- 마을행사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및 참여 유도방안- 마을 행사 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2
일
차

3강 80 마을사업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필요한 마을사업의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사업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조사 - 주민의견 조사- 마을 자산(유형/무형/인적자산) 조사- 마을사업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및 참여 유도방안-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4강 80 마을강좌 실무 
및 사례

- 충남 시․군, 읍면동에서 필요한 강좌의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강좌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 조사- 강좌의 채택 및 강사의 섭외- 수강생의 확보방안- 강좌의 운영 - 수강생의 사후 관리 방안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5강 90 마을공동체 

형성 - 마을공동체의 의미 - 마을공동체의 형성 과정-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3
일
차

6강 80 주민공동체 
형성 - 주민공동체의 의미 - 주민공동체의 형성 과정-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7강 80 공동체와 리더
- 리더의 유형 분류- 나는 어떤 유형의 리더일까: 발표/토론 - 마을 어른으로서의 리더십-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리더십 

8강 70 주민경영 실무 - 주민의 의미  - 주민공동체의 형성방법-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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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상과정

□ 교육목표

 ◊ 주민자치위원장의 위상과 기본적인 역할 이해  

 ◊ 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총괄 관리능력 함양 

 ◊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12시간(4H × 3일)

□ 교육내용

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일차

1강 120 주민공동체의 
이해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주민공동체의 의미- 충남에서 가능한 주민공동체 구축방법- 우리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기위하여 필요한 것- 마을의 주인 되기-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의 활용방안

2강 120 마을행사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할 수 있는 마을 행사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행사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조사- 마을 자산 및 주민의견 조사- 마을행사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및 참여 유도방안- 마을 행사 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2일차

3강 80 마을사업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필요한 마을사업의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사업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조사- 마을 자산(유형/무형/인적자산) 조사- 주민의견 조사- 마을사업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및 참여 유도방안-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4강 80 마을강좌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필요한 강좌의 유형- 대도시 유사 마을강좌 운영사례 분석- 마을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 조사- 강좌의 채택 및 강사의 섭외- 수강생의 확보방안- 강좌의 운영 - 수강생의 사후 관리 방안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5강 90 마을공동체 

형성 - 마을공동체의 의미 - 마을공동체의 형성 과정-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3일차

6강 80 주민공동체 
형성 - 주민공동체의 의미 - 주민공동체의 형성 과정-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7강 80 공동체와 
리더

- 리더의 유형 분류- 나는 어떤 유형의 리더일까: 발표/토론 - 마을 어른으로서의 리더십-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리더십 
8강 70 주민경영 

실무 - 주민의 의미 - 주민공동체의 형성방법-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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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과정

□ 교육목표

  ◊ 주민자치위원장의 위상과 기본적인 역할 이해  

  ◊ 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총괄 관리능력 함양 
  ◊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12시간(4H × 3일)

□ 교육내용

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2교시 120
마을

공동체의 
이해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 마을공동체의 의미
- 충남에서 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방법
- 우리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기위하여 필요한 
것
- 마을의 주인 되기
-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
성
-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의 활용방안

강의

5교시 120 마을행사 
성공전략

- 마을 특성 분석 및 주민욕구 조사
- 마을사업의 선정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주민참여 확보 방법

3교시 80 마을강좌 
성공전략

- 마을 특성 분석 및 주민욕구 조사
- 강좌의 선정과 강사 섭외
- 수강생의 관리 기법

4교시 80 마을사업 
성공전략

- 마을 특성 분석 및 주민욕구 조사
- 마을사업의 선정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주민참여 확보 방법

6교시 80 공동체 
사례 연구

- 공동체의 개념 이해
- 국내외 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
-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7교시 80 공동체 
개발 전략

- 마을 특성 분석
- 지역사회단체의 조사
- 지역사회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8교시 70 마을 
어른학

- 마을어른의 의미와 중요성
- 마을 어른의 역할

9교시 60 마을 경영 
실무

- 주민의 의미
- 주민공동체의 형성방법
-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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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강 80 주민자치 정책개론
- 주민자치정책의 개념
- 국가의 주민자치정책 방향
- 충남의 주민자치정책

강의

2강 120 마을사업 실무 및 
사례

- 충남에서 필요한 마을사업의 유형
- 대도시 유사 마을사업 운영사례 분석
- 마을의 특성 조사
- 마을 자산(유형/무형/인적자산) 조사
- 주민의견 조사
- 마을사업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 주민동의 확보 및 참여 유도방안
-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 사례발표 및 토론 : 분임별 

강의
토론

3강 70 주민과 마을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토론
- 충남에서 주민이 가지는 의미: 토론
- 공동체 형성 주체로서의 주민
- 공동체안에서의 주민의 역할

강의
토론

4강 90 주민자치 지원정책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 국가 및 충남의 지원 정책 동영상

4) 주민자치 정책과정

(1) 자치구 과장/동장 과정 

□ 교육목표

  ◊ 자치의 최신동향과 과제에 대한 이해 

  ◊ 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지원 및 관리능력 함양 

  ◊ 주민자치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지원 능력 함양

  ◊ 주민자치담당공무원으로서의 리더십 및 소통 능력 함양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6시간(6H × 1일)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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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강 30 자치뉴스
- 주민자치의 새로운 경향
- 주민자치 우수 사례
-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동 동향

강의
토론

2강 90 주민자치 정책개론
- 주민자치정책의 개념
- 국가의 주민자치정책 방향
- 충남의 주민자치정책

강의

3강 90 주민자치 토론
(실태 및 발전방향)

- 사례발표
- 토론

강의
토론

4강 90 자치 특강 - 명사특강 강의

5강 30 자치뉴스
- 주민자치의 새로운 경향
- 주민자치 우수 사례
-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동 동향

강의
토론

6강 60 마을강좌의 정책
- 마을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 조사
- 유사 강좌 운영사례 분석
- 강좌의 채택 및 강사의 섭외
- 강좌의 운영
- 수강생의 사후 관리 방안 

강의
토론

7강 60 마을사업의 정책
- 마을의 특성 조사
- 마을 자산(유형/무형/인적자산) 조사
- 주민의견 조사
- 마을사업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강의
토론

8강 60 마을행사의 정책
- 마을의 특성 조사
- 마을 자산 및 주민의견 조사
- 마을행사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 마을 행사 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강의
토론

9강 90 자치 특강 - 명사 특강 강의
토론

4) 주민자치 정책과정

(2) 시 팀장/담당 과정 

□ 교육목표

 ◊ 자치의 최신동향과 과제에 대한 이해 

 ◊ 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지원 및 관리능력 함양 

 ◊ 주민자치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지원 능력 함양

 ◊ 주민자치담당공무원으로서의 리더십 및 소통 능력 함양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25시간(5H × 5일)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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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0강 30 자치뉴스
- 주민자치의 새로운 경향
- 주민자치 우수 사례
-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동 동향

강의

11강 90 주민정책
- 주민의 의미
- 주민공동체의 형성방법
-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강의
실습

12강 90 마을정책
- 마을의 의미
- 마을공동체의 형성
-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강의
실습

13강 90 자치특강 - 명사특강 강의

14강 30 자치뉴스
- 주민자치의 새로운 경향
- 주민자치 우수 사례
-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동 동향

강의

15강 90 마을공동체구축정책
- 마을 특성 분석
- 지역사회단체의 조사
- 지역사회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강의
토론

16강 90 공동체 구축 정책 
토론

- 공동체의 개념 이해
- 국내외 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
-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강의
토론

17강 90 자치 특강 - 명사특강 강의

18강 30 자치뉴스
- 주민자치의 새로운 경향
- 주민자치 우수 사례
-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동 동향

강의

19강 90 주민자치위원회 
정책

-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
- 주민자치위원의 선발
- 주민자치사업의 선정과 운영 

강의
토론

20강 90 주민자치지원  
실무정책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 국가 및 충남의 지원 정책 강의

21강 90 주민자치 실무 정책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시책방향
-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방향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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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강 120 주민자치 정책개론
- 주민자치정책의 개념
- 국가의 주민자치정책 방향
- 충남의 주민자치정책

강의

2강 120 마을강좌의 정책
- 마을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 조사
- 유사 강좌 운영사례 분석
- 강좌의 채택 및 강사의 섭외
- 강좌의 운영
- 수강생의 사후 관리 방안 

강의

3강 90 마을사업의 정책
- 마을의 특성 조사
- 마을 자산(유형/무형/인적자산) 조사
- 주민의견 조사
- 마을사업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강의
사례분석

4강 90 마을행사의 정책
- 마을의 특성 조사
- 마을 자산 및 주민의견 조사
- 마을행사의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 마을 행사 결과 보고 및 환류방법 

강의
사례분석

5강 60 주민정책
- 주민의 의미
- 주민공동체의 형성방법
-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동영상
토론

6강 80 마을정책
- 마을의 의미
- 마을공동체의 형성
-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강의
실습

7강 80 공동체구축 전략
 공동체의 개념 이해
- 국내외 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
-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강의 
사례분석

실습
8강 80 주민자치지원 

행정실무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 국가 및 충남의 지원 정책 강의

4) 주민자치 정책과정

(3) 읍면동 팀장/담당 과정

□ 교육목표

 ◊ 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이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 지원을 위한 실무능력 함양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12시간(4H × 3일)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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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강 120 우리 마을과 주민자치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충남에서 가능한 우리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충남에서 주민자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마을의 주인 되기-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야하는 이유와 당위성-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강의

2강 120 마을과 교육
-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의 의의- 주민자치센터 교육의 정체성- 주민자치교육은 무엇?- 주민을 위한 교육은 어떤 것?

강의

3강 80 마을강좌개발팀의 구성
- 혼자하기에는 한계가~   누구와 같이 개발할 것인가?- 개발팀구성의 원리와 전략 강의

4강 80 마을강좌의 기획(1)
- 우리기관 프로그램분석하기- 유사기관 프로그램분석하기- 사회트렌드 분석하기

강의사례분석
5강 80  마을강좌의 기획(2)

- 주민요구조사- 교육과정(아이템) 결정- 교육목적설설- 교육내용개발하기
강의사례분석

6강 120 마을강좌의 편성
- 마을강좌의 편성- 강사섭외- 교재 개발하기 강의

7강 120 마을강좌의 홍보
- 마을강좌의 홍보대상- 홍보처 물색하기 - 홍보물 개발하기 -홍보방법 결정하기

강의

8강 120 마을강좌의 운영
- 학습환경 점검하기- 강사의 지원과 관리- 학습자의 지원 강의

9강 120 마을강좌 평가 - 학습자만족도 조사하기- 학업성취도 검사하기- 교육성과 분석하기 강의

10강 80 마을강좌소요예산관리
- 수입/수강료결정하기- 지출/강사료 결정하기- 예산관리 원칙과 실무 강의

11강 100 프로그램개발계획서 작성 - 프로그램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익히기 과제부여
13강 60 프로그램 개발과제 발표 - 상호평가- 의견보태주기 발표

5) 전문가 과정

(1) 마을강좌 과정 

□ 교육목표

 ◊ 마을강좌의 기획에 관한 지식, 능력,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한 마을사업기획역량 배양  

 ◊ 마을강좌의 기획과 운영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실무 기획능력 향상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30시간(5H × 6일)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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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2강 120 우리 마을과 주민자치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충남에서 가능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충남에서 주민자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마을의 주인 되기-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강의

3강 120 마을사업의 기획과 사업단의 구성
- 마을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마을사업의 과정의 이해- 마을사업의 기획과 계획 - 마을사업의 구성과 역할

강의

4강 120 마을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조사(1)
- 마을의 특성 분석- 주민의견조사- 주민의견 조사 방법 강의

5강 120 마을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조사(2)

- 마을의 유형자산조사  - 마을의 무형자산조사 -마을의 인적자원조사- 우리마을 자산조사 발표: 사례발표 및 토론  -마을사업의 선정

강의,사례분석

6강 120 마을사업의 선정
- 마을사업 실행전략- 인적자원 확보 전략- 물적 자원확보 하기- 마을사업실행력 확보하기- 우리마을 사업선정 하기: 사례발표 및 토론 

강의,사례분석

7강 120 마을자치 활성화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역사회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의

8강 120 마을사업의 운영
- 사업환경 점검하기- 강사의 지원과 관리- 학습자의 지원 강의

9강 120 마을사업 평가 - 좋은 마을 사업의 기준- 마을사업의 투입 및 성과 평가- 마을사업 만족도 분석 강의

10강 80 마을사업비의 관리
- 마을사업비의 산출- 마을사업자원 마련하기- 예산관리원칙과 실무 강의

11강 100 마을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연습 강의
12강 60 마을사업계획서 개발과제 발표 - 상호평가- 의견보태주기 발표

5) 전문가 과정

(2) 마을사업 과정  

□ 교육목표

 ◊ 마을사업의 기획에 관한 지식, 능력,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한 마을사업기획역량 배양  

 ◊ 마을사업의 발굴과 운영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실무 능력 향상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30시간(5H × 6일)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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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강 120 우리 마을과 주민자치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충남에서 가능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충남에서 주민자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마을의 주인 되기-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강의

2강 120
마을행사 만들기를 위한 마음 열기(teamwork)

- 마을행사의 의의- 마을행사의 종류와 사례-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음열기 강의

3강 80 마을행사란? 마을행사를 왜 하여야 하는가?
- 마을행사의 의미- 마을행사와 지역사회 통합- 마을 행사와 지역사회역량개발 강의

4강 80 마을행사와 지역 공동체 - 마을행사를 통한 도시공동체 구축- 마을행사를 통한 공동체구축 전략 강의,사례분석
5강 80 마을행사의 성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 마을행사를 위한 지역조사- 지역네트워크의 구축- 네트워크를 통한 행사자원 동원하기
강의,사례분석

6강 80 마을행사사례연구 - 마을행사 성공사례- 마을행사 실패사례 강의, 사례분석
7강 80 마을행사 컨셉  - 마을행사의 컨셉 정하기- 마을행사의 목적설정- 마을행사를 위한 스토리텔링 강의

8강 80 마을행사의 기획 - 마을행사의 기획- 마을행사의 계획- 마을행사의 실행계획 강의
9강 80 마을행사의 홍보  - 마을행사의 홍보전략- 홍보방법별 사례 강의,사례분석
10강 80 마을행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확보 

- 재정과 물적 자원 확보- 인적자원 확보- 자원봉사자의 확보 강의
11강 80 마을행사 준비점검과 운영 - 체크리스트 작성- 운영매뉴얼 작성 강의,실습
12강 120 마을행사기획 연습1 - 마을행사 기획서 작성 실제 강의,실습
13강 120 마을행사기획연습 2 - 기획서 발표 및 평가 발표

5) 전문가 과정

(3) 마을행사 과정  

□ 교육목표

  ◊ 마을행사의 기획에 관한 지식, 능력,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획역량 배양  

  ◊ 마을 행사의 기획과 운영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실무 기획능력 향상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30시간(5H × 6일)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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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강 100 주민자치의 
이해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 충남에서 가능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 충남에서 주민자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 마을의 주인 되기
- 마을의 일을 주민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강의

2강 120
주민자치
위원의 
소통과 
리더십

- 리더십의 유형
- 나는 어떤 유형일까: 발표와 토론
- 지역사회 리더로서 하고 싶은 일: 발표와 토론
- 주민자치위원에게 요구되는 서번트 리더십
- 주민자치위원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말하기, 설득)

강의
토론

3강 100
주민자치
위원의
 미션과 

역할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일
  : 발표와 토론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향후 하고 싶은 일
  : 발표와 토론
- 주민자치위원의 기본적인 역할
- 마을강좌/마을사업/마을행사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강의
토론 

브레인
라이팅

4강 120 주민자치 
우수사례

- 국내 우수사례
- 외국 우수사례
- 토론

동영상
토론

6) 예비자치위원과정

(1) 마을주인되기 과정  

□ 교육목표

 ◊ 마을주인으로서의 필요한 기초역량 확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성격 이해

   ◊ 마을주민으로서의 마인드 확보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30시간(5H × 6일)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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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1강 120
주민자치
의 이해

- 충남에서 마을이 가지는 의미
- 충남에서 가능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 충남에서 주민자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 마을의 주인 되기
-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충남의 시책방향

강의

2강 120
주민자치
위원회의 
미션과 
역할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일
  : 발표와 토론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향후 하고 싶은 일
  : 발표와 토론
- 주민자치위원의 기본적인 역할
- 마을강좌/마을사업/마을행사에서 주민
  자치위원의 역할

강의
분임토의

3강 120
지역사회 
리더의 
역할 

- 리더십의 유형
- 나는 어떤 유형일까: 발표와 토론
- 지역사회 리더로서 하고 싶은 일
  : 발표와 토론
- 주민자치위원에게 요구되는 서번트 리더십
- 주민자치위원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말하기, 설득)

강의
토론

4강 120 주민자치 
우수사례

- 국내 우수사례
- 외국 우수사례
- 토론

동영상
사례

6) 예비자치위원과정

(2) 마을어른되기 과정   

□ 교육목표

 ◊ 마을어른으로서의 필요한 기초역량 확보 

   ◊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의 이해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의 성격 이해

□ 교육기간 : 1기(3~6월), 2기(10~12월), 3기(1~3월), 4기(4~6월), 5기(10~12월)

□ 교육시간 : 30시간(5H × 6일)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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